
머 리 말

우리 나라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 된 이후 반세기 이상을 분단국으

로 남아, 남북 상호 대결과 경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며 당면한 과제이다.

다행히 이런 소원을 앞당길 수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역대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

제적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이루어진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과 독일의

통일,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중국사회의 변화와 한중수교 등

과 같은 일련의 국제환경변화는 우리의 통일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의 확대는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아 남북대화와 교류의 활

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내부는 식량의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각 영역과 분야에서 다양한 차

원의 통일대비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통일을 대비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통일과정 혹은 통일국가시대

의 인력양성과 직업능력의 개발 및 직업안정 등에 관련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다가올 직업환경의 변화에서 남북한주민

모두가 자신의 직업기술능력을 개발·향상시켜 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

인 대처를 하고,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심리적 통일을 완성하여

사회의 안정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문은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동과 정책목표를 인식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현재 북한은 직업



교육훈련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및

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사상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직업교육

훈련체제도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계획경제체제·

집단주의 등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

업시설과 구조도 낙후·편중되어 있으며, 사회계층의 구분에 따른 차별정책

과 주민의 근로의식의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직업교육정책을 보면, 나름대로 직업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과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자율과 적성을 무시한 공급자 중

심의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한 우리 정부의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적 준비도 미비한 것

으로 검토되었다. 다방면에서 거시적인 정책은 있지만, 구체적·종합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 정치적·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직업교육훈련 분

야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이고 통시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원에서 수행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과 과제”는 앞

으로 우리 정부가 통일을 대비하여 수립할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규범적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주고,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관계자 및 연

구자들에게도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자료의 부족 및 수집의 어려움과 통일에 대한 정책예측의 곤란함

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노력한 연구진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9. 12.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장 이 무 근



【연구 요약】

1 .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 된 이후 반세기 이상을 분단국으

로 남아있지만,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며 당면한 과제이다.

다행히 이런 소원을 앞당길 수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 그리고 중국사회의 변화

와 한중수교 등과 같은 국제환경변화는 우리의 통일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포

용정책을 통한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의 확대는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각 영역과 분야에서 다양한 차

원의 통일대비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통일을 대비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통일과정 혹은 통일국가시대

의 인력양성과 직업능력의 개발 및 직업안정 등에 관련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주민

모두가 자신의 직업기술능력을 개발·향상시켜 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

인 대처를 하고,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심리적 통일을 완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연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주요 내용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기본적 논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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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통일국가 및 분단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사례분석, 통

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 등이다.

연구 수행의 주요 방법은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의 분석, 사례연구, 출장을

통한 면담조사 실시,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보면,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남북분단의 특

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유관 변수가 많고 변화가 심하여 정책예측이 어

려운 관계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즉 타 영역에서는 가

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여 통일 전 단계·통일을 전제로 한 교류단계 및 통일

후의 단계를 모두 고려한 일반적이며 규범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실태는 주로 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실상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체제와 내용 및 과정과 시설 등의 심층적인 내용은 차후의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통일시기의 상황을 전제로 북한의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일련의 정책변화를 검토하고, 우리의 통일정책과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된 통일정책을 검토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규

범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환경·정책 및 체제의 특성

가.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환경 특성

첫째, 정치적 측면을 보면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동일체를 이룬다

는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에 입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와 수

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1인 독재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보다는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확립에 더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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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적 측면을 보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경제체제로서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관리제도와 운영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특성을 보면,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을 보면 북한의 사회정책은 계급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과 당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계층은 출신성분과 당

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북한의 계층구조는 귀속지위

(a scrib ed statu s )에 근거한 폐쇄체제 (closed sy st em )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

력에 의하여 사회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북한

의 성별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넷째, 인구 측면을 보면, 인구문제는 통일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남북한의 총인구는 물

론 인구밀도, 성별인구 및 성비, 출생율, 연령계층별 인구, 경제활동인구 등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직장생활과 노동실태는 일반적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전주

민이 직장을 갖게 되어 있다.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받

거나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및 정책특성

1) 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북한의 성인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크게 산업체부설형과 통신교육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산업체부설형 교육기관으로는 공장고등전문학교·공장대학·어

장대학·농장대학 등이 있고, 통신교육형으로는 각 대학의 통신학부·T V대

학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사회교육기관은 모두 고등중학교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 진학하게 되는 학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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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일반적인 특성

북한의 직업교육은 독립된 교육기관의 형태, 공장대학을 중심으로 한 직

장 내 직업교육, 그리고 통신을 통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교육

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라고 부르는 생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교육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정책결정상의 특성

북한에서 그간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일반정책은 물론 직업기술

교육훈련정책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결정과 지시

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

인 특성인 일당 독재체제와 수령지배체제로 운영되는 특성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4) 정책 내용상의 특성

첫째, 정치사상 및 김일성 주체사상교육의 강조. 둘째,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정책 추진. 셋째,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넷째, 정책

의 급진성과 폐쇄성. 다섯째, 평등 및 집단주의의 강조. 여섯째, 이론과 실천

의 결합 및 반복교육의 강조. 일곱째, 증오사상의 주입과 긍정적 감화의 원

리활용 등을 들 수 있다.

3 . 통일정책과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현황

국민의 정부 의 통일정책을 보면 대북포용정책의 천명을 들 수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통일교육의 활성화, 사회통일교육의 강

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즉, 통일을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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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고, 통일을 대비하여 통

일 전후의 탈북자 및 북한주민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비용마련 대

책이 부족한 점, 통일을 대비한 행정인력의 교육은 있지만, 각 영역에서 전

문성을 갖고 업무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이 부족한 점, 법·제도 측면의 보

완 및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시설 및 공간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부족한 것 등이다.

또한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은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직업의식 및 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생산

성의 저하, 남북한 인구의 이동은 직업안정과 직업교육훈련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인 문제, 통일국가의 인사정책 변동과 이로 인한 불만요인의 발

생, 남북한주민의 학력·자격·경력문제에 따른 갈등의 소지, 기타 직업교육

훈련에 관련된 예산·체제·프로그램·용어·교사·시설·장비·공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 . 정책 방향과 과제

가. 정책 방향

1)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 7,000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술

교육 및 훈련의 구조적 발전과 질적인 발전을 지향하여 남북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일반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일

반교육정책의 초·중등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과 방향을 이해시키

는 노력이 강화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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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중등 및 고등교육단계를 비롯

한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을 파악하여, 각 단계에 대한 내실 있는 조직과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4)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계속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5) 통일을 전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는 직업교육훈련과 병행하여직업지

도와 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6)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학습과정 및 방법 등이 남북한주민의 학

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이어야 한다.

7)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유능한 교사와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지도·감독 및 격려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일반교육정책과 산업정

책 및 인력수급정책 등과 연계성을 갖고, 점진적이며, 종합적이고 통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일 국가의 7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새로

운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에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정책 과제

1) 통일 전 단계

첫째,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기본적인 자료 및 정보 교환,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인적 교류, 직업교

육훈련 분야의 물적 교류 및 지원, 남북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정책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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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인력 및 행·재정력 확보: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문 행정인 및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직업교육

훈련분야의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준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행정지

원 조직체제 강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일체의 정책과 업무를 협의·심

의할 수 있는 가칭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전문가협의회 구성, 직업교육훈련

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및 적극적인 참여, 정책 추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예산의 배정 및 지속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적립

셋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직업안정 정책의 강화, 이를

통한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경험 축적

넷째, 북한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방법의 준비: 북한주민 중에

서 직접적인 직업교육훈련 대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장소에 관한 연구 및 준비,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적당

한 시기에 관한 논의,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선정문제를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다섯째,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통합모형의 개발: 현재 남북한의 직업교육

훈련 체제는 큰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상호 체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보

완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일을 대비한 통합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사례에 대한 실증적·심층적 연구 및 시사점도출과 활용: 독

일은 통일을 달성한지 10년이 되어 이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통일 후 단계

첫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정책적 진단: 통일 후의 직업교

육훈련정책은 가장 먼저 기존의 정책을 진단·점검하여 문제점과 미비점 등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환경변화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 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평가하여 피

드백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정책 문제에서 그 시급성에 따라 정책과제를 선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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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될 경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많은 혼란과 문

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인구의 이동, 직업의 불안정, 남북한 주민

의 직업능력의 차이, 남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차이, 직업

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선정 및 정책의 우선 순위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정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정책분석: 직업교육훈련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수립·결정: 통일국

가의 정책환경은 정부 내에서만 보더라도 예산·인력·장비·조직 등이 부

족하여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제한된 예산·인력·시설·장비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평가할 기준의 선정 및 객관적인 평가와새로

운 직업교육훈련정책개발: 일반적으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달성하

려는 목표와 수단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직업

교육훈련정책은 통일국가의 직업안정 및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정책의 집행

및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과 합리성 및 효과성 등 통하

여 개관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될 것이다.

5 .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통일 국가의 인력양성과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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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북한주민의 직업안정, 7천만 남북한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의 내용

을 포함한 매우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정책도 정책의 환경을 고려한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책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 국가를 달

성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인구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개방적인 정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정책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통일의 시기와 방법 및 통일국가의 형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넷째, 현재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체제에 큰 차이가 있어 상호

정책과 체제에 대한 장단점의 평가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통합모형의 연

구·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측의 정책은 개인의 자율성이

배제된 공급자 중심의 직업기술교육정책이고, 우리측의 정책은 개인의 의견

과 자율에 따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체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단선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복선형의 체제

를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

다섯째,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상호지원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지속적이

며, 심층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사회 모

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제언

첫째, 통일정책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훈

련분야에 대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관심과 민간부문의 기업과 종교단체·

NGO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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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가 시급하다. 특히 북한의 직업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가 필요하다.

셋째, 예산의 확보를 통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통

일대비 직업교육훈련에서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분야는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지원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넷째, 현재 북한 인력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실제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

업 및 각 종 정부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북한인력의 직업능력을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 혹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이 다른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통시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담당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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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 연구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 필요성

우리 나라는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반세기 이상 분단국으로 남

북한이 대결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우

리 민족의 아픔이며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동안 몇 차례의

교류와 대화는 있었지만,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포용정책 의 추진으로 화해

와 대화의 분위기를 이끌며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북한측의 반응은 만

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국제적인 통일의 환경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변화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내부의 실정은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동구

권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중국도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인 성장과 더불어 자유의 바람이 불고, 대만과도 각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

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와도 수교를 맺는 등 그 변화가 통일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화해정책과 북한의 식량

문제 및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개방의 압박을 받고 있어 앞으로 남북간에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통일이 필

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어떻게 이루

어질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통일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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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는 통일을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예상하면서도 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 실정인 것이다(이영선, 1997).

따라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염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에 엄청난 통일 경

비를 부담하였고, 동시에 각 영역에서 혼란과 부작용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독일도 통일을 대비한 준비가 있었지만 갑작

스런 현실은 감당하기에 시간적·경제적·심적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다. 따

라서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통일을 대비한 각 분야의 연구와 준비가 필요

하다.

이런 준비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

라는 IMF체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업능력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즉

새로운 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실시와 신기술의 훈련과 습득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터득한 것이다. 그런데 통일이 된 경우 이 보다

더 큰 직업환경의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큰 사회적 혼란과 민족간의 이질감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

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정부대로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직업안정으로 조사

되고 있으며, 정부당국의 어려움은 이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 및 각종 법·제도적인 측면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북한 주민은 직업능

력의 부족으로 남한사회의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문인력과 재정 및 시설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주민의 직업안정과 능력개발은 보통 심각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21세기에서

는 교육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남한의 4,700만뿐만 아니라 북

한주민을 포함한 7,000만에 대한 인적자원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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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용린, 1999).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즉 남북한의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남

북한간의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교육훈련분야

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김일성이 일인 독재정치를 하면서 교

육을 개인의 우상화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 학생의 자질과 적성은 무시되

고, 당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체제유지에 필요한 계획경제의 일군으로 만들

기 위한 교육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런 결과 북한 주민은 새로운 환경, 즉

개인의 의사와 능력이 중요시되는 자본주의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동적

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등 직업능력이 남한주민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

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결과의 주요한 원인은 북한의 직업교육훈

련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대외적으로

무상의무교육과 기술교육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

만, 그 내막은 그렇지 못하고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 혹은 노력 동원의

방편으로만 이용되고 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통일을 대비한 정책준비는 그 중요

성과 필요성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정책문제의 형성

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먼저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검토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

및 남한과의 차이점 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

를 제시하는 것이 정책결정단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

육훈련 분야의 지속적이며 심층적인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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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 목적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직업교

육훈련환경과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의 직업교육

훈련체제를 검토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차원의 정책적 방향과 과

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좀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통일의 환경이 긍정

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검토하여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 준비의 필요

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

훈련정책의 환경 파악이 중요하다. 정책은 주변의 정치·경제·사회·문

화·교육 등의 환경변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피지기는 정책결정

의 중요한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의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책변화에서 북한의 직업기술

교육훈련 체제를 도출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

를 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하는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 교

류와 협력 및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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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문제와 내용

가 . 연구 문제

첫째, 우리 나라의 분단배경과 성격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새로운 연구

시각 보다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단의 상황을 이해하여 통일을 대비

한 직업교육훈련정책 과정을 연구하는 기초로 활용한다. 동시에 최근 변화

하고 있는 통일의 환경을 검토해 본다.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변동은

우리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는 각종 정책, 특히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당위성을 찾고자 한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폐쇄적인 과정이 아니라 개방적

인 정책과정으로 인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주로 정치·경제·사회 등의 생태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하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환경을 검토한다.

셋째,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어떠한가? 북한은 해방이후 직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기술교육훈련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들 정책

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 및 남한과의 차이점

을 제시하고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근

거를 찾아보는 것이다.

넷째,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어떤 직업교육훈련정책 과정을 수행하

였는가? 또한 교류가 활발한 중국과 대만은 어떤 상황인가? 이들 국가의 경

험에서 시사점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

련 분야의 연구과제를 도출함과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거시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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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의 내용

1)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기본적 논의

가 )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문제에 대한 관점

나 ) 직업교육훈련과 정책

다 )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환경

라 ) 남북한통일정책과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 현황

2 )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가 ) 북한의 일반교육정책

나 )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정책변화와 실태

다 )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정책 특성

3 ) 통일국가 및 분단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사례분석

가 ) 독일

나 ) 중국

4 )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

가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기본목표와 전략

나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규범적 방향과 과제

다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구체적 과제

3 . 연구방법과 범위 및 제한점

가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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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북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는 김일성 및 김정일 부자의 저작집과 연설문 및 지시사항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을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인

용하여 정책의 특성과 내용 및 방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의 북

한 관련 보고서 및 저서와 논문을 수집·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먼저 국내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기관, 국회도서관, 각 대

학교의 도서관, 북한문제 연구기관의 자료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시에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산하 연구기관의 자료실

을 통해서 관련문헌과 자료를 수집하고, 독일과 중국의 관련 인사와 서신

및 통신수단을 통해서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북한문제 전문

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를 열람 및 수집하면서 중국의 길림성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유관 자료를 수집하였다.

2 ) 사례연구

사례는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

국 및 대만의 경우를 문헌과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독일의 직

업교육훈련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통일독일

의 사례를 주로 검토하였다.

3 ) 출장 및 면담조사 실시

북한의 일차 자료수집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련

된 문헌을 수집·조사하고, 동시에 중국거주 북한문제 전문가1)들을 면담하

1) 중국방문은 주로 북경과 길림성 소재 대학 및 연구소·도서관·서점 등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문대학은 장춘의 동북사범대학·
길림대학·한국학연구소·조선교육문제연구소·국제교육비교연구소·기술
직업연구소·장춘직공대학 등이며, 연변지역에서는 연변대학·연변과기대·
연변자치주정부·석현직공대·여명농민대·용정고등학교 등이다. 북경에서
는 북경대학·인민대학·북경의 각 서점 및 도서관 등이다. 면담자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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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과 일반적인 교육실정을 청취하고 자문하였다.

특히 국내에 있는 북한 관련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에 참고하였다. 이들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 평양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학자들이 있어 면담내용이 유용하게 활용

되었다.

다음으로 국내 출장을 통하여 북한전문가 및 탈북자들과 면담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

였다. 특히 탈북자들의 의견은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4 ) 전문가 협의회 개최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협의회는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었고, 제2차 협의회

는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아이디

어 협의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수시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

연구의 내용 및 최종 점검·보완과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과제 선정을 위해

서 논의하였다.

나 . 연구의 범위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유관 변수가 많고, 변화가 심하여 정책예측2)이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타 영역에서는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있지만, 본

족 및 북한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교수와 학자·연구원 등이다.
2) 정책은 현재의 문제 해결노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이해하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는 예측이 포함되는데, 예측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질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우와 시계가 긴 장기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이대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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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여 통일 전 단계·통일을 전제로

한 교류단계 및 통일 후의 단계를 모두 고려한 일반적이며 규범적인 직업교

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실태는 주로 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실상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체제와 내용 및

과정과 시설 등의 심층적인 내용은 차후의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남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그간 많은 연구가 있어 이를 정리하면

서 최근의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여 남북한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독일과 중국 및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찾아보

았다.

결국 본 연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통일시기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일련의 정책변화를 검토하여 남한의 정책과 비교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규범적인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

는데 초점을 두었다.

다 . 연구의 제한점

첫번째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및 정책에 관련된 1차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증언 청취, 국내 북

한문제 전문가와 중국 연변지역의 북한문제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의 면담

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자료와 정보를 입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두번째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경우 현지의 방문이 필요하지만, 독일

의 경우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국내에 있는 문헌분석에 그친 제한점이 있었

다. 중국의 경우는 관료의 폐쇄성과 자료의 부족 등으로 현황 파악에 어려

움이 있었고, 대만은 현지 전문가들과 서신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였다. 따

라서 실제 그들 국가의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완전히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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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세번째는 통일의 형태(남한의 흡수 통일, 연방제 형태의 다단계 통일, 기

타 시나리오)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의 많은 예측과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점이 있어 이 부분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접근을 통해서 규범적인 정책의 도출에 한하였

다.

네번째는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체제비교에서 상호 사회구조와

체제의 차이 및 용어의 차이 때문에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비교의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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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기본적 논의

1 .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문제에 대한 관점

가 . 분단의 배경과 통일환경의 변화

1) 분단의 배경3 )과 성격

우리 나라는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통일국가를 염원하였으나, 일

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군과 소련군의 남북 진주를 시작으로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당국은 소위 혁명적 민주기지 의 건설을 목표로 북한지역의 공

산화를 추진하였다4). 이렇게 시작된 남북의 분단은 지리적·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차원의 3단계를 거치면서 고착화되고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상우, 1993). 지리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

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

북으로 분할 점령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대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

점은 분단의 원인을 국제적인 요인에서 본 것이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서도

3)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김학준, 이용희, 조순승, 정용석, 정
용길 등의 한국학자와 Shannon McCune, Arthur L. Grey Jr ., Max Beloff,
Leland Goodrich 등의 구미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본문은 이들
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정용길(1988), 분단국 통일론, 서울: 고려원; 김학준
(1987).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국제정치총론 제27집 1호; 김학준
(1989).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박영사; 통일교육원(1999).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1998). 통일백서 등을 참조바람.

4) 1946년 2얼 8일 소련당국은 소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를 구성하고, 김일
성을 위원장으로 삼아 정권기관을 수립함으로써 남한보다 먼저 단독정권적
성격을 띤 소비에트식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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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부적 분

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화 내지 고착화의 책

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한민족에 있다는 이유는 첫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해외지도자들이 대동단결해서 임정을 전

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더라면 임정이 연합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

고, 또 그 승인이 있었더라면 분단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

째는 카이로 회담 후 한국의 독립이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지도

자들이 더욱 단결하여 한국의 즉각적 독립을 호소하고, 거족적인 운동을 전

개하지 못하고 파벌싸움만 하여 연합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방 이후의 민족사에서 회고해 볼 수 있

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옹립에 실패하는 과오를 범했다는

것이다 (손종국·유영옥, 1997).

이와 같이 남북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소민족의 권익을 도외시한 강대

국들의 자의적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분명하지만5), 오늘의 분

단에 대한 책임을 바깥 세계에 대하여 물을 수만은 없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역량 부족으로 국권을 빼앗김

으로써 분단의 원인 (遠因)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광복 이후에도 정

치적 대립으로 분단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미·

영·불·소 등 4대국의 점령 하에 놓였던 오스트리아는 좌우익 정치세력들

이 제휴하여 외세의 분단시도를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유지했는데, 이는 우

리의 분단고착화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교육원,

1999).

2 ) 통일환경의 변화

5) 분단국가의 유형화를 처음 시도한 학자는 일본의 神谷不二로 그는 분단의
유형을 국제형 분단, 내쟁형 분단, 안정형 분단, 불안정형 분단 등으로 나누
었다(김학준, 1989). 이런 유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경우는 국제형 분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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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통일환경 (윤정석 외, 1996; 민족통일연구원, 1997; 통일교육원, 1999)

의 변동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각 영역별로 나름대로 예측도

하고, 시나리오도 작성하면서 대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안을 제

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6).

우선 국제환경을 보면, 한반도 분단의 주된 원인이 미·소간의 냉전으로

부터 비롯된 편의주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면, 이의 해결을 위한 실마

리는 냉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소련의 붕

괴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의 변화 및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는 냉전의 대결과 갈등에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Dav id Dew itt , 1993)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에서도 이러

한 추세가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과거 적대국이었던 중국 및 소련과 수

교를 맺고,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활발한 교

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도 미국·일본 등과 관계7)를 점차 개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한반도 평화의

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국가간의 반목은 많이 제거되어 통일에 유

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분

단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

다. 즉 주변국들로서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분단 상황이 고착되는

6) 이렇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런 정책환경에서는 과거의 경직적이고 고전적인
관료제 구조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정책체계의 생존은 정확성과 예측성 및
안정성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신축성과 적응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곽효문, 1995). 특히 통일과 관련한 정책은 그 상황변수가 복잡하고 예측의
어려움이 있는 분야임으로 관련 환경의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7)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종식시
키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은 대사급 수교를 포함한 대
북관계 정상화의 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을
미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한
국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동아일보, 199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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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

협이 되지 않는 진정한 평화 애호국이 되리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이들

국가도 통일을 무작정 반대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정

(地政)학적 혹은 지경(地經)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

에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

다 (아태평화재단, 1995). 따라서 그 동안 사회주의 세력의 후원을 받으며 우

리 사회를 대상으로 계급의 구분과 국제적 계급혁명을 추진해 온 북한으로

서는 남북간의 갈등 구도를 지속시키기 힘들며,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북

한은 고립과 내부적인 불만의 고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이념의 대결과 갈등이 아닌 남북한 상호간 체제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내부를 보면, 남한사회는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경제발전

의 성공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문민정부와 국

민정부 등 민주화의 성장을 가져와 사회의 안정을 실현하여 여론의 존중과

수렴가능성이 확대되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사회의 가치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남한사회의 안정을 가져와 북한이 의도하는 계급혁명과 공산화의 가능

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

지는 사회 분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이런 자신감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의 추진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사회는 내부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와 식량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분단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즉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폐쇄적인 대외정책은 북한 주민

의 이탈과 내부의 분열을 가져와 남한공산화라는 기존의 적화정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남북대화와 교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분단상황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일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든지, 통일 후에도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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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동서독 주민간의 이질화 등 내적 통합의 어려움 (M . Fulbrook , 1994)은

우려해야 될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

다8). 또한 북한의 핵문제나 북한내부의 곤경심화 등이 통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의 통일환경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

를 순리적으로 활용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민족의 분단문제는 충

분히 해결 될 수 있는 유리한 시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통일에 대

한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통일에 대한 노력과 각 영역에서

통일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며,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은 최대한 억제하는 다각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나 . 북한문제의 이해와 접근 관점

일반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혹은 연구9)는 북한지역과 그 체제와

정책에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인문지리 등 모든 분야를 연

구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일반교육과 함께 직업

및 기술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두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일련의 정

책적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직업교육훈련정책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재정 및 행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독일은 통일 후 4년 동안 서독정부가 동독지역에 투자한 재정은 순개념 기
준으로 5천억마르크(2백5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조선일보, 1994. 10. 4).
Leslie Lipschitz and Donogh McDonald (eds.), German Unification :
Economic Issues(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0).

9) 북한연구에 대한 1990년대의 연구성과와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는 서동만
(1998)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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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연구 및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영역의

연구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연구는 정치(이데올로기·정치체제·

권력구조·군사·안보)분야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총론 위주의

연구로 인하여 부분연구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북한자료의 폐쇄성과 북

한문제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지역학 혹은 한국학의 일부로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회의 설립은 물론 대학에서 북한학과를 개설하고 이를 학

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접근 방법 과 방법론10)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연

구를 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나 맹목적인 반공의식 혹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이 가지는 미묘함

등으로 연구대상을 쉽게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종국·유영옥,

1997). 이런 기존의 경향에서 최근 북한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시각으로 내재적 접근

법11)과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쟁이다.

내재적 접근방법 (intern al approach )12)이란 북한연구는 자본주의나 자유주

의적 가치척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 자체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 북한이 설정

해 놓은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핵심

10) 북한연구에 대한 방법론상의 논의는 1998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출간한
현대 북한 연구 창간호에 북한연구 방법론의 재검토라는 기획 논문을 참조할
것.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19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등.

11)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송두율(1995).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강
정인(1994).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가을호; 강정인
(1993. 8). 북한연구 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이종석(1990). 북한연구 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 가을호; 이종
석(1995).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강정구(1996). 통일 시대의 북
한학 , (서울: 당대) 등을 참조 바람.

12) 내재적 접근방법으로 활용되는 주요 방법으로는 사회변동 접근법(social change
approach), 동원 접근법(mobilization approach), 전체주의 접근법(tot alistic approach)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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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현재 북한

사회의 비민주적 현상 등은 젖혀둔 채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 및 붕

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장경제 도입 및 정치다원주의로의 변화 등

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외재적 접근법 (ex t ernal approach )13)은 자유주의적 내지 자본주의적 관점

에서 북한을 고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물론 이 시각도 문제가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대상을 분석하는 잣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잣대

로 사회주의체제나 사회주의정책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칫 현실을 왜

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내재적 시각이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

대하며 강조하는 오류가 있는 반면에 외재적 시각은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

만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손종국·유영옥, 1997).

이와 같이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북한연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학의 내관적

접근법 혹은 상징주의적 접근법 (손종국·유영옥, 1997)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도 한다. 내관적 접근법이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세계를 기준으

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

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통일교육원,

1999).

결국 북한에 대한 연구는 지나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시각보다는 객관

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심층적인

접근이 민족의 통일과 통일 후 동질성14)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13) 북한연구의 외재적 접근방법은 대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 주요방법은 법·제도
론적 접근방법(legal- institutional approach),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
문제해결과정적 접근방법(problem solving process approach), 행태론적 접근방법
(behavioral approach),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체제론적 접근방법
(system approach), 해석학적 접근방법(int erpretive approach) 등을 들 수 있다.

14) 동질성확보에 대하여 김형찬교수는 토론(1999. 10. 2. 통일교육학회 창립3주년 기
념 학술세미나)에서 북한의 문화와 사회의 특성을 인정하여 동질성 의 강조보
다는 다양성 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연구 및 통일을 대비하는데 각 측면에서 지

- 17 -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의 총론적 혹은 정치적 차원의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구체적이며 전 영역에 걸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

런 점을 의식하면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 .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의제의 형성

1)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우리는 반세기 이상을 분단의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여 통일을 달성하여야 되는데,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

아가는 소극적 의미의 재통일 (r eunificat ion )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환경을

창조하는 적극적 차원의 새로운 통일 (n ew unification )이어야 한다. 이는 새

로운 국제 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질서에서 우리민족의 미

래를 개척할 수 있는 통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 등 우리 민족의 삶과 진운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과 결합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원, 1999).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국토

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권의 단일화를 의미한다. 국권의 단일화는 단

일한 정치체제를 만들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국권의 단일화

는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친 동질성의 강조는 오랜 기간 독자적인 전통을 구축한 북한의 실정을 무시한
남한의 흡수통일 전략으로 오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 사
회적 특성을 인정하여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다양성의 강조가 통일에 도움이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동질성은 민족의 동질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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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민족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현재 남북은 서

로 다른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우리 민족의 공동복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경제의 통합은 통일의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통일은 국민 혹은 민족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민족이 단절된 상태를 하나의 국민으로 화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

민의 통합은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

원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섯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즉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우리의 전통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통일은 그 당위성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를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2 )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필요성의 논리적 근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r ation ale)는 정책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노화준, 1995). 일반적으로 정책은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

는 데 대한 권위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권위적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

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 방침이

나 활동 목표를 말한다. 여기에서 어떠한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 혹은 살기

좋은 사회(good society )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정책은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바람직한 국가·사회로 만들 것

인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할 있다.

민주사회에서 사회가 바람직한 상태를 벗어날 때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간여(int erv ent ion )하게 되는데, 그 간여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

책이다. 즉 정부의 간여가 없어도 사회가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발전되어 간다고 한다면, 정부에 의한 정책적 간여의

- 19 -



필요성은 없어지거나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

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필요성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당위성은 사회가 실현하고자하는 사회

적 가치15), 즉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사회는 그 사회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과 발전

단계에 따라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는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통일정책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이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각종

통일관련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고 평가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

고 하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필요성의 당위성이라고

볼 수 있다.

3 ) 정책이슈의 제기와 정책의제의 형성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를 통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유기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발생된 사회문제들 중에는 정부정책

으로 채택되어 정책화되고, 어떤 사항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어떤 사회문

제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문제가 정책이슈로 발전하고, 어떤 형태

로든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채택되

어 검토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슈는 정책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제형

성은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정책의제16)란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슈가 정책결정자나 이들과 밀접히 관

15)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수 없이 많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시되
는 실질적인 가치는 효율성, 사회후생(social w elfare), 형평성(equity ), 공정성
(fairness ), 자유, 안전, 안정,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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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슈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식별가능한 집단들이 자원이나 지위의 배분, 사회질서나 구조의 변

경 등과 관련된 절차나 실질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일컫는다.

정책의제형성은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제를 거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발전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 가운데 어떠한 내용과 형태의 정책안으로 발전

되어 정책의제로 채택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제설정17)이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

는 과정이나 행위에 초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며, 정책의제형성은 사회적 이

슈나 문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내용과 형태를 가진 해결대

안으로 발전되어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가는 과정, 특히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책의제형성은 정책

의제설정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18)이라고 볼 수 있다 (노화준, 1995).

16) 어떤 학자는 정책의제라는 용어 대신에 정책아젠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데 이때 정책아젠다는 주어진 시점에서 정부관리나 이들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 즉 의제의 목록이라고 하여 정책의제와 정책아젠다를 구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제를 정책아젠다에 포함된 개별적인 이슈항목으로 보
고, 정책아젠다는 이들 이슈항목의 모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와 정책아젠다라는 용어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노화준, 1995; John W . Kingdon , 1984; 송원근,
1994.).

17) 정책의제의 설정(agenda set ting)은 사회문제나 요구가 정치적 시스템 속에 투입
되는 과정으로 정치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제의 목록에 사회적 이슈나 요
구가 올라갈 때까지의 과정이 정책의제의 설정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제의 설정은 각종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
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정치적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hristopher J . Bosso, 1987; 유훈, 1986; 정정길, 1989; 노화준, 1995).

18) 정책의제의 재형성은 정책이슈나 문제가 순환한다는 전제하에 이전에 정책의제
로 형성되었거나 정책형성이 이루어진 정책 또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거
나 집행이 이미 종료된 정책이 또다시 사회적 이슈나 문제로 대두되어 새로운

- 21 -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그 정책과정에서 볼 때 통일대비 직

업교육훈련정책의제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4 )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제의 형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필요성과 시급성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 등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통일 환경의 변동에 따라 정책의 필요

성과 중요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 문제는 사

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1996. 2. 8)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응 노

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

다19). 1999년 6월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인원은 아래 표와

같이 997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하나원, 1999), 대부분 20∼30대 연령층이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까지 포함하면 76.8%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은 새로운 직업을 원하면서 직업

능력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 1>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연령대 0세∼10세 11세∼20세 21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이상 총계

인원(명) 22 134 409 265 93 50 24 997

비율(%) 2.0 13.6 41.0 26.5 9.5 5.0 2.4 100.0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노화준, 1995).
19) 탈북자에 관한 문제의 제기와 연구에서 대부분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박종철, 1996).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참조할 것. 이장호(1996), 이
종훈(1996), 김영수·정영국(1996), 선한승(1995), 이만식(1996), 김동배(1996), 전
우택·민성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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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통일이 될 경우 북한거주 주민에 대한 직업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바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통일한국의 사회안정과도

직결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다각도로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은 미비한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연구와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

련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기본 단계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과제는 차후 정부의 정책결정단위에서 참고로 한다면 통일을 대비

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사회적 지지20)와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제고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 직업교육훈련과 정책

가 .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 g )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일

반적으로 사회과학의 학술용어처럼 학자마다 혹은 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입

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며, 시대 상황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21). 나라에 따라서도 직업교육, 기술교육, 직업기술교

20)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관심(호의·사랑·연민), 수단적 도움(재화·용역),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의 내용을 내포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J . S . House, 1981; 박종철 외, 1996).

21)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 1970년대
까지는 실업교육 또는 산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인력, 특히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학교교육체제를 통한 직업
교육의 개념이, 특히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업인력의 양성이라는 의미로 널리 통
용되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생 중심의 직업
교육과 근로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직업교육 혹은 직
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실업교육·산업
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으로, 다시 직업교육·직업교육훈련으로 용어의 변천이
이루어져 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직업교육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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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으로 칭하고 있다 ( 立群, 1995). 또한 자본주의국가22)와 사회주의국가

사이에서도 그 개념과 이념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우선 직업의 개념을 보면, 직업이라는 말은 직 과 업 의 합성어로 직

은 다시 두 가지의 뜻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관을 중심으로 행하는

직무라는 관직적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직분을 맞아 행한다는 개인의 사

회적 역할의 뜻이 있다. 업 이라는 말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념하는

일이라는 뜻과 자기능력의 발휘를 위하여 어느 한가지 일에 전념한다는 뜻

이 있다(이무근, 1999). 따라서 직업의 어원적인 개념에서 볼 때, 직업은 사

회적 책무성·직무성 및 노동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는 직업의 분화와 통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대처하여 개인의 생존과 발전 및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각 개인은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역할의 분담을 직

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곳이다.

다음으로 직업교육 (v ocat ional edu cat ion )의 개념을 보면, 직업교육이란 개

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신체적 특성·가치

관 등에 알맞는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이해·

판단력·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거나 또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

로자가 자신의 일을 개선·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그리고

일의 현장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전체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무

근, 1977). 이 정의에서 보면 개인이란 직업교육이 국가와 산업사회가 필요

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개인의 적

성·흥미·능력에 맞는 일의 세계를 탐색·선정·유지·개선토록 하여 개인

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함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국가 인력개발계획과

어의 다양성은 정우현 외(1993)의 직업기술교육론 , pp.14- 17을 참조 할 것.
22) 일본의 경우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던 실업교육 내지 산업교육의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대신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이라는 용어가 크게 부
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technical education , industrial art education ,
occupational education 등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넓은 의미로는
vocational education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정우현 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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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이란 직업교육

이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직업준비를 하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의

대가에 경제적 보가 따르지 않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부

름받은 일(calling )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무근, 1999).

또한 직업훈련 (v ocation al trainin g )의 개념은 직업교육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과 훈련을 구분하여 쓰기도 한다. 즉 직업훈련

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23)으로 직업훈련은 사

회적 유용성을 강조하여 직업교육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업훈련

은 개인의 직업에 맞도록 양성되는 측면이 있고, 직업교육은 개인의 복지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데일 (Edg ar Dale)은 교육과 훈련

에서 강조하는 차이점을 <표Ⅱ- 2>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Ⅱ- 2> 교육과 훈련의 강조점 차이

훈련의 강조점 교육의 강조점

모방적인 반응 →창의적이고 상상적이며 반성적인 반응

단기적이고 제한된 목표 →장기적이고 유통성 있는 넓은 목표

방법의 고정→다양한 수단과 융통성

기억·반복 → 사고력이 필요한 학습과 적용

시험이 따르지 않는 무조건적인 준거→사고를 필요로 하는 준거

아이디어와 감정이 제한된 참여→ 아이디어와 감정의 무한한 참여

규정에 의한 학습 →사고에 의한 학습

종속적인 학습자 → 어떻게 학습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독립적인 학습자

자료 : Edgar Dale(1969), 이무근(1999) p.25에서 재인용.

23)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집
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등이 있다(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구
체적인 내용은 동 시행령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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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은 약간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

지만, 최근 들어 이를 혼합하여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개념을 합하여 자본주의국가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직업적 측면, 즉 개

인이 자신의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

식·기능·태도·이해 및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총체적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의사·변호사·컴퓨터 프로그래

머·농업·제조업 근로자 등의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모두 직업교육 혹

은 직업교육훈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전문대

학 이하의 학력을 요구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업교육·기능기술교육·직업교육·직업훈

련 등을 지칭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이상은 주로 자본주의국가에서 통용되는 개념이고, 사회주의24)국가에서는

그 용어와 의미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그간 사회주의를 추종한 구소련·

중국·북한 등은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기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왔다.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은 국민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卓晴君, 1995). 이는 교육과 생산 및 노동의 결합이 이루

어지는 마르크스의 전면교육(馬克思恩格斯選集 제1권, 1979) 교육관을 강조

한 것이다. 동시에 교육에서 기술교육을 강조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명칭은 정신노동력을 위주로 배양하는 기술원

24) 사회주의(socialism )라는 용어는 1827년 처음 사용되면서 자본주의 발생과 더불
어 배태되었다. 이후 사회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변화되었는데, 예컨대 공상적 사
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리카도의 사회주의, 독일민주사회주의, 영국민
주사회주의, 기독교사회주의, 길드(guild)사회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
다. 이런 여러 형태의 사회주의는 평등주의, 소유권의 공유화, 임금제도의 일반
화, 중류계급의 분쇄, 가족의 파열, 모든 면에서의 국가주의지향 등의 의미를 함
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지배권과 생산 자체에 대한
지배권이 철저하게 중앙당국에 부여되어 있는 제도적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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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기술교육이라 칭하고, 육체노동력을 위주로 배양하는 기술공학교는

직업교육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장기간 통상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82년 2월 4일 통과된 헌법 19조에도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1985년 5월 27일에 공포된 中共中央關於 敎育體育

改革的決定 에서는 직업기술교육으로 개칭하였고, 현재는 직업기술교육으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顧明遠, 1988; 강일규, 1998). 그 의미는 광의의 개념

을 취하여 종적으로 고등·중등·초등의 3단계와 횡적으로 취업준비·재직

능력제고·직업전환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중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立群, 1995).

구소련에서도 직업기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여 공산주의 유토피아

건설의 역군이 될 것을 강요하였다 (Joseph 저, 김동규 역, 1983). 즉 구소련

의 직업기술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노동훈련25)과 직업지도를 통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기술교육의 의미는 마르크스·엥겔

스의 공산주의 노동사상을 바탕으로 기술을 익혀 사회주의건설의 일군으로

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기술

교육 혹은 기술의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교육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 생산을 결합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

성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에서 쓸모 있는 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

인재를 육성하고 혁명적 세계관 확립을 위한 교육교양사업은 현실생활과 밀

접히 결부시켜…, 학생들을 생산노동·육체노동에 참여시키고 교육내용이

혁명실천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여, 기술교육을 공산

사회주의 건설에 대비한 쓸모 있는 선진기술을 소유한 혁명가를 양성하는데

25) 1971년에 제시된 초등학교에서의 노동훈련의 목적은 첫째, 일반 사회의 노동과
기술에 관한 지식과 노동경험을 넓힌다. 근면성과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자세의 교육. 둘째, 노동에 필요한 기술, 노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 자신과 동료들의 작업에 관한 계획과 조직능력의 개발,. 셋째, 노
동작업 활동중의 학생들의 태도교육 등이다(김동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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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이는 기술교육의 의미를 자본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개인의 능력

개발·복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 및 김일성 개인에 충성하는 정

치 이념적 성격에 치중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기술교육은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교육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

다.

나 . 직업교육훈련정책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개념을 파악하기 전에 우선 일반적인 정책 (policy )26)

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대답도 학자마다 너무 다양하게 정의를 내

리고 있어 한 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는 사회과학의 특성으

로 연구자가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예컨대 라스웰 (H . Lassw ell, 1970)은 정책을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이며,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

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정책의 계획성과 목표성

및 가치함축성, 실제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스턴(D. Easton ,

1965)은 정책을 전체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

적 결정, 일련의 권위적 산물이라고 정의하여 정책의 정치성과 권위성 및

가치함축성과 사회지향성 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정책의 속성 혹은 성격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목표 지

향성·미래 지향성·계획성을 갖고 있으며,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

제적 성격의 수단 지향성·사회지향성·환경과의 관련성 등을 갖고 있다.

26) 정책의 그리스 어원은 polis 로서 원래 도시국가를 뜻하는 말이었다. 산스크리
트 어원인 pur 도 도시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이 후에 라틴어에 와서는 국가
(politi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중세영어에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처
리(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 또는 정부의 운영(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을 의미하는 policie 로 표기되었다(W ebster’s T 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 1975). 우리말 사전에서는 정책을 국가가 국리민복을
증진하려고 하는 시정의 방법과 정치상의 방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신한 새국
어사전,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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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책은 규범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공익성·규범성·당위성 등을 갖

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성과 구속성 및 권위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education al policy )의 정의를 보면, 교육정책이란 사회

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

민 또는 관련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며, 공권력을 배

경으로 강행성을 가지는 기본방침 내지 지침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육활동

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

한 대강을 제시하며 협의의 교육행정에 대하여는 그 지침이 되는 것으로 보

고 있다(김종철, 1990). 이 정의에서도 교육정책은 일반적인 정책의 성격과

같이 교육활동을 위한 수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강제성의 특성

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정책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파

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반적 정책 및 교육정책의 개념과 속성을 근거로 한

다면,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직업·직업교육·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을

포함하고, 이를 정책과 결합시킨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

책의 체계에서 일반정책-교육정책-직업교육정책-직업교육훈련정책으로 파

악한다면,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정책의 체계에서 국가정책의 구체적인 하위

체계(sub - sub - sy st em )의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를 종합하면,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직업적

능력과 복지에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

써 각 개인의 삶의 질 및 사회의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공공기

관의 목표 지향적·미래 지향적인 구체적·실제적 활동 방침이나 활동목표

라고 볼 수 있다.

- 29 -



다 .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성격

일반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각 영역의 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정책의

불확실성 혹은 정책의 특수성 등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책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정책의 위험성은 정책의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결과

상황(out - com e stat e) 발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즉 직

업교육훈련정책의 경우 통일의 시기적 불확실성과 방법상의 불확실성 등으

로 정책의 결과에 대한 재정·시기·내용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이다. 특히 남북한의 대치상황과 북한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이런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일관성의 기준은 어떤 한 정책이 시계열적으로 보아 그 이전의 정

책과 얼마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한 시점에서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간, 목표와 수

단들간, 그리고 수단과 수단들간에 상호보완 또는 위계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전자를 통시적 일관성, 후자를 공시적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노화준, 1995). 대체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서 국민과 수요

자의 지지(support )를 얻을 수 있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차

원에서 보면 통일과 관련한 정책은 많은 변인에 의해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일에 관련한 기본 노선

이 바뀌거나,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북한의 갑

작스런 태도 변화에 의해서 통일정책은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어 그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도 이런

상위의 정책변동에 따라 정책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책의 평가기준 설정 및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

책의 감응성 (r espon siv eness )을 들 수 있는데, 감응성의 기준은 정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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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응성의 기준으로 이 기준은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그 정책의 수

혜자인 대상들의 필요와 소망을 어느 정도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

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이런

정책의 감응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에 다른

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책의 일반적인 가치 혹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책의 가치는 효과성·능률성·형평성·합목적성·합

법성·민주성 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이

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정

책적인 가치에 앞서 통일의 당위성과 민족통합의 가치가 앞서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위와 같은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3 .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환경

가 . 정책환경

정책에 대한 초기의 연구27)는 정책의 환경보다는 정책과정 중에서 정책대

안의 결정단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만 하여도

정책문제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문제의 해결은 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기

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각 정책 과정에

27) 초기의 정책학자들은 정책을 연구하는데 정책의 실체(policy subst ance), 정책의
원인(policy causation), 정책영향의 평가(policy evaluation)를 주 대상으로 삼거
나, 정책과정(policy process )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정책과정 중심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의 형성(policy agenda form ation), 정책대안의 결정
(policy making or policy formulat ion),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의 4단계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곽효문, 1995; 박성복·이종렬, 1994; 노화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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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도외시하게 되어, 정책의 투입과 산출에

서 효과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기의 이런 경향과 달리 정책의 환경에 대한 연구는 이스턴(David

Easton )28)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스턴 (David Easton )은 체계이

론 (sy stem s theory )의 대표자로서 그는 체계모형 (sy stem s m odel)에서 요구

(dem an ds )와 지지(support s )로 대표되는 투입 (input )과 의사결정, 그리고 정

책 (policy )으로 대표되는 산출 (output ) 사이에 정치체계를 설정하였다. 그의

모형에서 투입은 환경으로부터 나오거나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체계는 환경과 정책사이에 개입하여 앞쪽으로부터 뒤쪽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서 매개변수 또는 정책에 대한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다.(D. Easton ,

1965) 결국 환경은 정책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정책에 있어 독립변수나 종

속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이는 어떠한 정

책연구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병진, 1989).

정책환경(policy env ironm ent )29)은 정책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외부

변수들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공공정

책은 정책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나 정책결정 단위가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검토한 후 하나의 최적 안을 선택(결정)하여 이를 집

28) 이스턴과 같은 체계이론가들은 환경에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정치적
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고 정책을 연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학자들
가운데는 정치나 정치체계는 환경과 같이 여러 독립변수 가운데 하나이거나, 사
회 혹은 경제적 환경요소보다 하위 요소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Jeff
Stonecash ,1979).

29) 정책환경의 특징으로 F . Em ery와 E. T rist는 환경의 변화를 진화론적인 차원에
서 설명하고 있다(F . E , Emery and E . L. T rist , 1965). 이들에 의하면 환경은
첫째, 정적·임의적 환경(placid randomized environment ) 둘째, 정적·집단적
환경(placid clustered environment )셋째, 혼란·반응적 환경(disturbed- reactive
environm ent )넷째, 소용돌이의 장(turbulent field) 등의 네 단계의 진화과정을 거
친다는 것이다. 특히 소용돌이의 장에서는 동태적인 과정이 일어나며, 여기에서
는 구성원들의 교호작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 안에서의 토착적인 과정에
의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급속한 변화는 구성원들로 하
여금 예측을 곤란하게 하고, 자기 행동의 영향을 통제하기 곤란하게 하는 상태
가 나타난다고 한다(조석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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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집행된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

데 이런 정책문제의 해결과정은 독립적 혹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에 관련된 주변의 상황변수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즉 정책활동에 대한 요구는 환경으로부터 나와서 정치체

제에 전달되며, 동시에 환경은 정책활동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는 내용에 한

계와 제약을 가한다. 예를 들어 자연자원·기후 및 지형과 같은 지리적 특

성들·인구의 규모·연령의 구조 및 공간적인 분포 상태와 같은 인구통계학

적인 변수들·정치행정이념 및 문화·사회구조·경제체제·정당·이익집

단·언론기관 등이 환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

업교육훈련정책에서도 환경을 무시한 정책의 방향 혹은 대안은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선,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환경 요인들은 정책과정에 끊임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과정체계에 투입되는 요구(dem and )와 지지

(support )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들의 내용에 따라 정책의 내

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입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체제의 특성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

접적으로 정책의 추진방법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박성복,

1994). 예를 들어 대북 정책에 있어 정권의 교체는 통일에 대한 정책의 기본

노선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고, 이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 정도에 영향을 주

어 식량의 원조 혹은 남북간의 경제협력 및 금강산 관광 등이 이루어지고,

다시 서해안의 교전은 대북 정책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

게 대북 정책은 국내외의 정치·경제 혹은 국내적인 상황의 변동, 북한 내

부의 변화 등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환경이 정책에 미치

는 영향을 강조해 오고 있지만, 반대로 정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

며,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효과와 정책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효과 혹은 정책결과는 의도된

효과와 부수 효과가 있는데, 전자는 정책성과로서 정책평가의 핵심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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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 (박성복, 1994).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은 남북 대화와 식량

부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기아를 도와 민족의 동질성과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적대적인 행위와 군비의 확충은 우리 국민과

야당의 반발이라는 부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부수 효과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행정적 요인

첫째, 정치행정이념은 일반적으로 정치행정체계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혹은 지도정신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정

부가 무엇을 해야하고, 또한 국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정치행

정적 가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념체계를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사회

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며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가치기준의

역할을 한다30).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 정치

행정의 이념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의 일인독재 체제

및 일당전제와 사회주의 노선 및 사상 등은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지대한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우리의 자본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 및

현 정부의 노선도 역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검토는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

훈련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치행정체계의 발전수준도 주요한 용인이 되고 있다. 관료제와 의

회 혹은 정당과 선거체제 등의 정치행정체계는 정책과정의 구조 및 기능적

인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정치행정의 체계가 얼마나 분화되고 통합

30) 예를 들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 이념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성과 능률성, 사회적 형평성 등이 잇다.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된 자본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를 강조하는 반면에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는 협동적인 사회관계와 경제적 평
등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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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가는 정책의 합리성과 민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즉 정치행정체제의 발전31) 수준은 정책이 국민의 바램과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느냐 등 정책과정의 합리성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정치행정의 능력이 향상되고 과학적인 차원의 수준 높은 정치행정이 달

성된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기능과 역

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각

정부의 정치행정적 체계의 발전 수준에 따라 그 효과성 등에서 영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치행정 문화를 들 수 있다. 문화란 국민의 의식구조·사고방식·

가치관·태도 등 인간행동을 규제하는 가치적 요소를 말한다. 따라서 정치

행정문화는 일반문화의 하위문화로써 일반문화의 변화에 따라 정치행정문화

도 변하게 되어 있다. 즉 일반문화는 행정문화를 결정하는 환경적 세력

(environmental forces )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백완기, 1982). 정치행정문화

는 개인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치행정과 관련된 가치·신념·태도를 습

득함으로써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심

리적 기질의 한 요소가 되며,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 사회 속에서도

지역과 집단에 따라 상이한 정치행정문화32)가 형성 될 수 있다. 특히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과 같이 남북으로 오랜 기간 분단되고, 상이

한 정치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심할 것이다. 일

31) 정치발전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알몬드(G.
Alm ond)의 경우 하위체계의 자율성과 구조적 분화 및 문화적 세속화를 발전의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고 이것들에 의해서 정치적 기능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정치적 기능 가운데 투입기능으로 정치적 사회화와 충원, 이익의
명료화, 이익의 결집, 정치적 의사소통을 들고 있다. 또 산출 기능으로는 법규
의 제정·적용과 사법적 해석을 들었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전환기능과 능력,
체계의 유지, 적응능력이 모든 기능을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Gabriel
A . Almond, 1970).

32) 국가에 따라 정책활동이나 정책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정
치·행정문화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알몬드(G. A . Alm ond)는 정
치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나 태도에 따라 정치문화를 지방형·신민형·참여
형으로 구분하였다(Almond, 1965).

- 35 -



반적으로 한국의 정치행정문화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것은 권위주의와 계층

주의, 사인주의와 가족주의, 관인지배주의와 관직의 사유관, 형식주의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달리 나타날 것이다. 즉 개인지

배체제와 획일적인 당·정체제의 유지는 분명히 비전통적인 문화를 형성하

여 이들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의

정치행정문화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치체계의 권력구조는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유형화된 권력관계로써 정치과정에서 어느 요소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정책내용이나 정책

선택 등의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33).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북한과 같

이 일당 독재 체제를 갖추고 김일성 및 김정일 부자의 절대권력자가 군림하

는 경우는 다른 차원의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북한의 경우는 부처의 영향보다는 김일성 부자의 지시가 더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사이의 권력구조를 들 수 있

는데, 정책과정이 중앙집권적인가 분권적인가34)에 의해서 정책에 많은 영향

33) 이러한 정치체계의 권력구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우선 정치기관 사이의 권력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정치기관 가운데 특히 입
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구조가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민
주국가에서는 정책의 결정은 입법부에서 하고, 정책의 집행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런 전통적인 논리가 많이 없
어지고 전문성에 기초한 행정부가 정책의 결정까지 담당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나고 있다.

34) 중앙집권적인 경우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경
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적 위기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과도한 중앙집권은
지역적 특수성과 신축성이 결여된 획일적인 정책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책과정
에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 지방분권적인 경우는 정책과정에 민주적 통
제를 가함으로써 정책의 사회적 능률성을 기할 수 있게 해주며, 중앙정부의 과
중한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오히려 정책활동이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실정
치를 고려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정책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반
면에 지나친 분권화는 정책의 통일성을 해쳐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거
나 혁신적인 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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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권력구조는 자유민주국가 중에서 선진

국인가 혹은 후진국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주의국가의 경

우는 정부의절대적인 우위를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정책에 대한 민

간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를 들 수

있다.

2 ) 경제적 요인

현대 사회는 갈등의 사회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개인·집단·사회·국가

간의 경쟁과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갈등의 관계 속

에서 특히 민간부문의 갈등을 보면, 정부의 개입과 관여를 바라는 쪽은 상

대적으로 열세의 약자로써 정부의 관여를 원하며, 자유로운 민간행위를 통

해 자신들의 목표를 만족스럽게 달성하는 지배적인 집단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용자와의 협상에 의해 임금에 불만을 느낀 노

동조합이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하게 되고,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

인 소비자 집단은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직업의 불안정 등을 내세워 관련법의 제정과 정책적인 배

려를 요구하게 되며, 통일을 대비해서는 이에 연관된 각 분야의 관련법 제

정은 물론 자신들의 이해를 검토하여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요인은 정책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35), 다이(T . Dy e)는 연구에서 1인당 개인소득·도시인구의 비율·평

균 교육수준·복지·고속도로·조세·공공규제 등과 관련된 정책에서 지배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Dy e, 1969). 현대에 올수록 경제의

중요성은 더해지면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통일

35) 학자들 사이에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쟁으로 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이(T . Dye), 다우
손(R. Daw son & Robinson) 등은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하여 정치적 변수들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샤르칸스키(I. Sharkansky ),
호페르버트(I. Hofferbert ), 앤더슨(J . Anderson)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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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비하는 각종 정책도 남북의 경제적인 상황 및 기반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

훈련정책도 예외일 수없이 북한의 경제구조 등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 사회적 요인

일찍이 가우스 (J . Gau s , 1947)는 생태적 요소들이 어떻게 정부기능에 영향

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특히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였는데, 이 점은 통일을 대비하여 직업

교육훈련에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요 내용

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곽효문, 1995; 박성복·이종렬, 1994).

첫째, 사람 (people)과 장소(place): 공공정책에서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분포가 시간적·공간적·연령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인구의 이동 혹은 인구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택·교육·교통·범죄·직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결국 인구의 이동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고학력화 등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과

장소는 정책의 환경으로서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 통일을 대비한 직

업교육훈련정책에서도 북한의 인구·연령분포·학력수준·도시화의 정도 등

등 사람과 장소에 관련한 통계와 수준은 우리의 정책방향과 과제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물리적 기술 (phy sical t echn ology ): 자동차나 컴퓨터의 도입 등 물리

적 기술의 변화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널리 보

급됨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의 건설 등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

고, 이는 물리적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

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있어서

도 남북한의 물리적 기술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추측컨대 북한의 물리적 기술과 남한의 물리적 기술은 많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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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분석·관리하는가는 정책수립과 집행 등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적 기술 (social t echnology ): 물리적 기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제도나 장치의 개발도 이에 못지 않게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주식회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

로운 사회제도를 통한 자본의 형성과 활용은 사회질서를 재편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들은 개인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 대규모 기

업의 새로운 출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형성, 사용자와 피용

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정립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회의 전

반적인 성격을 변모시켰고 동시에 정책수요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에서도 사회

적 기술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북의 사

회는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통일의 경우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남북의 주민은 정부에 직업과 관련된 수요와 요구가 증대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사회적 제도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욕구와 아이디어(w ishes and ideas ): 만약 우리가 보험이나 저금을

보호해 주는 법률적·행정적 조치들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정부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관료나 정치인의 부패행위를 알거나 관세조치와 무역규제 혹은 민간

부문의 허가제도 등에 관한 부조리에 대해 안다면, 이것은 정치적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최근 겪은 IMF체제하에서 고용불안

심리는 직업안정에 대한 강한 가치와 소망을 두게 되고, 이것이 정책요구로

이어져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즉 새로운 관념이나 아이디

어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보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물론 통일시 남북한 주민의 직

업교육훈련 및 직업안정에 대한 욕구 혹은 북한주민의 사회주의적 관념과

아이디어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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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와 연구 및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재난 (cat astrophe): 정부는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이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재난은 행정과 정책의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재난은 대규모적인 집단행동을 통한 구제나 복구를 요구하고 정책

방향이나 수단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이 우리

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인 제도변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난이라는 변수를 통일대비 직업교육훈

련정책 측면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통일 전단계 및 통일과정 중에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의 어려

움은 홍수 혹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의해서 가중되고, 이는 다시 북한주민

들이 탈출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이들이 우리 사회로 들어옴에 따라 새로운

정책문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인성 (per son ality ): 영향력이 있는 특정인은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북한의 정책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두 사람의 연설 혹은 저작집 등을 통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나 .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일반적인 환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의 주요 환경은 정책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이해하고 분

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정책환경의 검토와 파악이 필요하다. 주요 환

경 요인을 정치·경제·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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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측면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혼란한 국제정세를 틈타 소련의 지원아래

김일성이 주축이 되어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상혁

명의 기치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주민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전

체를 개조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북한주민에게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체제유지 및 결속을 다지는데 정치체제를 활용하였다. 또한 북

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동일체를 이룬다는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

명체론 에 입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1

인 독재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보다는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확립

에 더 역점을 두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도 1998년 9월 김정일은 헌법을 개정하고,

북한의 실질적 권력자로 승계하여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런 정치적 배경을 가진 북한의 주요 정치체제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

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독재체제와 수령지

배체제라고 볼 수 있다. 즉 당과 수령의 영도에 따라 유지되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권력구조는 당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

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치기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해방

후 김일성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구체화되어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오늘

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내

세워 김일성 개인우상화와 함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김일성 유

일지배체제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주석제를 신설, 주석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제도화됐으며, 수령론 · 후계자론 을 통해 수령지배체

제로 전환하였다. 수령지배체제는 한마디로 수령을 최고지위에 놓고 당을

중심으로 일반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일종의 정치논리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를 영원한 수령 으로 섬

기고 있으면서 당의 령도의 계승성 에 입각해 김정일을 수령으로 추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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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일성사후 김정일은 김일성유훈통치를 계속함으로써 단순한 권력의 계승

자로서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대를 잇는 김일성의 화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유일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의 생명 으로 규정하고, 사

회주의고수를 다짐하고 있으면서 지난 96년부터는 붉은기사상 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97년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필승을 위해 붉은기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자 는 구호까지 내세우며

붉은기 사상을 지도이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부분 정책은 당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교육훈련정책도 형식적으로는 당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는 당위에 김일성·김정일의 지시가 있음은 당연하다. 북한의 노

동당규약 (제11조)에 조선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 에 의해 조직한

다고 규정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는 당의 조직과 운

영 및 활동체계가 전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2 ) 경제적 측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관리제도와 운영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특성을 보면, 첫째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며,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헌법 제 20조, 21조)한다는 것이다. 극

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

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 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를 들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는 경제

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노동당지도하에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도 시 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

기까지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통제 및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구도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무원의 총42개 기관 (12위원회, 23부, 1

원, 2총국,3국, 1은행)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기관이 경제관리기관임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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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 남북한 주요 경제력 비교 (1995년말 현재)

항목 단위 북한 한국

인구( 96)

경상 GNP

1인당GNP

경제 성장률

대외경제무역 총액

(수출)

(수입)

대미환율

외채

(외채/경상GNP)

천명

억달러

달러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원/달러

억달러

%

23,558

223

957

- 4.5

20.5

7.4

13.1

2.05(무역환율)

118.3

53.0

45,248

4,517

10,076

8.7

2,601.8

1,250.6

1,351.2

771.04

784.4

17.4

예산규모

(군사비)

억달러

억달러

-

-

648.3

149.2
에너지 산업

(석탄)

(발전량)

만 t

억 kw h

2,370

230

571.7

1,837
농수산물 생산량

(곡물)

(수산물)

만 t

만 t

345.1

105.2

547.6

334.8
광산물 생산량

(철광석)

(비철금속)

만 t

만 t

422.1

15.4

47.6

64.4
중화학 공업 생산량

(자동차)

(강철)

만대

만 t

0.87

153.4

252.5

3,677.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제체

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면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앞세워 자립경제를 구축

한다는 정책기조의 견지(1966. 10. 12 노동당 대표자회의)라고 볼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주요산업 국유화, 농업의 협동화,

개인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조건으로 하고, 중공업의 우선 발전 경공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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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동시발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그 방도로 한도 주장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중공업을 생

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으로 여타 산업부문들과의 심각한 불균형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공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였지만, 현재 식

량 에너지 외화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경

제성장률은 1990년 - 3.7%를 기점으로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이 실패하자 향후 2∼3년간을 완충

기로(1994∼1996) 설정했으나, 97년도 북한의 신년사에서는 완충기를 더 연

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완충기 기간동안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고 수출생산기지정비 수출품 생산 확대 강화, 해외시

장 개척을 결의했으나 성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표Ⅱ- 3>과 같이 큰 격차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의 기조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

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임을 고려해볼 때 북한산업

은 크게 중공업 경공업 농업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북한이 90년대 들어 산업정책면에서 경공업부문에 역점을 두어 왔다고는

하나 자력갱생 및 軍 産 복잡형 산업정책고수에 따라 농림 어업과 광업

등 1차 산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주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공업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 북한의 국민총생산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부문이 27.6% (한국 6.6% ), 광공업 30.5% (한국 27.2% ), 사회간접자본 및 기

타 서비스부문이 41.8% (한국 66.1% )를 나타내고 있다.(<표Ⅱ- 4>참조) 공업

의 부문별로 구조를 보면 , 북한은 군수산업과 관련해 기계·금속공업·석유화

학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경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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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 산업별 생산구조 (단위 : %, 명목GDP =100)

구 분
북한 한국

92 93 94 95 95
농림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수도

전설업

서비스

(정부)

(기타)

28.5

33.8

9.2

24.6

(6.3)

(18.3)

5.1

9.1

23.5

(15.0)

(8.6)

27.9

32.9

8.2

24.7

(6.8)

(17.9)

4.8

8.5

25.9

(16.8)

(9.0)

29.5

31.4

7.8

23.6

(7.0)

(16.6)

4.8

6.3

27.9

(18.6)

(9.3)

27.6

30.5

8.0

22.5

(6.8)

(15.7)

4.8

6.7

30.3

(20.7)

(9.6)

6.6

27.2

0.3

26.9

(6.4)

(20.5)

2.2

14.1

49.8

(7.8)

(42.0)
국 내 총 생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쌀은 곧 공산주의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식량증산을 독려하

는 등 농업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극심한 식량난은 해소될 전망이 보

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주요 원인은 낙후된 영농기술과 경지면적의 협소

및 집단 영농방식의 채택 등으로 인한 생산성저하가 식량부족사태 초래의

근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은 식량의 부족36)으로 체제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에까지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기아로 인한 탈북자문제, 식량원조문제, 외국

36) 북한의 식량수요는 연간 6백50만∼6백70만톤에 이르지만, 실제생산량은 1992년
이래 매년 2백만톤 이상의 만성적 식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곡물생
산감소현상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협동농장제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비료 농약부
족 등 영농장비 기술낙후, 열악한 자연조건 등 사회주의 영농체제의 구조적 모
순에서 감소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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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기구의 식량원조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 등에서 남한은 북한의 식량

부족을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표 Ⅱ- 5> 남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구 분
북한 한국

93 94 95 95
농 림 어 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경 공 업)

(중 공 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

(정부)

(기타)

- 7.6

- 3.2

- 7.2

- 1.9

(5.0)

(- 4.2)

- 8.7

- 9.7

1.2

(2.3)

(- 0.5)

2.7

- 4.2

- 5.5

- 3.8

(- 0.1)

(- 5.2)

4.2

- 26.9

2.2

(3.3)

(0.4)

- 10.5

- 4.6

- 2.3

- 5.3

(- 4.0)

(- 5.9)

0.1

- 3.2

1.5

(2.8)

(- 0.7)

2.8

10.6

- 3.4

10.7

(- 0.7)

(14.8)

9.6

9.8

8.6

(0.9)

(9.7)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

- 4.2

- 4.3

- 1.8

- 1.7

- 4.6

- 4.5

9.0

8.7

3 ) 사회적 측면

북한의 사회정책은 계급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과 당규

약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 한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10조에 조선민주주

의 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고 규정하였다.

사회계층은 물질적 혹은 상징적 보상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화된 불평등을 의미한다. 계급이 흔히 사

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분명한 합의는 없다. 다만 막스

베버의 계층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적 지위(소득이나 부)를 계급, 정치적 지

위를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직업)를 지위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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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층구조를 구체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북한의 사회계층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사업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

도 개혁을 서둘러 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성분조사사업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

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

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Ⅱ- 6> 북한의 주민 성분조사 사업

구분 시기 내용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58.12∼60.12 불순분자 색출 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 사업 66.4∼67.3
1백만 노농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

분 분류 (직계 3대, 처가 외가 6촌까지)
3계층 51개부류 구분

사업
67.4∼70.6

전주민을 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 요해사업 72.2∼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 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80.1∼80.12
김정일의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경신

으로 불순분자 색출 및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4∼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

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 재일교포 요해사업 81.1∼81.4
북송교포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 경신사업 83.11∼84.3 공민증 경신 및 주민문건 정비

기존 성분분류체계 세

분화 및 재조정1 ) 97.현재∼

6 25당시 월남자 가족, 북송재일교포출
신, 해외에 친척을 둔 가구의 중점관리,

통제 감시강화(탈북사태방지)

주 : 중앙일보, 1997년 1월 6일자 보도.

자료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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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자는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

라 주민을 분류하는 계급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58년부

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집중지도사업 , 1964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 그리고 67년 4월부터 70년 6월 사이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 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식 계층 구조의 골간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

에도 주민요해사업 ,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 주민증 갱신사업 등 필요시

마다 꾸준히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 주민재등록사업 의 결과를 바탕으로 3년간에 걸쳐 작성한 3계층

51부류 의 분류는 북한식 계층구조의 골격이다. 3계층51부류는 전주민을 출

신성분과 당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각각의 소집단은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직업 배치, 교육 기회, 사회이동 및 법적 처벌, 여행 허가증

취득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북한 주민의 성분분

류 및 대우는 <표 Ⅱ- 7>과 같다.

<표 Ⅱ- 7> 북한의 출신성분 분류

분류 51 개 부 류 대우

핵심계층

(28%)

노동자,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 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 15이후 양성된 인텔리, 피살자 가
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개 부류

당 정 군 간부
등용, 타계층과
분리 특혜조치

동요계층

(45%)

소 중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 접객업자, 중
산층 접객업자, 무소속, 월남자 가족(1), 중농, 민족
자본가, 월남자가족(2), 월남자 가족(3),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 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안일 부화 방
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
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각종 하급 간부
및 기술자 진출,
극소수만 핵심
계층으로 승격
가능

적대계층

(27%)

8 15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 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
자 투옥자 가족, 간첩 관계자, 반당 반혁명 종파분
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등 21개 부류

유해노동, 중노
동에 종사, 입학
진학 입당 봉
쇄, 제재 감시
포섭 대상으로
분류, 극소수 동
요계층으로 재
분류(자녀)

자료 : 통일부(1995), 북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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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8> 북한직업구조의 변화 (단위: %)

구분 1946 1953 1960 1987
노동자 12.5 21.2 38.3 57.9

사무원 6.2 3.5 13.7 16.8

협동농장노동자 - - 44.4 25.3

기타 81.3 75.3 3.6 -

주 :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사회주의식 직업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1946
년 자료는 개인농민 74.1%와 수공업자 등 7.2%를 포함하며, 1953년은 개인농민
66.4%와 기타 8.9%를 포함하고, 1960년은 협동단체 가입 수공업자 3.3%를 포함
한 수치이다.

자료 : 1946- 1960년간은『조선중앙년감』, 1961.1964 : 1987년은 N.Eberst adt and J .Banist er ,
The P op ulation of N orth K orea (Berkeley , CA : Univ . of California Press ,
1990).

북한주민의 직업별 분포의 변화는 <표Ⅱ- 8>과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46년 협동농장 노동자 (농민)가 약 74.1%였으나, 최근에는 25.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사무원의 비율은 1946년 6.2%에서 1987년에는 16.8%로 증가

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농민이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업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자가 완만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노동자의 급

격한 증가와 사무원 (서비스직)의 완만한 증가 현상은 북한 직업구조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경우 직업 분배가 인위적

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즉,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상품의

가치는 오직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되며, 서비

스직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를 착취하는 계급으로 본다37). 이에 따라 북한

에서는 전주민의 노동자화 를 추진하였으며,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위 놀고

먹는 서비스직의 팽창을 억제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에서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

등 이른 바 근로인테리 라는 신중간계급의 지위가 사회주의 이념상 핵심계

37) 김일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인테리 를 놀고먹는 사람 으로 규정한 바 있다(김일
성 저작선집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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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 노동자·농민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고인

민회의 대의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지식인 출신이 1967년 21%, 1977년

46%, 1986년 52%, 1998년 59%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동자의 비율은 1967년 64%에서 1998년 31%로 점차 허락하였으며, 농민의

비율 또한 1967년 15%에서 1998년에는 9%로 하락하였다.

한편 북한의 소득분포 자체는 비교적 평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

관·식당·이발소·상점 등 편의 시설 기관 종사자가 약 70원- 115원, 광

부·제철·제련공 등 노동자가 130원- 140원, 그리고 내각 상급(우리의 장관

급)이 430원- 500원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북한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소득은 바로 임금 수준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를 보고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주택·식량·의복 등 생활필수품 또한 직종과 직위에 따라 차

별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에서는 그만큼 격차가 벌어진다 (통

일부, 1999). 따라서 기호품이나 사치품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상위 계층일수록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 북한의 계층이동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계층이동이라

고 한다. 수직적 이동은 계층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동을 지칭하

며, 수평적 이동은 계층적 지위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간 또는 직업

간 이루어지는 이동을 의미한다. 이 중 북한 주민이 성취한 계층 이동은 주

로 수평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서를 중심으로 인구가 재편되었다. 특히 해방 당시 거의

3/ 4을 차지하던 농민이 약 1/ 4로 감소하고 대신 노동자와 사무원이 각각

57.9%와 25.3%로 증가하였다(N .Eb er st adt and J . Banist er , 1990). 그러나 수

평적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북한 주민의 계층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

다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계층 이동은 성분 정책에 의

하여 인위적으로 통제되며, 거주 지역과 직업은 주로 성분정책에 의하여 배

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는 70년에 완성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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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51개 부류 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성분분류 세목을 정

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일부로 분류

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이기는 하

지만 충성심이 강한 경우 자녀에 한해 기본계층은 핵심계층으로, 그리고 적

대계층은 기본계층으로 재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분정책의 경직

성 내지 불합리성 때문에 복잡계층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져 1970년대부터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끊임없이 융통성 있는 성

분정책의 적용을 강조해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김정일은 통치이데올로기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38)를 슬로

건으로 내걸기도 하였다(노동신문, 1993. 1. 28).

성분에 따른 북한의 차별적인 계급정책은 북한 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통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계층 구조가 이데

올로기적 지향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발전 되어왔다는 점

을 감안할 때, 계급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최

근 북한을 탈출한 기독교 신자, 국군포로 등은 자신들이 여전히 감시를 받

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

다. 따라서 북한의 계층구조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치 목

표와 정책 노선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 1999).

다 ) 북한 계층구조의 특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계층구조가 비교적 자연

38)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란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여기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
음으로 모든 정치를 실시해나 가는 것 으로서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
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체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는 광폭의 정치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과 수령을 믿고 혁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은 사상과 행동을 가지
고 평가하여야 하며 혁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계급적 토대를 따
지지 않고...기본군중뿐 아니라 가정 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군
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위대한 정치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통일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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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배경이 계층적 지위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회 성원은 출생 후 개인적 노력 여하에

따라 계층적 지위가 향상되거나 하락한다. 이와 같은 계층적 지위를 성취지

위 (achiev ed st atu s )라고 하며, 유연한 계층이동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개

방체제 (open sy stem )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계층구조와 계

층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북한의 계층은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었다. 보

통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은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 객관적 요소에 의하여

측정되지만, 북한의 경우 소득·직업·교육 수준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인위적 계층구조의 결과일 따름이다. 즉, 상위계층일수록 고등교육과 특수교

육 등 교육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또한 상위계층일수록 지위가 높은 직업

을 배정 받으며, 또한 소득수준도 높게 된다.

(2) 북한의 계층구조는 귀속지위(a scribed st atu s )에 근거한 폐쇄체제 (closed

sy stem )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사회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핵심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사상범이나 중죄를 저지르

지 않는 한 핵심적 지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지위는 후손에게도 전이된

다. 반면 출신성분이 나쁘면, 개인적 능력에 관계없이 상위계층으로의 진입

이 허용되지 않는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본계층이 핵심계층으로 또

적대계층이 기본계층으로 재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당성 이라는 정치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3) 북한의 성별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여성의 사

회활동 참여를 장려 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력 동원과 사회주의 체제의 유

지·강화라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 일뿐, 공적·사적 영역

에서 여성의 지위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 여성은 공식적

활동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통적 업무를 전담함

으로써, 전통 사회의 여성보다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엄격한 성

분 정책상, 북한 여성은 혼인에 의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매우 제한된 것

으로 보인다. 예컨대, 결혼도 비슷한 성분을 가진 남녀간에 이루어지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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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나쁜 여성은 남편의 직장배치나 진급시 이혼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통

일부, 1999).

(4) 북한의 계층구조는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유지·강화하고 동원체제

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토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을 완

전히 해체하고 토지를 소작농·반농·고용농 등에게 무상분배 하였으나, 종

국적으로 국유화 (집단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의식주 등 생활용품을 노동당

등 정권기관의 통제하에 분배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하여 당국의

지시·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라 ) 북한사회의 특성과 남북한사회구조의 비교

이상의 검토 결과 북한은 강력한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의 전개로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협동화와 反黨 反革命분자에 대한 색출 및 감시강

화, 온 주민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해방이후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착취계급을 청산한다는 명분아래

지주·자본가의 땅과 재산을 몰수했으며, 계급이 다시 생성될 수 있는 물질

적 토대를 없앤다는 이유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였다. 또한 1950

년대 말부터 주민들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3계층 51부

류로 분류해놓고 2계층과 부류에 따라 철저한 차별정책을 추진하였다.

<표 Ⅱ- 9> 남북한의 사회구조 비교

특 성 한국 북 한

기본체제
이념체계
정책목표
조직형태
대중관계
사회문호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
조 국 선 진 화
개인이익지향
여론조성
완전개방

전체주의
김 일 성 유 일 사 상
사회주의건설
집 단 능 률 지 향
조 작 의 상 대
완전폐쇄

자료 : 통일부.

따라서 북한사회체제는 ①집단주의원칙에 입각한 조직적 통제사회, 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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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사상적 획일사회, ③출신성분 당성에 따라

신분을 차별하는 계급사회, ④사유재산제도를 인정치 않는 노동계급의 독재

사회, ⑤4대 군사노선으로 구축된 전시체계인 병영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특성은 남한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개인의 의사 및 이익존중

및 개방적인 사회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사회구조의 주요 차

이는 <표Ⅱ- 9>와 같다.

4 ) 인구 측면

인구문제는 통일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대

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남북한의 총인구는 물론 인구밀도, 성별인구 및

<표 Ⅱ- 10> 남북한 총인구 (단위 : 천명, %)

남/북(배)남 한 인구

증가율

북한 인 구

증가율

남북한 인 구

증가율
1944 15,8791 ) - 10,0391 ) - 25,9181 ) - 1.58
1946 19,3691 ) - 9,257 - 28,626 - 2.09
1948 20,1891 ) - 9,622 1.30 29,811 - 2.10
1953 21,5462 ) - 8,491 - 4.39 30,037 - 2.54
1956 20,7243 ) - 9,359 5.19 30,083 - 2.21
1960 25,012 - 10,789 3.62 35,801 - 2.32
1965 28,705 2.57 12,252 3.30 40,957 2.94 2.34
1970 32,241 2.21 14,002 2.71 46,243 2.36 2.30
1975 35,281 1.70 16,172 2.76 51,453 2.03 2.18
1980 38,124 1.57 18,170 2.25 56,294 1.79 2.10
1985 40,806 0.99 19,995 1.86 60,801 1.27 2.04
1990 42,869 0.99 21,720 1.61 64,589 1.31 1.97
1995 45,093 1.01 23,261 1.34 68,354 1.12 1.94
1996 45,545 1.00 23,558 1.28 69,103 1.10 1.93
1997 45,991 0.98 23,855 1.26 69,846 1.08 1.93

주 : 1) 외국인 포함 인구이며, 38°선 이남을 남한인구로 함.
2) 외국인 포함 인구이며, 연말 기준임.
3) 군인, 외국인 제외 인구임.

자료 : 통계청;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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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출생률, 연령계층별 인구, 경제활동인구 등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각분야 인구를 검토하여 통

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통계 수치는 통계청·통일원 등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우선, 남북한의 총인구를 보면, 1997년 현재 남북한 총인구는 7천만 명 정

도이고,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두 배 가량 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율에서는 북한이 훨씬 앞서고 있다.

둘째, 남북한의 인구밀도는 1997년 현재 남한 463.3명/㎢이고, 북한은

194.3명/㎢으로 북한지역의 인구밀도가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이

될 경우 인구밀도는 314.4명/㎢으로 증가되어 지속적인 인구억제정책을 통한

인구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표 Ⅱ- 11> 남북한 인구밀도 (단위 : 명/ km 2 )

연 도 남한 북한 남북한
1944
1990
1995
1996
1997

169.6
431.8
454.3
458.8
463.3

78.9
177.8
189.5
191.9
194.3

117.3
290.9
307.7
311.1
314.4

자료 : 통계청; 통일원.

<표 Ⅱ- 12> 남북한 연령계층별 인구 (단위 : 천명, %)

연도
15세 미만 15세∼24세 25세∼54세 55세 이상 남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90
(구성비)

10,974
(25.6)

7,214
(33.2)

8,784
(20.5)

4,769
(22.0)

18,170
(42.4)

7,893
(36.3)

4,941
(11.5)

1,844
(8.5)

42,869
(100.0)

21,720
(100.0)

1995
(구성비)

10,537
(23.4)

6,924
(29.8)

8,289
(18.4)

5,065
(21.8)

20,194
(44.8)

8,994
(38.2)

6,073
(13.5)

2,278
(9.8)

45,093
(100.0)

23,261
(100.0)

1996
(구성비)

10,410
(22.9)

6,896
(29.3)

8,193
(18.0)

5,016
(21.3)

20,620
(45.3)

9,269
(39.3)

6,322
(13.9)

2,377
(10.1)

45,545
(100.0)

23,558
(100.0)

1997
(구성비)

10,292
(22.4)

6,868
(28.8)

8,096
(17.6)

4,966
(20.8)

21,030
(45.7)

9,545
(40.0)

6,573
(14.3)

2,476
(10.4)

45,991
(100.0)

23,8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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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북한 연령계층별 인구를 보면, 15세 미만인구는 총인구는 남한이

많지만 구성비는 북한 (28.8% )이 남한 (22.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5세

이상에서는 남한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한인구의 평균수명 연장

으로 인구구성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남북한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세 이상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북

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북

한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한의 경우 상급학교 진

학률이 높고,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특성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현

장에 진출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Ⅱ- 13> 남북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 활동참가율1 )

(단위 : 천명, %)

연도

남한 북 한 남북한
15세이상
인구
경제활
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15세이상
2 )인구
경제활
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15세이상
인구
경제활
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1965 16,217 8,754 54.3 7,081 4,316 61.0 23,208 13,070 56.3

1970 17,468 10,062 57.6 7,970 5,002 62.8 25,438 15,064 59.2

1975 20,918 12,193 58.3 9,327 5,974 64.1 30,245 18,167 60.1

1980 24,463 14,431 59.0 10,817 7,005 64.8 35,280 21,436 60.8

1985 27,553 15,592 56.6 12,480 8,339 66.8 40,033 23,931 59.8

1990 30,887 18,539 60.0 14,506 9,652 66.5 45,393 28,191 62.1

1995 33,558 20,797 62.0 16,337 11,4003 ) 69.8 49,895 32,197 64.5

1996 34,182 21,188 62.0 16,662 - - - - -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북한연구소.

주 :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 100

2) 북한의 15세 이상인구 속에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음.

3)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96년 9월호 자료임.

5 ) 직장생활과 노동실태 (통일교육원 , 1999 )

일반적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주민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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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갖게 되어 있다. 최근의 상황은 바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

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받거나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가능한 인력은 거의 경제활동에 참

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95년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8% 수준

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구소련·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 미국 등 5개 선진국가 및 남

<표 Ⅱ- 14> 북한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

구분 주요노동정책 노력경쟁운동 유형
준비기

(1945
∼50년)

노동법 제정(8시간 노동, 14세미만 노동금지 등)
全사업의 국유화

토지개혁

산업의 국유화

노동력

확보기

(1953
∼70년)

최고인민회의 정령 : 직장이탈 금지, 내각결정
84호 :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대안의 사업체계
당중앙위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 : 노동생산

성 개선과 경제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

천리마운동(1956년)

농업부문:청산리운동

공업부문:대안의 사업체계

재일교포북송통한인력확보

노동력

총동원

기

(1971
∼78년)

새로운 천리마 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건설,
항일유격대식 선전선동, 5호담당선 전원에 대
한 당적지도 강화, 충성의 사회주의 경쟁운동
전개, 생산·학습·생활을 항일 유격대식으로,
당 제5기11차전원회의:3대혁명 붉은기쟁취운

동 전기

속도전

3대혁병 붉은기 쟁취운동

참여유

도기 및

과학적

관리기

(1979
∼현재)

직업동맹 선전일꾼대회 :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조직동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
대화 과학화 추진, 사로청 일꾼의 청년돌격대
활동 적극 전개, 사회주의 경쟁운동과 충성의
혁신운동 전개, 노동행정관리의 변화 : 480분
근로시간·행정일꾼의 책임성 강조, 신년사를

통한 속도전 강화교시

숨은 영웅 모범 따라 배

우기 운동

80년대식 속도창조 운동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

90년대 속도전운동

주 :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 정책은 자본가 계급의 타파를 통한 노동자 계급의
동원을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음.

자료 : 통일원 편, 92북한개요, 통일원 정보분석실, pp.293∼296; 북한연구소편(1994),

북한총람, pp.953∼9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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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5년 62% )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준으로서 사회적 노동력의 동원체제

가 최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노동정

책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시기별로 노동력 동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종 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직업선택, 직업의식, 근로환경, 노동실태 등을 검토하

는 것은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직업의 선택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소득의 극대화와 사회적 성

취를 목표로 하면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

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경제전체적으로 이미 계획차원에서 작성된 로동자원균형표 및 공장·기업

소별 로력대장 , 공정별 표준 로력조직표 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고, 개인

의 직업선택이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계획방침보다 당성과 출신성분이다. 어떤 부문에 얼

마만큼 인력이 필요한가를 조사하여 사회적 노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적절한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세 있고 사회적 신분상승과 관련

된 직업은 출신성분 기준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능

력·학력·소질·희망 등은 이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제5조에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 고 명시해 놓았지만,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능력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 탈북자를 면담하고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직업

의 선택에서 약 46% 정도가 상부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10% 정도만이 개

인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은 배치된 직업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은 배치 후 직장이동이나 변경에서도 계속 관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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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직업선택은 11년간의 의무교육이 끝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인 만 16세부터 이루어진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 진출을 앞둔 청소년

들은 직업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한다. 대개 적성에 맞는 일과 사회적 존재

로서의 성취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개인의 진로는 당의 계획과 출신성분, 당성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

서 많은 북한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첫 번째

고민으로 꼽는다고 한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교·전문학교·대학교·군관학교 등 고등교

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 졸업학생 중 5%밖에 안 된다. 대학은 능력

외에 반드시 추천서가 있어야 진학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당성과 출신성

분이 개입된다.

따라서 직통생 (고등중학교 졸업 후 직접 고등교육기관으로 진급한 학생)

이외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거나 취직을 하는데, 직장은 시·군 인

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시·군내 기업소나 공장, 서해안 간척지, 탄광, 협동농

장 등으로 배치한다. 물론 2년간의 직장경력과 3년간의 군대경력 이후 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무엇이든 뒷받침 (친척 중에

당간부가 있거나 아버지가 돈이 있거나)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소수에 불과

하다. 일단 직장이 배치되면 시·군 노동과에서 파견장이 나와 데려간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경우는 이와 차별적으로 취급된다. 우선 전문학교

나 특수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시·군보다 높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직장

을 배치하는데, 이들은 주로 기사장이나 작업반장일을 담당한다. 대학졸업생

들의 경우는 중앙부서에서 관리한다. 졸업식이 끝나고 대학 당위원회에 내

각 5사무국의 지도원들이 와서 개별 학생들을 면담하고 희망사항을 묻지만,

대부분은 이미 졸업생들의 출신성분·학업성적·사상·재학중의 정치활동

등을 참작하여 각도별 직장배치를 한다. 만일 당의 배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지만 당간부 친척이 있을 경우 좋은 자리로 배치된다. 졸업생들

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장에 배치되는지 지적된 도에 갈 때까지 알

지 못하고, 해당 도에 가서야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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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 제10조는 국가는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엘리트노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나 ) 근로환경 및 휴가제도

(1) 노동자의 분류

북한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 (사무원) 모두 통틀어 근로자라 부른다.

모든 근로자들은 각 사람의 직장생활내용, 즉 노동경력·기술자격·표창·

휴가관계 등을 기록한 노동수첩을 소지하도록 되어있다. 근로자들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 우선 노동의 질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함

은 기능급수에 따른 분류라 한다. 기능급수는 각 노동부문별, 직종별에 따라

최고 8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Ⅱ- 15>와 같다.

<표 Ⅱ- 15> 기능급수에 따른 노동자의 분류

구분 내 용 비고
단순노무자 일반노동자 무기능자

기 능 공
특정작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숙련·경험을
가진 노동자

1급∼8급 기능
급수

기 수
고등기술학교·고등전문학교 졸업생
또는 기수검정시험 합격한 기술자

자격시험 취득

기 사
독자적인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자
(주로 대학졸업생)

자격시험 취득

<표 Ⅱ- 16> 노동분류에 따른 노동자의 분류

분 류 대상자 대우(식량)
1부류 노동자

2부류 노동자

조립 등 단순 노동자

각종의 노동자(전체 노동자의 70%)

1일 700g

1일 700g

3부류 노동자

4부류 노동자

특부류 노동자

건설 등 중노동자

기관사, 광부 등 위해노동자

직접 건강에 해로운 위해노동자

(용해공, 염산제조공 등)

1일 800g

1일 900g

1일 백미9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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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양에 따른 분류는 로동분류 에 따른 분류라 한다. 이것은 노동강

도에 따른 분류로서 규정상 보수 및 식량배급 등에 차등을 두기 위한 방법

이다. 그 이유는 기능급수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화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로동분류 에 따른 근로자의 분류는 <표Ⅱ- 16>과 같다.

(2) 노동시간 및 휴가제도

북한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원칙으로 함을 사회주의노동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제나 6시간제도 허용하고 있

다. 예컨대 중노동의 경우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경우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실태는 이와 다르

다는 것이 모든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한편 휴가에 대해서 북한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 노동법 제65조에 로동

자·사무원·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

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매달 생리휴가와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후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

간동안 보조금이나 평균노동력일수를 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이러한 노동실태도 많이 달라졌다. 경제난으로

공장가동율이 한달 평균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각 공장 및 기업소

내부의 가용노동력 및 기계설비도 다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

문이다. 각 공장과 기업소는 원료와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기계와

노동자들을 놀릴 수밖에 없게되자, 통일거리 건설이라든가 사리원칼리비료

연합기업소 건설, 원산-금강산간철길공사 같은 대형 건설현장에 할당받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려 하고 강제휴가를 권장하거나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날을 휴일로 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재 경제난으로 인한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자본주의사회 입장에

서 볼 때 잠재실업이나 위장실업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업률 제로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 61 -



(3)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

북한은 노동이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 이며, 모든 주민의 지위는 노

동에 대한 성실성에 의해 규정되고, 노동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노동에 둘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혁명적 열의 와 애국심·충성심

으로 주인답게, 자원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동성향을 내면화하여 노동

에 있어서 자발성·창발성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치도덕적 동기 유발에 의

한 노동의식의 제고는 북한이 60년대까지 양적인 외연적 경제성장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

위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집단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적 노동의식도 점차 이완되고 있다. 초창기 혁명

적 열기가 사라지고 사회주의체제의 경직성이 굳어지면서 정치도덕적 유인

에 의한 노동의식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개인의 미

래와 사회적 성취와 관련되지 않은 노동에 대해 의욕을 갖지 못한다. 과거

구소련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날림 노동 을 하거나

지나치게 높게 주어진 노르마 (개인노동할당량)에 대항하는 작업장내 사보

타지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은 협동농장원에서도 발견되는데, 협동농장 일보다 개인의 텃밭

이나 소토지에서 일할 때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실제 이 곳에서 나는 소출

생산성이 3배나 되어 최근 북한 당국이 할 수 없이 분조계약제를 도입하도

록 한 것을 보면 이런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상금이나

장려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있지만, 그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남한에서처럼 일하면

북한에서는 노력영웅이 되고도 남는다 라고 할 정도이다.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급속하게 커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총량적으로 볼 때 북한노동자의 평균생산지

수는 1986년을 100으로 놓을 경우 1994년도에 68.7로, 약 31.3% 감소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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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찰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자 공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고, 임금만

으로 살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부업이나 개인장사에 몰두하기 위해 과거에는 혁명적

열정 으로 인해 자진 반납했던 휴가를 적극 이용하려 한다고 한다. 기업

소·공장들도 자체 생산계획보다는 각기 할당된 외화벌이사업에 더 몰두하

여 한달 노임보다 더 많은 수입획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동맹 96년 8월 호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새로

배치 받은 청년들이 작업반에 나오지 않고 노동을 태만히 하자 직장·작업

반에 간부들을 파견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다.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직업에 대한 관념도 바꾸어 놓았다. 1980

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완은 직업에 대한 관념도 바꾸어 놓았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당·정요원이고, 그 다

음이 기술자·교육직·군인·체육연예인·상업일꾼·농수산업이었다. 노동

자계급을 영도적인 계급으로 찬양하는 사회기조와는 달리, 육체노동직이 경

멸되고 정신노동직에 대한 선호가 우선적이었으며 그것도 권력조직과 관련

된 직종이 최고 인기였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요즈음은 재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엘리트계층들의 경우 당·정업무 직종

보다는 외교관 및 대외사업요원을, 일반주민들이 경우 식량자급이 용이한

농업, 개인수입이 높은 상업일꾼, 부수입이 좋은 상점점원, 운전기사, 사진기

사, 군대후방일꾼, 식량배급소 기표원 등 서비스직과 어로공 (어부)을 선호하

고 있다고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는 현재 사회주의적 노력영웅 이 되는 것

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아직 국가노동정책 및 노동조직체계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직 국가의 노력동원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집단주의적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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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아직 크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2의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에 과거

소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한 노동이동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 주

민들은 이제 다만 숨은 영웅을 따라 배우기 보다는 어려운 식량사정으로

먹고사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 장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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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남북한통일정책과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현황

가 . 국민의 정부 의 통일정책 (통일부, 1999)

1) 대북포용정책39)의 천명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2월 19일 제15대 대통령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

견에서 통일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분야의 국

정과제와 대통령 취임사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통일분야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평화의 초석을, 대북경수로사업을 계획

대로 추진, 남북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으로 추진, 남북간 만남은 사

회문화 교류로, 이산가족 재회는 가능하면 빨리 실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원활하게, 통일정책은 국민합의 바탕 위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 ) 목표 및 3대 원칙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 가

추진해 나갈 대북정책의 목표와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 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

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

하기 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공존공영관계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대북포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계기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일(2.25)에 실
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에 대하여 국민의 93.8%가
지지를 표시하였고, 북한 잠수정 사건후 실시(6.28, 7.13)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문
가집단 93.4%, 일반국민 62.4%가 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통일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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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나 ) 추진기조

국민의 정부 는 이상과 같은 목표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대북정책 추

진의 6대 기조를 제시하였다.

첫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일은 실효

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바탕이 된다.

둘째, 평화공존과 교류의 실현.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달성하더라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 대남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

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나

간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

을 벗어나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민족의 장래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반도 분

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

하다.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국민적 합의와 지지는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토대이다.

다 ) 추진방향

(1)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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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당국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하여 합의한 남북기본합

의서 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이 장전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착실히 이행·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통일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추진하겠다

고 제시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당국간 회담이

나 합의 없이도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

은 시사점을 준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분야 국정과제 중 하

나로 정경분리 원칙하의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 을 제시하여 이의 꾸준한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3)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분단 반세기가 넘었지만 1천만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흩어진 가족들의 생

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정

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

산가족의 조속한 재회 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해

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4)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3월 18일, 9월 18일 민간차원

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긴급 구호적 식량지원과 함

께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업협력 등을 중장기 과

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5)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에 따

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 일환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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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 기본입장이다.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북경수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6)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국민의 정부 는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 를 실천해나감으

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자 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지속하였다.

남북대화는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하며, 4자

회담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및 이와 관련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2 ) 제2의 건국을 향한 통일비전 제시

국민의 정부 는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대북정책 추진을 평가하고 보다 보완·발전시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을 구체화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을 맞아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존공영

할 것이라는 새 시대 구축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

배해온 남북대결주의를 극복하고 호가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 남북간 화해협

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불원, 화

해·협력의 적극 실현 등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을 재확

인하고, 남북기본합의서 틀 안에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하며, 정경분

리원칙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문화·종교 등 제반분야의 남북교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최고당국자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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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남북간 교류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촉구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의 기치아래 국민의 정부는 남북

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

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촉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일관되게 견지해온 정경분리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익과 민족복리를 도모하고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이며, 남북관계의 기

본 틀로서 이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을 열

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는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국정과제로 선정, 이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남북당국대표회담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남북기

본합의서 이행과 분야별 공동위 가동을 촉구하였다. 분야별 공동위는 기본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이행·실천기구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의 가동을

통해 분야별 남북간 합의사항과 현안문제들을 협의·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본합의서

이행을 재 촉구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내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공존

공영관계를 실현하고, 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최우선 과제로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

결을 촉구한 것이다.

라 )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제의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구성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대화기구의 창설을 제의하고

북한이 원한다면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 동안 남북간에는 이산가족문제, 대북 지원문제 등을 협의하는 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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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으나, 이들 회담은 특정분야에 국한하여 협의함으로써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을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이미 합의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감안하여 볼 때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란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

위의 운영에 앞서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풀어나가는 남북간 상설대화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

식 하에 이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반면 특사교환은 대통령 취임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의한

것으로 특사를 통해 쌍방 최고 당국자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

지를 확인하고 그 뜻이 굴절 없이 전달되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측이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특사를 평양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표

명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타개해 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나 .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한의 비교

1)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은 1998년 1월 1일 당보·군보 공동사설 과 2월 18일 정당·단체연

합회의 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체하여 연북화해정책

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4월 18일에는 김정일의 서한형식으로 민족대단결 5대방침 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

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민

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

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해외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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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와 연합을 강화하여

야 한다.

또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특사교환, 남북상

설대화기구 창설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8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

기국 명의의 공개 질문장 을 발표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5개항의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였다.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대해 운운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그대로 두고 북남 사이의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가 상호주의와 햇볕론 따위를 들고 상대방을 우롱하려 들면서 진정한 협

력교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북침을 위한 외

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면서 평화와 전쟁위험 제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은 역대 파쇼독재자들이 감행해온 반통일 분열

주의 책동의 재현이 아닌가 등.

한편, 북한은 이와 같이 우리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

연북화해로의 정책전환 을 요구하면서도 6월 22일 동해상 잠수정 침투사건,

7월 12일 무장간첩 침투사건, 12월 17일 여수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 등

대남도발을 병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8년 8월 들어 내부적으로 강성대국 건설 론을 본격화하

고 8월 31일에는 로켓발사체를 쏘아 올림으로써 대내결속을 강화하였다. 이

어 9월 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

북한은 이처럼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 등을 주창하여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남 면에서는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 )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이상의 남북 통일정책을 비교하면 <표 Ⅱ-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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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7>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

안(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통일과정

화해협력→남북협력→1민족 1국가
의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
*민족사회건설 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정치적 완성

*국가체제존립 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의 미래상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
는 선진민주국가

없음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자료 : 통일원(1995).

다 .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주요 정책 (통일부, 1999)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북 정책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남북인적교류·남북교역 및 교통과 통신망의 연

결·남북협력사업·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으로 대북 지원·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노력·북

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북한 인권개선 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남북당국의 대표회담 추진·대북 구호 물자 전

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의 접촉·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

의 추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다. 동시에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교육의 활성화·통일

홍보의 강화·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 통일활동의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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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고 있다. 다음은 이들 중에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유관 된

정책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통일교육의 활성화

가 ) 통일교육체계와 방향 정립

첫째,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의 발간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통일·안보교육→통일교육으로 변하였

다. 통일부는 1990년대에 들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

고,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

발·보급하고자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일선교육현장

에 지원하여 왔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통일교

육기본방향 이라는 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서 통일교육을 자

유민주주위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각종 통일교육 활동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을 25개 주제항

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내용설명과 함께 지도관점·교수기법 등을 새롭게 제

시하였다.

둘째, 통일교육 교재의 발간사업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기본

교재로 통일문제 이해 , 북한문제 이해 와 부교재로 통일문답 을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하여 통일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 지원법 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방대

성을 인식하고,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1999년 1월 5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2월 5일에 공포·

제정되었다.

나 )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첫째, 정부는 사회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초청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즉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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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는데,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

는 인사들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순회교육은 시간

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기관·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둘째, 통일대비 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을 대비하여 통합업

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 양성의 필요성을 갖고, 1996년부터 통일

전후 과정에서 남북한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행정요원과 교육·홍

보활동에 종사할 교육요원의 양성에 착수하였다. 통일행정요원40) 과정은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5급 및 6급-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

- 3주간 교육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요원 과정은 윤리·도덕·사회과 중·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3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12월 현재 교육

이수자는 1996년에 59명, 1997년에 563명, 1998년에 통일행정관리 요원 288

명 등 총 1,650명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 1999).

셋째,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은 주로 통일·북

한문제 세미나 등 학술행사를 지원하고,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반영

토록 하며, 책자·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 통일교육의 지원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와 대학사회의 통

일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과 직접 관련한 교육 혹은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40) 통일행정요원 이라는 용어는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알려 졌을 뿐 이에 대
한 학계의 연구물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후 체제통합의 임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한국
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는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파견·전출되어 북한지역의 체제

전환과 남북한 체제통합과업을 수행하는 정부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양현모,
1998). 특히 독일 통일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의 하나로 인력의 문제가 제

기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김병기(1997), 박응격(1996)을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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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가 )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군인들이 군사분계

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

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외교관, 해외무역상사원, 당간부, 노동자, 벌

목공 등의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고, 입국경로도 해상, 중국, 러시아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가족을 동반하여 집단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식량 경

제난 등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

하기 어려우나, 식량획득 목적의 단순 탈북자를 제외하면 약 2,000명∼3,000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1). 정부는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전원수용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내입국이 어려운 관련

당사국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한 다

각적인 국내 입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Ⅱ- 18> 국내 입국자 현황

총괄 총 입국자
사망

이민자

국내

거주자

69
이전

70
년대

80
년대

90 91 92 93 94 95 96 97 98

인원 945 204 741 485 59 63 9 9 8 8 52 40 56 86 70

41)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식량 등을 구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북한이탈
이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입장
을 견지함에 따라, 이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국내송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다. 한편,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이 벌목 건설현장
을 이탈한 후 러시아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집수리 등을 해 주며 은신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합법적인 신분은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
관실(UNHCR), 국제적십자사(ICRC)의 협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

공식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다(통일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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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보호·정착지원체계의 정비

(1) 북한 이탈주민법의 제정경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지원은 남북한 통일환경 및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1962년 4월 16일 국가원호처에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 을 제정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후 동 법은 1974년 12월 24일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으

로 개칭되는 등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를 국가유공자와 함께 관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고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동 법에서 분리하여 1978년 12월 6일 월남귀순용사특

별보상법 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양상이 다양화되고

국내입국 규모도 증가하게 되면서,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북한이

탈주민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지원업무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난민

구호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1993년

12월 11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물질

적 지원수준도 국내 영세민과의 형평성에 맞게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

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도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정보사범 으로 인식하

여 냉전시대적 시각에서 대처하였고, 수용시설에서의 수용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기본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 하였으며,

또한 주무부처가 불분명하고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

의 처리에 있어 체계적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접근시각과 보호 지원체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정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지원이 통일정책의 전반적인 구도 하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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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법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

는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6일 통일관계장관회

의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인권개선 종합대책 을 심의 의

결한 후, 1995년 9월 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대책 을

우선 정책과제로 결정하였다. 이에 1996년 2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재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에

서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을 전면 대체하는 새로

운 특별법 의 제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한 정착지원시

설 의 건립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원을 중심으로 외무부, 국가안전기

획부 등 유관부처간의 협의하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성안하여 1997년 7월 14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2) 북한이탈주민법의 특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

원에서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

에, 초기 입국과정에서부터 거주지편입 이후까지 전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안정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

으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를 소수계층의 소외문제로서 보고 단순한

인도적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남북한 사회통

합의 시험무대로 삼아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하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이전 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에서부터 국내입국 이후 정착지원

과정을 거쳐 사회에 편입되어 정착하는 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하는데 미흡하였으며, 또한 보호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부

서가 없어 업무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으로

써 효율적인 보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 법은 업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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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한 통일부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 유관부처별로 업무분담

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을 확립하게 되었다.

셋째, 이전 법에서는 물질적 보상 위주의 정착지원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거주지 배출 이후 초기생계지원금을 모두 소진하는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발하였으며, 일부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일탈행위를 하

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새 법에서는 경제적 지원 외에 자립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

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언론계 종교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

여하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를 설립 운영하여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다섯째, 그 동안은 단순히 신변보호 위주의 관리에 치중함으로써 생활상

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새 법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생활

이 곤란한 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설치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 결정, 보호 및 정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대책

협의회 준비회의를 거쳐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1997년 7월 15일 제1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

의회를 시작으로 동 협의회는 공식 발족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9개 유관부처 1급 내지 2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 아래에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유

관부처 3급- 4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동 협의회에 상

정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유관부처간의 상호협조와 사전의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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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동 협의회는 긴급현안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정책 운영 교육훈련 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

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만 함으

로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4) 정착지원시설의 건립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

양한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

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 2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

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정착지원시설 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시행하여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

써 1997년 12월 29일 부지면적 18,147평에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을 규모로 시설건립을 착공하게 되었으며, 동 시설은 1999년 상반기 중 완

공하였다.

새로 건립된 정착지원시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지원 교육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로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고충상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One - Step

Service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동 시설에서 약

1년 동안 지내게 되며, 수용기간 중에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호금품이 지

급되며,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정착지원교육을 받은 후 사

회에 편입되게 된다.

또한 동 시설에서는 심리 법률 직업 고충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안정, 애로사항 해소 등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착지원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사회에 편입된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

한 기술이 없어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재교육장으로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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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활용되게 된다.

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

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지원을 해주고 있다.

첫째, 초기생계자금 주거지원금 및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 있다. 초기생

계지원금은 월 최저 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

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월 최저 임금액의 160배 상

당액의 범위 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지급하고, 월 가산금은 월

최저 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

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 만원의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

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

며, 사회에 배출시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다.

<표 Ⅱ- 1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의 주요내용

단계 주요 교육내용

1단계

심리적응과 한국사회 이해단계의 교육

- 심리적 정서적 안정제고, 자아성찰 및 자아실현 의지 제고
- 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윤리관 형성 및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과 정
착에 대한 자신감 제고

-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부문의 기본구조 및 작동원리 등

2단계
일상생활 안내단계의 교육

- 일상생활 언어, 신문방송이해, 생활법률, 생활경제, 생활예절, 생활의학,
적성과 진로, 이성과 결혼, 자녀교육 등

3단계
직업현장의 적응체험 단계의 교육

- 영농현장 체험교육 및 대상자의 적성을 고려, 각 기업체에 배치하여 직
장 적응 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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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대상자를 수준 단계별로 나누어 다양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설치하여, 우리 사회를 소

개하고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사회

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순조롭게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

다.

셋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1인 1기능 자격증 취득을 목

표로 직업훈련 희망자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종을 정한 후 공 사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

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주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의 참여를

제고 및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에는 직업훈련수당을 지

급하고 있다. 또한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종교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는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에서의 직업이 정무원에 근무하였거나 군인이었

던 자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특별임용도 시켜주고 있다.

넷째, 학력 자격인정 및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립 자활기반을 한층 강화시켰

다. 학교에 편 입학한 자에게는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대학은 사립은 반액, 국 공립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다섯째, 의료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주선해 주고 있다. 사회에 편입된 후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주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

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적극 주선해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동 후원

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간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각종 생활상담 취업 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한층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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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의 미비점 및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미비점

이상의 주요 통일정책은 전체적인 기조로 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방향,

비젼의 제시 등을 통한 큰 틀은 준비하고, 통일교육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은 있지만,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 측면

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

다. 탈북자 정책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대

책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탈북자와의 면

담에서 대부분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의 안정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정

된 예산의 부족과 탈북자의 기대가 너무 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

부의 정책예측 부족과 통일환경의 변동에 대처하는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여 장차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문제와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교육훈련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담당자는 이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전후의 탈북자 및 북한주민들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을 위한 비용마련 대책이 부족하다. 비용의 문제는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장단기적인 기금 확보 방안 혹은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기

금이 조성되고 있지만, 통일이 될 경우 각 분야에서 소용될 통일비용에 대

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통일기금의 준비도 필요하

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분야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정을 적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대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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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정책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행정인력의 교육은 있지만,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

고 업무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이 부족하다. 교양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북한

의 체제와 특성 및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

할 전문 행정인력과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법·제도 측면의 보완 및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걸쳐 통일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의 준비가 필요하며, 직업교육훈련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시급한

것은 탈북자의 증가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법·제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탈북자들의 자격·경력·학력 등의 인정 문제 혹은 이들 인력의 활용문제,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신분·인권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시설 및 공간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

이다. 현재 탈북자 적응훈련을 위한 하나원 시설이 있지만, 앞으로 그 수요

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탈북자의 적응훈련뿐만 아니라 직업의 안정

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훈련 차원의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대책

이 필요하다. 결국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지원 사업은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 직업교육훈련정책에 큰 경험이 되고, 동시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고, 보다 근본적인 탈북자

직업교육훈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탈북자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북

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시설·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여섯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부족하다. 현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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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하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혹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

루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및 기업체도 참여가 부족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홍보와 지

원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 동서독 주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주민간의 갈등도 심하여 독일정

부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경훈·이용숙, 1994). 우리 나라도 통일 이후 사

회 전반적인 혼란 혹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 이는 최근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서 적응

하는 태도와 결과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오랜 기간

사회주의 환경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주의적 경쟁사회를 이

해하지 못하고, 남한의 주민 역시 사회주의에 대한 몰이해 및 자본주의적

사고와 태도로 인하여 탈북자들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해는 할 수 있다하더라도 통일이 되었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이 바

로 융합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통일시대의 사회는 많은 혼란

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영역은 정치·경제·문화·교

육·언어·습관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서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 )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직업의식 및 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생산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남북한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같은 민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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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치관은 물론 직업에 대한 의식에 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본주의사회는 사회주의사회 보다 각 개인이 자

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통합된 사회에서 직업의식의 차이 따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 동시에 통일시대의 북한주민은 직업에 대한 생각과 태도 및 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상호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갈등이 작업현장에 영향을 준다면 바로 생산성저하를 가져오고, 생산

성저하는 또다시 상호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간의 부의 격차로 인한 북한주민의 열등감·모멸감 등으

로 직업에 대한 만족감 혹은 작업에 대한 몰입도 등이 저하되고, 적극적이

고 자발적인 직업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태는 결국 남한

의 기업주 혹은 동료들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 남북한 인구의 이동은 직업안정과 직업교육훈련에 큰 영향을

미치고 ,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통일사회에서 남북한의 인구이동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주민의 이

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많은 사회문제는 물론이고 직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들 우려가 있고, 남한주민은 투자와 개발 등의 명목으로 북한지역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산업인력의 이동은 기존의 안정된 직업에도 영

향을 미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인구의 이동은 기존 직업

과 직종 및 직업교육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의 이

동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학생·교사 등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다 ) 통일국가의 인사정책 변동과 이로 인한 불만요인의 발생이다 .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기득권층인 권력엘리트·관료·당간부·군부 등이

기존의 직분을 상실함42)에 따라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나타날

42) 동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전체 동독 공무원의 10- 20% 정도만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통일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서독의 경제성은 동독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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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일반 주민 역시 남한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대한 만족

이 없을 경우 새로운 직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우대가 있을 경우 남한주민의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심리

적 소외감과 사회문제의 발생여지가 상당히 높다.

라 ) 남북한주민의 직업능력과 기술력 및 생산성의 차이에서 상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북한주민은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전주민이 의무교육과 기술교육을 받았지

만, 그 내용과 수준이 떨어지거나 통일시대의 산업수요에 맞지 않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상호간에 불신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작업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남한의 기업주와 고용주는 이에 불만을 가질 것

이고, 이를 임금이나 승진 등 북한주민에 대한 차별대우가 생길 경우 상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오랜 기

간 생활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능력의 향상 의지가 약

한 반면 인격적인 자존심은 강한 것으로 알려져43)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있

다.

마 ) 남북한주민의 학력·자격·경력문제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 .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의 학제 및 자격체제의 차이와 경력에 관한 이견

때문에 취업과 직업교육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학력과 자격은 상호

통합모형의 개발 혹은 합의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지만, 경력문제는 취업

및 전직 등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교육체계의 차이에 따라 학력의 차

의 직원 2,500명중에서 300명만을 18개월 시한부로 채용하였고, 외무성은 기술행
정직을 제외하고 모두 해임 조치하였다. 이는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의 공산당 골
수분자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머지 동독의 공무원은 실

직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이경훈·이용숙, 1994).
43) 실제로 북한을 이탈한 남한 거주 탈북자 및 중국지역에서 방황하는 북한 주민과
의 면담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와 연변의 조

선족들도 북한주민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고 증언하였다.

- 86 -



이가 날 수 있고, 남북한 자격제도의 차이(조정윤·김덕기·강일규, 1999)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

면 기능에서 준기사나 기사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

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력에 관

계없이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가

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격종목

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자격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의 학력체계

를 자격의 응시조건으로 고려하여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북한의 자격체계

를 비교하면 [그림 Ⅱ- 1]과 같다. 즉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산업기

사, 기사는 북한의 기능, 준기사, 기사와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지 북한의 경우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지만,

기사 및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최고급수에 해당하는 자격

이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Ⅱ- 20> 남북한 교육체계의 비교 (단위:면)

남한 북한
구분 교육기간 연령 구분 교육기간 연령
유 치 원 - 6세미만 유 치 원 2 4∼5
초 등학 교 6 6∼11 인 민학 교 4 6∼9
중 학 교 3 12∼14 고등중학교(중등반) 4 10∼13
고 등학 교 3 15∼17 고등중학교(고등반) 2 14∼15
예술고등학교 3 15∼17 예술학원 10 6∼15
체육고등학교 3 15∼17 체육학원 10 6∼15
외국어고등학교 3 15∼17 외 국 어 학 원 6∼9 6∼14
전 문대 학 2 18∼19 고등 전문 학교 2∼3 16∼18
단 과대 학 4 18∼21 단과대학 3∼4 16∼19
대학 4∼6 18∼23 대학 4∼6 16∼21

대학원(석사과정) 2 22∼23 연구원 3∼4 22∼25
대학원(박사과정) 2 24∼25 박사원 2 26∼27

- - - 혁명학원 6∼10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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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남북한주민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북한주민 및 남한주민사이에

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북한주민은 기존의 계층사이에 있었던 차별에 대한 상호 반감과 통일국가

에서 직업알선 및 취업알선 등의 차별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혜택 및 차별에 따른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남한주민은 북

한주민에 대한 직업안정정책 혹은 실업자구제정책,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우

자료 : 조정윤·김덕기·강일규(1999).

〔그림 Ⅱ- 1〕 남북한 자격체계의 비교 (기능·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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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학력과 자격체계 남한의 학력과 자격체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 사

기능사

대 학

대 학

대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단일체계
자격

(기능분야)

기능공학교
양 성 소
현장경력

전문대학 준기사

검정시험을 통한 자격응시

기능자격

주 :



대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직업의 불안정에 대한 불만 등

으로 상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 )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예산·체제·프로그램·용어·교사·

시설·장비·공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통일국가는 영토·인구 등의 증가로 모든 영역에서 정부정책의 범위나 크

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존의 예

산은 부족할 것이고, 직업교육훈련체제는 통일국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력

의 부족과 조직의 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새로

운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담당 행정인력 및 직업교육훈련 담당

교사의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새

로운 공간과 시설 및 장비 등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어 통일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남북한의 일반교육기관 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남북

한간의 교육훈련기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 될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Ⅱ- 21> 남북한 교육기관수 (단위 : 개교)

남한 북한 남/북(배)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1 )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1965 5,125 1,909 107 4,024 3,276 98 1.3 0.6 1.1
1970 5,961 2,497 135 4,320 3,568 129 1.4 0.7 1.1
1975 6,367 3,119 154 4,700 3,861 150 1.4 0.8 1.0
1980 6,479 3,458 217 - - 170 - - 1.3
1985 6,515 3,973 312 4,760 - 234 1.4 - 1.3
1990 6,335 4,157 416 4,790 4,062 273 1.3 1.0 1.5
1991 6,245 4,200 442 - - - - - -
1992 6,122 4,274 467 4,790 4,062 280 1.3 1.1 1.7
1993 6,057 4,347 488 - - - - - -
1994 5,900 4,429 510 - - - - - -
1995 5,772 4,571 563 - - - - - -
1996 5,732 4,561 650 - - - - - -

주 : 교육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교육부;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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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1 . 북한의 일반교육정책

가 . 북한 교육의 기본 정책노선

북한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교육정책44)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유물변증법과 계급투쟁의 논리 등을 토대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를 주장하며, 소외된 계층과 압박 받은 민족들 사이에 깊은 뿌

리를 내리면서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힘을 형성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정치적 혁명에 성공하여 급진적인 경제·사회개혁을 단행하고 교육

정책면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 사회주의적 교육정책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주의적 혁명 이데올로기의 우월적 신봉, 생산

과 교육의 결합 및 전면적 기술교육의 원리(poly - t echnical principle) 강조,

노동자와 성인들을 위한 조직적 교육의 강화, 교육에 대한 노동당의 절대적

통제 등이라 할 수 있다(김종철, 1990).

각국의 교육정책은 교육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치적 통제의 결과

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44) 사회주의적 교육정책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신봉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지
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순수한 이상형의 모형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념적으
로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자
유와 사회적 평등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국민의 창의를 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자 한다. 즉 교육의 기회균등 확충, 교육의 수월성 추구, 사립학교의
인정, 교육에서 자치와 자율성의 보장 등은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정책의 구체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김종철, 1990). 이외에 혼합형 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 이
는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정책과 사회주의적 교육정책의 혼합형으로 제3세계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호로위츠(Irving Louis Horow itz, 1966)를 참
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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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학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신봉함에 따라 공산주의 교육정책은 공통

적인 이념45)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on at , 1964: 김종

철, 1990). 즉 공산주의적 세계관·사회관·국가관·인간관을 기초로 한 교

육이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교육정책은 공산

주의적인 인간개조를 위해서 모든 교육적 수단을 동원하고, 이를 합리화하

는 정책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 북한 일반교육의 체제

북한의 교육체제는 학교교육체계, 특수목적교육체계, 성인교육 체계로 구

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 체계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년- 6

년으로서 초중등교육의 기초교육이 10년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등 교육단계는 우리와 다르게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없다. 북한은 지난

1970년대 초반에는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중요한 의

미를 갖지 않는다. 다음으로 진로 분화의 시기를 보면 중등 후기까지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등 교육 단계에서 실업 계통

이 없다.

특수목적을 위한 학교체계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분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인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산업체 부설 형태의 성인 직업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방

송매체를 이용한 성인교육, 성인에 대한 정치교육 기관이 존재한다.

45) 이들 공산주의 국가의 교육정책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공
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월성·공산주의 사상교육의 우선 원칙을 모든 교육과정
에서 강조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산당 혹은 노동당 등 일당독재의 집권적 통
제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전면적 기술교육의 원리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 공통의 3가지는 공산주의 교육정책의 기본
특징이며, 이것은 공산주의 정치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적
용이나 표현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에서는 같
다고 볼 수 있다(전용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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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체계에서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유치원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은 반 1

년은 의무교육 기간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학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온 인민의 인텔리화 라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높은 교육 욕구가 북한에서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학부모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과 같

이 북한에서도 대학입시 경쟁은 치열하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대학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대

학입시제도는 학생의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성과 충성심을 검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신성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장대학, 고등전문학교 같은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성격을 띤 고등교육기관이 많다. 북한의 고등교육은 생

산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

여 직업기술을 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들에게 직무와 관련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정규대

학에까지도 군제대자와 직장근무자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강

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과 생산현장의 기술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성인교육제도를 보면, 온 인민의 인텔리화 라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에 따

라 발전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교육의 목표는 학력보충, 직업훈련,

그리고 정치사상교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력이 미달하는 성인들에게 학

교중심의 성인교육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을 보충하고 성

인 각자의 직무와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방송대학, T V방송대학을 개설하여 방송매체를 성인교육에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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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각급 학교 및 재학생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 1> 북한의 각급 학교 및 재학생 현황(1999년 6월 현재)

학교별 학제(년) 학교수(소) 재학생수(만명)
유아원

소학

중학

전문학교

대학

(공장대학)

2

4

6

3

4- 7

17,000

4886

4774

430

310여개

(113)

73,000

153.60

214.60

18.80

414

(18.000)

주 : 1. 자료는 북한교육성 자료임.

2. 유아원은 1년은 의무교육임.

3. ( )안은 공장대학 학생과 학교수임(농장대학, 어장대학 포함).

자료 : 孫啓林(1999).

다 . 북한의 일반교육 정책과 체제의 특성

북한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노선의 고수와 김

일성부자 및 당에 충성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교육의 기본 원리를 사회주의적 교육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람

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단정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공산주의화 시

킬 것을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1977년 9월 5일 김일성

의 연설과 교시 및 명령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교육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라는 종합 지침서를 만들어 북한의 교육

전반에 걸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김일성의 방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북한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교육은 당과 수령에 충실하고

(김일성대학 강좌, 1998. 2. 15), 혁명화·노동화·공산주의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북한헌법46) 제 43조에서도 국가는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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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 고 규정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단계별로 인간개조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교육행정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노동당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46) 현행 북한헌법은 1998년 9월 5일 개정된 것으로 헌법 서문에서 이 헌법을 김일
성 헌법 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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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개조이론의단계별전개

원 칙

(제1단계)

자료 : 통일부.

- 주체사상확립
- 유일사상확립
- 계급혁명정신
- 혁명정신
- 경제발전

내 용

(제2단계)

〔그림 Ⅲ- 1〕 북한의 인간개조이론의 단계별 전개

방 법

(제3단계)

최종목표

(제4단계)

- 혁명적 학습강화
- 혁명적 조직생활강화
- 혁명적 실천을 통한 교양강화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
- 교양수단들의 역할제고

- 해설과 설복
-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 사상전
- 단계별 인간개조방법 적용
- 사회구성원들의 인텔리화

-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격 형성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지도·통제한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급

학교의 학교 당조직47)을 통해 교육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 내각 (행정부)의

〔그림 Ⅲ- 2〕 북한의 학교행정 및 통제체계

경우 중앙의 교육성은 각급 도(직할시) 및 시군 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

및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행정을 집행한다. 또한 교육행정은 지방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의 내각 교육성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

47) 북한의 각급 학교에는 학교당위원회와 소년단 및 김일성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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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가 있으며, 고등교육부는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보통교육부는 고등중학

이하의 교육행정을 분담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시·도(직할시)인민위원회

의 교육처와 시·군·구 인민위원회의 교육과의 지도·감독하에 각급학교에

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통일교육원, 1999).

결국 북한교육정책 및 체제의 특성은 북한식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는 변함없이 지속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이념과 목표는 후대

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 을 양성하

는데 두고, 교육의 원칙으로서 ①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주체의 수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등을 주장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에서

는 당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당의 지도와 통제를 통한 교육의 정치

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 .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의 과제로서 현재 분단상황에서 미리 통일을 준비하

는 과제가 있을 것이며,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가 있을 것이다.

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과제로는 남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들

수 있으며,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의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과제도 있다. 그리

고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의 상황을 상정하고 교육체제의 개편 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이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로서 이질적인 교육체제를 하나의

통합된 교육체제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상호 이질적인 교

육제도를 통합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남북한의 통

일 방법이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이든지 어느 일방의 붕괴로 인한 흡수

통합의 방법이든지 간에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교육통합의 방법을 강구해

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체제의 개편과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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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획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의 교육통합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남북 양측의 교육체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상호 교육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 하며 상대

방의 교육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상대방의 교육체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강구해야 한다. 교육통합을

연구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남북한 교육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교육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

하여 논의하고 토의하는 개방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는 남북 양측의 정부 당국자, 교육담당

자,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기구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공

개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남

북한의 교육체제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정립하고 합의하여 구

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

록 보다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

한의 교육체제는 점차적으로 자율화,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

일 이후에는 북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하다. 특히 북한 교육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열등시한다거나 무시한다면 교

육통합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 학생이나 주민들

의 반발과 불만을 살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특성,

북한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통합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

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인격의 완

성을 이끌 수 있는 제도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을 수단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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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여겨 개성을 중시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아 가치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통한 성취를 중시하여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민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빠른 속도로

교육을 발전시켜 왔으며,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

으로는 사회가 보다 산업화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교육받고자 원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적성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인간은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적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신장시켜 나갈 능력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개인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정책변화와 실태

가 . 당 방침의 기본 내용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김일성의 지시와 노동당의 당

방침에 따르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직업교육에도 적용되어 기

본 방침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인재 양성에 관한 당의 방침

북한은 일찍부터 기술교육을 강조하여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을 교육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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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삼았다. 특히 기술교육에서 주체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강조하여 사

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체의 힘으로 주체형의

혁명적 기술인재를 키우자는 것으로 기술교육에서조차 이데올로기48)를 강조

하는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직업교육에 있어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부르짖고 있다.

우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철학의 근본원리49)를

기술인재 양성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사람이 모

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기술인재양

성사업에 적용하면서, 이를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교육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은 무시되고, 오직 당의

결정과 영향력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허울좋은 주장

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체계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

는 半工半讀 형태의 교육체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

집에서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김일

성저작선집 6권, 376)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은 공장대학·공장고등기술학교·공장고등전문학교를 말하고 있다. 이와 함

48) 북한의 이데올로기(Ideology )는 마르크스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개념인 상부구조와 기본 토대의 관계에서 정치나 과학·도덕·법·철학·문학·
예술 등의 관념적이고 가치관적인 상부구조의 모든 형태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유물변증법·유물사관·국제공산주
의·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론·유토피아 국가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교육학에서는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론들이 발달되어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데올로기가 가장 우선시 되
는 실정이다(김동규, 1990).

49)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잇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자주성·창조성·의식
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
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철학사전, 197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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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통신교육과 야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일성은 로

동자와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통신교육과

야간교육망을 더욱 늘려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218) 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통신시설과 장비가 열악한 상황50)교육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하나의 방침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51)를 철저히 구현하여 기술인재

양성사업에서 기술교육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그

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사상과 과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정치사상교양과 과학

기술교육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에서도 사상교육을 강조하

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직생활을 통한 사상교양과 사상 투쟁을 강화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직업교육이라는 본래의 목표보다

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김일성 우상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강조하는 방침이 직업교육훈련의 주체적인 추진이다.

즉 북한은 모든 직업기술교육을 주체적으로 실시하여 자력갱생과 당의 정책

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나가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정책이 당과 김일성의 지시52)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

50) 남북한 T V수상기 생산 능력을 보면, 1985년 남한은 5,400천대이고 북한은
240천대로 22.5 : 1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욱 심하여 1996년의 통계를 보면, 남한은 22,000천대이고 북한은 260천대로
84.6 : 1 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보아도 북한의 통신교육
은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51) 사회주의교육학 이란 용어는 1968년 3월 14일 김일성이 학생들은 사회주의·공
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때 사회주의의 교육학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후대
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
주의화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을……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화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교육학의 원리며 기본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원칙도 제
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교육에서 당성·노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전용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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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국제적인 교류 등을 등한시하는 비과학적이며 시대 착오적인 정책이라

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방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지식교육의 강화와 함께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능력 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키울 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

제, 21) 라고 주장하면서, 산지식과 집단노동을 강조하여 북한 사회를 통제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 ) 전체 근로자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대한 당의 방침

북한은 경제성장의 기초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는

데, 김일성의 주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기술교육체계를

시급히 확립하여 일군들의 기술수준과 로동자들의 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촉구

하였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주장과 북한의 정책적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근로자들의 기능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기술

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즉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또한 기초

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초원리와 전기, 기

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대적 생산과 결부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0) 라고 주장하

면서 11년의 의무교육 기간 중에 일반 기초지식과 함께 한가지 이상의 기술

을 가르치는 기초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침의 내면에는 사회주의

52)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모든 정책은 소위 유언통치를 통하여 생전 김일
성이 주장하였던 바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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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예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을 바로 생산현

장에 투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사업을 옳게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181) 라고 주장하면서 나름대

로의 인력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장 및 기업의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각 업체의 계획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북한은 기술교육의 학습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기

술기능학습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결정적

으로 높이며 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라는 당이 구호가 실생활에

옮겨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 라고 주장하면서

기술기능학습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습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네 번째로 기술기능학습의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문헌

과 다른 나라의 문헌도 많이 연구하고 최신기술을 배우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술기능전습사업의 기본목적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잘 다루어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학습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다섯 번째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근로단체53)

53)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중단체들은 그 동안 당의 외곽조직으로 공산당이 대중을
지도하는 데 핵심적인 활용수단이 되어 왔다. 일찍이 레닌은 이러한 대중단체들
을 무산계급이 분산되어 있고, 농민들과 같이 비무산계급이 주요한 근로대중으
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위대(공산당)와 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대중단체들에 대한 레닌적 인식은 오늘날 북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
다. 북한에서는 이 대중단체들을 근로단체라고 부르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
동맹(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업근로자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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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직맹조직들은 로동

자들 속에서 기술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선노동당의 외곽조직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통제하고, 직업교육훈련

에 있어 자발적인 능력개발의 동기부여가 아닌 강제적·통제적인 정책을 쓰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앞세운 기술교육을 주

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방법은

혁명투쟁에서나 경제건설에서나 꼭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

어 북한의 모든 분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여 당의 방침과 김일성

개인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 북한 기술교육훈련의 정책적 변화와 내용

1) 6·25 남침 이전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

1945년 우리 나라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다시 남북으

로 분단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 중의 하

나가 남북한 모두 겪은 것이 심각한 인력난이었다. 특히 기술자와 기능공의

부족으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도 이점

을 인식하여 북한을 점령한 김일성과 그 일파는 자신들의 세력확장과 정권

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인력 양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의 수준을 보면, 문맹 노동자가 공업부문에서는 48.2% 이었으

며 그 중에서도 광공업 부문에서는 75.2%나 되었다. 특히 일제가 경영하던

주요 산업부문의 한국인 기술자의 비중은 전체 기술자 총수의 0.2%에 불과

하였다. 그나마 이들 대부분은 일본인 기술자의 보조역할을 하던 초급기술

조선민주여성동맹(여성동맹)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북한에서 이 근로단체들은
북한의 유일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 의 외곽단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
체들의 중요한 업무는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입시키
는 사상 교양이다. 이종석 편(1994),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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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북 모두 기술 및 기능인 양성이 시급한 과제

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실정에서 당시 북한의 기술교육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 ) 교육제도와 기술교육체계의 수립

북한 지역을 강점한 김일성은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우선 교

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당시 북한

에는 대학은 없었으며 3개의 기술전문학교와 몇 개의 직업학교가 있었다.

이에 북한은 인민학교, 중학교와 함께 전문학교와 대학 등을 설립하고, 새로

운 교육내용과 방법 및 학교관리를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어떤 나라를 막

론하고 자체의 민족 기술 간부가 없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며 새

사회를 건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도 지금은 비록 락후한 처지에 있

지만은 앞으로 짧은 기간에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가진 부강한 나라로

서 세계 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자면 지금부터 유능한 기술 인재

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여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체계의 수립을 촉구

하였다. 이에 북한은 1946년 8월 전국교육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1946년 1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3호 <북조

선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 를 발표하여 새로운

기술교육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였다.

그 내용은 일제강점기의 실업학교를 초급기술학교 또는 기술전문학교로

개편하고, 새로운 학제를 만들어 인민학교 졸업생을 입학시켜 초급기술 인

력 (준기수)으로 양성하는 3년제 초급기술학교, 초급중학교 졸업생을 입학시

켜 기수 및 중등전문가로 양성하는 3년- 4년제 기술전문학교 체계를 수립하

였다. 또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을 입학시켜 기사·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대학을 신설·확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통신 및 직장교육체계를 수립하여 기술교육

에 있어 광범위한 길을 열어 1947년 8월말까지 초급기술학교, 기술전문학교

및 대학 등 나름대로의 직업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하였다. 당시의 교육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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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6

연 구 원
(3 년)

25

24

23

종합대학
(주간,
야간 , 통신 )

(5 년 )

22

단 과 대 학
(주간, 야간, 통신 )

(4- 5 년)

21

20 교원대학
(주간, 야간,
통신 )
(2 년)

19

중 등
전문학교

18

고 급 중 학 교
(3 년 )

로동자

학교,
직공학교
(0.6- 3년)

17 (주간, 야간,
통신)

(3- 4 년)16

15
초급
기술학교

(3 년 )

초 급 중 학 교
(3 년)

성 인 중 학 교
(3 년)14

13

12

인 민 학 교
(5 년)

성 인 학 교
(2 년)11

10

9

8

7

유 치 원
(3 년)

6

5

만4살

〔그림 Ⅲ- 3〕 6·25 남침 이전 북한의 교육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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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일반대학과 기술대학의 신설 및 분화

김일성은 북한에서 권력 기반을 구축하자마자 우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여 자신의 추종자를 양성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설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수 요원의

확보 문제와 도서의 부족이었다. 이에 김일성은 북한에 거주하는 진보적인

인사는 물론 남한의 학자들까지 납북하여 교수 요원을 확보하였다. 설립당

시 김일성종합대학은 이학부·문학부·법학부·공학부·농학부·의학부·운

수공학부 등 7개 학부의 1,500명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1947년에는 2,100명

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1949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종합대학에서 기술관계학부를 분리하여 기술대학 설립을

지시하여, 1948년 7월 7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157호 를 채택하여

1948년 7월 20일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학부와 운수공학부를 분리하여

평양공업대학 (현재 김책공업대학)을, 농학부를 분리하여 평양농업대학(현재

원산 농업대학)을, 의학부를 분리하여 평양의학대학을 신설하여 1948년 9월

1일 개교하였다. 이 외에 지방에는 흥남공업대학 및 함흥의학대학 등을 비

롯한 기술단과대학을 설립하여 1949년 당시 북한에는 15개의 대학에 18,000

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북한은 대학의 설립과 함께 1949년 김일성종합대학·평양공업대학·평양

의학대학·흥남공업대학·원산농업대학에 3년제 연구원을 설치하여 과학 분

야의 간부를 육성하고, 1948년부터 각 대학에 통신학부·야간학부·산업간

부학부 등을 설치하여 산업인력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교육행정기관도 변하게 되었다. 1945년 11

월 북한은 행정 10국의 하나로 교육국을 설치하고, 1948년 7월 7일에는 고

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157호 를 채택하여

교육국에 고등교육원을 새로 설치하였다. 이후 고등교육원안에 행정각국의

일원으로 구성된 최고과학기술평의회를 조직하였다.

다 ) 초급기술학교와 기술전문학교의 신설 및 중등기술교육의 강화

북한은 고등교육과 함께 중등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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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 전문학교들도 세우고 도처에 기술 야학과 강습소들도 설치하여 기

술자, 전문가들을 대량적으로 길러 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1권, 227)

라고 주장하면서, 전문학교와 각종 초급기술학교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근

로자 출신의 중등기술자 및 전문가를 대량적으로 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의 첫 번째 중등기술교육기관인 평양공업전문학교는 1945년 11월 1일

개교하였다. 이어서 1946년 7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 제34호 와 1947

년 6월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44호 를 채택하여 중등기술 교육망을 대대

적으로 확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 기술전문학교의 수는 1946

년 19개교, 1947년 44개교, 1949년 55개교로 늘어났다. 학생 수는 1946년

5,058명, 1947년 13,613명, 1949년에는 19,13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초급기

술자(준기수) 양성을 위한 초급기술학교 수도 많이 늘어나 1946년에는 68개

교에 학생 수는 2만 여명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졸업생 수는 1949년 4,527

명의 기술전문학교졸업생과 1,196명의 초급기술학교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1945년 11월 김일성은 교육국에 북조선학교교육 림시조치요강 을 제정,

공포하도록 하여 나름대로의 교육방침을 제시하였다. 주용 내용은 학교사업

의 조직원칙과 기본방향, 교육의 기본 내용과 방법, 학교에서 잠정적으로 사

용할 과정안과 중요 교과목들의 방향 등이다. 1947년 6월 24일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를 소집하여 기술진흥에 관한 결정 을 채택하여 중등기술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기술교육망을 신설·확충하여 기술교육의 내

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47년 9월에는 중등기술

교육기관들의 과정안과 교수요강 및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초급

기술학교의 교육내용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공업·농업·수산업·상업 부

문을 비롯한 각 영역의 초급기술인력(준기수)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 영역

을 확대하였다. 이어서 1949년 4월 19일 공화국내각결정 제42호 로 생산실

습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생산실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실습조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1948년 1월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 안의 학

교교육부를 보통교육부와 기술교육부로 분리하여 기술교육에 대한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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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교육성안에 기술교육국을 설립하고, 산업성·농림성·교통성·상업성·보건

성·체신성 등을 비롯한 생산과 관련된 성들에 교육부를 설치하여 해당 부

문의 초급 및 중등 기술교육기관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

였다.

라 ) 야간 및 통신교육을 통한 기술교육제도의 수립

북한은 소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추진하였는데, 김일성은 …청

년들로 하여금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5) 라고 주장하면서 야간학교

및 통신을 통한 기술교육을 지시하였다. 이에 당은 우선 시설과 교원이 충

분한 기술대학들에 통신학부와 야간학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48년도에

4개의 대학에 통신학부와 3개의 대학에 야간학부가 설치되었다. 이들 학부

에 첫해는 5,000여 명이 등록하였으며, 1949년에는 3개의 야간학부와 6개의

통신학부에 6,000여 명이 등록하여 대학생 총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한편 북한은 1947년 4월 8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25호 <북조선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결정서> 를 채택하여 각종 직장기술전문

학교와 직장기술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들 학교에 설립초기에는 2,434

명이 중등기술교육을 받았다. 1950년에는 직장기술전문학교는 20개교, 직장

기술학교는 131개교로 늘어났으며, 학생 수는 약 24,000여 명으로 증가하였

다.

마 ) 산업기술간부의 양성

김일성은 …간부 양성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을 복구 발전시

키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경제 간부와 기술간부가

필요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조선사람은 경리 운영에서나 기술

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간부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민족 간부의 부족을 타개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업의 하나이다. 특히 각종 기술간부를 양성하여 산업의 수요를 충족

시켜야 한다(김일성선집 1권, 290- 291) 라고 주장하면서 산업기술간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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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배인양성소와 중앙 및 각 도에 3개월

내지 2년제의 산업간부양성소를 설치하였다. 중앙에는 산업·교통운수·체

신·농림·보건·상업·금융재정 등 각 부문의 산업간부양성소를 설치하고,

도에는 행정간부학교·체신기술원양성소 등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

에 내각 직속의 중앙지도간부학교(현재의 인민경제대학의 전신임)를 세워

현직 산업간부를 육성하였다.

또한 북한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단기기술강습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1947

년 4월 8일 북조선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북조선인민위원회결

정 제25호 를 채택하여 공장·기업소·광산·발전소·농사시험장·양잠소

등을 비롯한 생산 직장에 기술강습소 및 고등기술강습소 등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단기산업기술인력강습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기술계통대학에 산업간부학부를 개설하여 당성이 강한 간

부를 선발하여 재교육시켰다. 즉 1948년 9월 1일부터 평양공업대학·흥남공

업대학에 2년제 산업간부학부(특설학부)를 신설하고 당에 충성하는 자들을

육성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교육체계의 수립과 함께 1946년 8월 17일에는 북조선인민

위원회결정 제62호 <기술자확보에 관한 결정서> 를, 1946년 11월 12일에는

결정 제72호 <공업기술사정 및 검정에 관한 규정> 을 발표하여 그 동안

분산되어 있던 기술자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들의 기술기능을 검정하여

등록시키는 한편 재교육을 시켜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 북한은 1948년과 1949년 사이 산업기술간부양성체계를 통하

여 기술간부 39,100여명을 비롯하여 행정간부 14,200여명을 양성하였다.

바 ) 기능공양성기관의 신설·확장 및 근로자들의 기술학습 강화

북한은 기술자·기능공의 극심한 부족과 기술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능공의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양성사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북

한은 소위 양성과 로력후비양성기관 과 기능일군양성기관 을 설립하였다.

이들 기관은 직공학교·노동자학교 등으로 모든 공장·기업소에 기술기능

전습반 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특히 1947년부터 주요 공장과 기업소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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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성소·고등기술원양성소·기술강습소 등의 기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와 함께 기능공 양성기관과 양성규모의 설정 및 기능공의 배치 등을 중앙에

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능공 양성사업을 업종별(기능직종별)로 전문화

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기관의 신설과 함께 그 운영에 있어서 근로단체들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즉 당의 외곽단체를 활용하여 상호 감시는 물론 교육과 통

제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 1946

년에는 3,000여 명의 기능공과 500여 명의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2 ) 6·25 남침기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

이 시기는 북한이 남침의 야욕을 실행에 옮긴 기간으로 인력의 양성에 있

어서도 모든 인력양성 기관을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김일성

은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 라는 전투적 구호를 앞세우고 남침을

감행하여 민족의 쓰라린 상잔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각급 직업훈

련기관을 전쟁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전쟁 동원

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정책 변화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기술인력양성의 전시체제 전환

김일성은 1950년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자

기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원쑤들을 짧은 기간에 소탕하기 위

하여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기

술인재양성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학과 기술전문학교를 비롯

한 모든 기술교육기관을 후방으로 옮기도록 하였다54). 당시 북한은 대학을

중국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였으나,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후방

에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1950년 7월 교육담당자를 불러 전시교육내용의 개편 방향을 지시

54) 이 시기에 김일성종합대학은 평안남도 순천군 배송리로, 김책공업대학은 평안북
도 정주군으로, 원산농업대학은 자강도 장강군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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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정안과 교수 요강 및 교과서 등을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편하여

전쟁 수행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은 전시상황에 맞게 대학 및 기술

전문학교들의 교육강령을 개편하여 우선 당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면서 정치

사상과목교육을 강화하고, 과목의 세분화를 방지하였다. 특히 당 조직과 각

급 학교내의 민청단체를 동원하여 기술교육훈련보다는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더 열중하였다.

나 ) 기술간부 육성의 강요

(1) 전시대학의 정상화와 기술간부의 육성에 대한 강요

북한은 남침을 수행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술부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남침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군에 끌려갔기 때문에 양성에 필요한

교원과 신입생의 확보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북한은 대학의 신입생을 고

급중학교와 전문학교·전문학교 2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예비과를 신설하고, 노동학원을 개교하여 신입생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원의 경우는 남침에 활용하기 위해 남쪽에 파견되었던 사람들을 소환하거

나 남한의 교원과 학자들을 포섭 내지 납북하여 보충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남침 중에도 이미 세운 간부양성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인력양성의 규모를 늘리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대학의 학생 수는

1951- 1952학년도에 비하여 1952- 1953학년도에 1.5배로 늘어났다.

1952년 5월 29일에는 대학의 교수 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질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 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북한은 각 대

학의 교수요강 작성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교육강령과 교수 내용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1952년 말 북한은 130여 종의 대

학과정안과 1,200여 종의 각 학과 교수 요강이 작성되었다.

(2) 전시중등기술교육의 정상화와 중등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의 강요

북한은 남침을 시작하면서 중등기술교육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였으나,

인력의 전쟁 동원으로 정상화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

도 김일성은 정상화를 강요하고, 1951년 9월 1일부터 54개의 기술전문학교

를 개교하여 중등기술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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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6월 12일에는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기술전문학교를 확장하는 결정

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 1952- 1952학년도에는 전 학년도에 비하여 신입생

수는 200%, 학생 수는 185%로 늘어났으며, 1953년에는 남침 전에 비하여

106% 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52년 10월에는 기술전문학교에 관한 규정 등의 학교관리 규범을 제

정·공포하였다.

1953년 7월 11일에는 내각결정 제111호 를 채택하여 중등전문기술교육기

관들의 수업 연한을 전반적으로 연장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기계·수의·

의학전문학교는 4년으로 연장되고, 광산·석탄·금속·전기·철도·화학·

요업·임산·수산·농업·축산·잠업·원예·농기계·건설·공업건설 및 경

공업 전문학교들의 수업연한은 각각 3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이렇게 개편

된 각종 기술전문학교는 1953- 1954학년도부터 새로운 과정안과 교수요강에

의하여 학업을 진행하였다.

다 ) 부상자 및 유자녀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추진

북한은 남침 전쟁을 하면서 사상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혁명

자유가족학원 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정책을 추진

하였다.

1951년 1월 13일 북한은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소위 조국해방전쟁에서 희

생된 인민군장병 및 빨찌산들과 애국렬사들의 유자녀학원을 설치할데 대한

결정(192호) 를 채택하여, 평양시와 강점했던 서울 및 각도에 유자녀 교육

원 과 초등학원을 설치하고, 또한 남침 전쟁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군사학원과 여자기술학원을 설치하여 전쟁을 위한 인력수급에 온갖

계략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계략에 의하여 13살부터 18살까지의 남자는 군

사학원에, 여자는 여자기술학원에 입학시켜 단기간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였

다. 또한 초등학원 수료자들을 입학시켜 기능공을 양성하는 초급기술학원을

설치하였다.

1951년 4월 13일 북한은 소위 영예군인학교를 설치할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제254호) 를 채택하여 전쟁에서 불구자가 된 자들에게 중등기술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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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영예군인공업학교·영예군인농업학교·영예군인

설계학교·영예군인체신학교·영예군인통계부기학교 등을 설치하였다.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1- 2년간의 기술교육을 통하여 중등기술자와 기능공을 양성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은 각 개인의 직업능력향상이나 교육을

통한 순수한 인력개발이 아닌 남침을 통한 무력적화 야욕을 완성하기 위한

강제적이며 계획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제적이며 계획적인

인력 양성체계의 수립과 집행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의 기술교육훈련 특성으

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유민주국가의 자본주의 직업교육훈련체계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 전후재건기 (1953년 8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

북한은 6.25남침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기술인

력의 공급이었다. 이에 북한은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중등기술교육기관

을 재건하고, 공장대학과 공장기술학교 등을 설립하여 인력양성에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 기술교육훈련에서 이들의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기술대학의 복구 및 신설과 기술간부 (기사 , 전문가 )의 육성책

북한은 남침전쟁의 패배 이후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재건하

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김일성은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기본

과업을 성과 있게 실행하며 장차 우리 나라를 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하

여서는 고등교육과 기술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민족간부를 많이 양성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416) 라고 주

장하면서, 고등교육과 기술교육사업을 강조하여 인력양성을 촉구하였다. 또

한 김일성은 1953년 12월 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 회의에서 기

술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방대한 복구건설사업은 많은 기술자

들과 기능자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이 속속 준

공됨에 따라 이 요구는 더욱 급격히 장성할 것입니다. … (김일성 선집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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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 라고 주장하고, 대학의 복구와 전후복구에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양성

을 위한 새로운 대학의 설립을 촉구하였다. 새로운 대학은 인민경제대학, 건

설대학, 수의축산대학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정치와 기술

을 겸비한 전투적인 학자양성을 촉구하고 있어 김일성의 호전적인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재촉에 북한은 전쟁 후 15개의 대학을

복구하고 4개의 대학을 신설하였다. 이어서 1959년 3월 광산금속대학·기계

대학·운수대학·체신대학·경공업대학·수리대학·농업대학·농림대학·수

산대학 등의 기술대학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59년 17개, 1960년 39개를

신설하여 소위 5개년 계획 기간에 총 59개의 대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기술대학의 급속한 신설로 인하여 1960년도에는 78개의 대학에 약 10만 명

의 대학 재학생이 있었다. 이들 학생의 계열별 비율은 인문계열이 30%정도

이며, 자연과학 및 공과계열이 70%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기술대

학에는 2년제 특설학부를 설치하여 기능공을 양성하고, 일부 대학에는 2년

제 영예군인 예비반을 두어 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대학생의 구성에서도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김일성은

우리의 경험은 학생들이 중학교를 마치고 일단 군대나 사회에 나가서 몇

해 동안 단련된 다음에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게 하는 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230) 라고 주장하였

다. 이후 신입생들은 현장경험과 군복무를 마친 학생의 수가 해마다

60- 8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신입생들의 개인적 소질과 학문

적인 소양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과 사상을 검증하여 입학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나 ) 중등기술교육의 복구와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개편 및

고등전문학교의 설립

북한은 기수 및 기능공들의 수요가 대량으로 증가하자, 1953년 8월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여 소위 공화국내각

결정 제129호 <기수, 기능공 양성사업에 대한 제대책에 대하여> 를 채택하

였다. 이를 통해 중등기술교육기관 (주간, 야간, 통신 3- 4년)의 체제를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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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어 1955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

어 중등기술교육기관의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기술교과서와 참고서를 대량

출판하면서 교원들의 자질향상 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시도의 결과 1954

년에는 82개교의 기술전문학교에 36,000여 명의 재학생이 있었다.

북한은 교육체제의 또 다른 개편을 시도하였는데, 지금까지 일반교육 위

주의 교육을 하던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개편한 것이다. 김일성은

…우리가 반드시 타개하여야할 최대의 난관은 기술인재의 부족입니다. 기

술인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당중앙위원회는 벌써부터 이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 하였으며 특히 작

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술교육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해당한 법령을 채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과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많은 고급중

학교가 전문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상급학교에 올라가지 못하는 초급중학교졸

업생들이 기술보습반에 망라되여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일

성저작선집 1권, 647- 648)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북한은 1956년 1월 16일

기술전문학교의 학제를 변경하고, 일부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개편

하는 공화국내각결정 제8호 와 1956년 5월 22일 중등기술전문학교를 신설

확장할데 대한 공화국내각결정 제38호 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조치 이후

1956년에 10개의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개편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62개의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

로 전환시켜 중등기술교육을 확대 및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의 기

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업전문학교를 늘리게 되었는데, 1957년에 9개교의

농업학교가 36개교로 증가하였다. 또한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2년제 고등전문학교를 새로 설립하였다.

1956년 1월 16일 북한은 내각결정 제8호와 제38호 (1956년 5월 22일)를 채

택하여 고등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고등전문학교는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에

게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준기사로 양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 등급 높

은 중등전문기술교육기관이다. 1956- 1957학년도부터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중요생산부문의 준기사를 양성하는 10개의 고등전문학교를 새로 설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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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고등전문학교는 해마다 증가하여 1960년에는 30개교에 3,000여 명

의 학생이 재학하였다.

이렇게 고등전문학교를 증설하는 동시에 1955년- 1956학년도부터 광산·보

건 및 예술부문의 일부 중등전문학교를 고등전문학교로 개편하고, 종래의

초급중학교졸업생 대신에 고급중학교 졸업생을 입학시켜 전문기술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정부문의 인력 양성을 위해 재정전문학교 및 농업

전문학교에 소위 재정일군단기양성반 을 설치하여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을

6개월에서 1년간 금융 및 부기를 교육하였다. 이 결과 1960년에 이르러서는

약 3,500여 명의 준기사를 양성하였다.

이 시기의 북한 기술교육훈련을 종합해 보면, 1959년 고등전문학교·중등

기술전문학교·통신기술전문학교·야간기술전문학교·영예군인학교를 비롯

한 340여 개의 각급 기술전문학교에 약 86,6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

으며, 학교 수는 1949년에 비하여 약 5배정도 늘어났고, 1956년에 비하여 2

배로 증가하였다. 학생 수도 1949년에 비하여 3.2배, 1956년에 비하여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60년에 이르러 중등기술전문학교는 급격히 증가하여

132개로 늘어나고, 재학생 수도 107,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졸업생 수는

1960년 중등 및 고등전문학교에서 18,000여명이 졸업하였다. 이 숫자는 1946

년에 비하여 52배, 1956년에 비하여 3.6배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은 1960년 95,470명의 기수 및 중등전문가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표 Ⅲ- 2> 북한 부문별 기술전문학교 학생수의 증가율 (단위: %)

부문

연도
공업부문 농업부문

경제·보건·

예술부문
운수·건설부문

1946 21 12 9 7
1949 128 74 57 16
1955 185 70 95 62
1959 400 246 113 113

자료 : 조선중앙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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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북한 전문학교 졸업생수의 증가율 (단위: %)

부문

연도
공업부문 농업부문

경제·보건·

예술부문
운수·건설부문

1946 21 12 9 7
1949 128 74 57 16
1955 185 70 95 62
1959 400 246 113 113

자료 : 조선중앙년감.

다 ) 인민교육체계의 개편과 새로운 형태의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체계의 설립

북한은 1956년부터 전반적으로 초등교육단계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58년부터는 중등단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1959년 4월부터는 모든 교육

기관에서 수업료가 폐지되고 무료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일원화하는 단일체제의 원칙 하

에 사회주의교육제도 확립을 추진하였다. 즉 김일성은 사회주의와 공산주

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새 세대들을 일반기초지식과 함께 현대적 기술을

가진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

의 이와 같은 실천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1959년에 인민교육체

계를 개편하였으며 각급 학교들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기술교육

을 거의 주지 않던 그전의 고급중학교체계를 없애고 중등 및 고등 기술교육

체계를 내옴으로써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모두다 과학이 기초에 대한 일반

지식뿐만 아니라 일정한 분야의 기술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김일

성저작 선집 3권, 87) 라고 주장하면서, 고급중학교 체계를 없애고 일반교육

과 기술교육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중등 및 고등기술학교체계인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설립을 지시하였다. 1958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4차

회의에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실시의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술학

교를 창설하고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에 150여 개의 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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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7 연 구 원

(주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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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

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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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4〕 1959년에 새로 확립된 교육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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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세웠고, 15,000여 명의 학생을 교육시켰다. 1960년에는 348개의 기술학

교를 설립하여 총 855개교의 기술학교가 있었고, 이들 기술학교에는 중학교

졸업생의 75% 정도가 진학하였다. 학생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에는

276,000여명으로 1958년에 비하여 18배정도 늘어났다.

1959년 10월에는 기술학교를 직접 계승하는 2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

여 새로운 형태의 중등 및 고등 기술학교체계를 세웠다. 고등기술학교는

1960년도에 82개교가 설립되어 11,000여명의 재학생이 있었다. 이들 고등기

술학교는 기술학교 졸업생을 받아들여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등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등

기술교육기관이 되었다.

이들을 종합하여 1959년 당시의 북한 교육체계를 정리하면〔그림Ⅲ- 4〕

같다.

라 )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강화와 공장대학 및 공장고등기술

학교의 설립

김일성은 기술 간부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늘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각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전습을 강화하며 로동 대중을 생산에서 리탈시키지

않고 기술 일군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선집 4권, 504)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로동자와 농민들이 기술을 배

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통신교육과 야간교육망을 더욱 늘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218) 라고 요구하고 나서, 북한은 이전의

야간기술학교와 야간기술전문학교 체계를 통합하여 단일한 야간기술전문학

교로 개편하고, 여기에 전문부와 초급부를 병설하도록 하였으며, 새로 통신

기술전문학교체계를 세우도록 하였다.

1955년 2월에는 다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기수, 기능공

양성사업개선에 관한 결정 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기술전문학교와

함께 야간기술전문학교를 대대적으로 신설확장 하였다. 이 결과 1949- 1950

학년도에 17개의 야간기술전문학교에서 4,353명의 학생을 교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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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1960학년도에는 106개의 야간기술전문학교에서 13,009명의 학생을 교

육하였다. 이는 학교 수에서 6배, 학생 수는 3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이

와 함께 야간기술전문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생산실습과정을 통한 경험과 기

술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기초과목과 기초기술과목 및

전문기술과목의 이론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강령을 작성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야간기술전문학교의 확장과 더불어 통신기술전문학교를 광

범위하게 설립하였다. 즉 1957- 1958학년도부터 이미 있는 기술전문학교에

통신학과를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였다. 창설 당시인 1957- 1958학년도에는

18개 학교의 통신기술전문학교가 있었으며, 1959학년도에는 64개의 학교에

약 만 여명의 학생이 있었고, 1960년에는 75개의 학교에 12,000여 명의 학생

이 있었다. 이들은 점차 늘어나 1960- 1961학년도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대

학생 수가 49,000여 명으로 늘어나 대학생 총수의 57.3%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통신교육과 함께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사

정사업을 실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응시자수

는 해마다 증가하여 1960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26.8배로 성장하였으며, 이

중에 기사자격시험 응시자수는 20.5배, 기수자격시험 응시자수는 28.5배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60년 북한의 기술자 총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약 17%정도에 이르고 있다.

1960년 김일성은 앞으로 7개년계획기간에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

고 우리 나라를 발전된 공업국가로 만들려면 기술간부대렬을 획기적으로 늘

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규적인 대학들만 가지고는 모자라며 반드

시 큰 공장, 광산, 기업소들과 농목장들에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

는 기술대학들을 널리 설치 운영하며 통신, 야간교육 등을 적극 발전시켜

근로자들 속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기술자들이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

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568) 라고 주장하면서,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

교를 설립하여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

면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는 일하면서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 교육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55). 이러한 공장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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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제철소의 송림공업대학, 흥남비료공장의 흥남공업대학 등 24개가 설립

되었고, 1960년 9월 1일부터 개교하여 5,000여 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1960년에 43개의 공장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였다.

마 ) 기술보습반의 설치와 기능공 양성 및 기술기능학습의 강화

(1) 기술보습반의 설치

김일성은 우리는 공업지대에서는 공업전문학교와 공업기술보습반을 운영

하며 농촌에서는 농업전문학교와 농업기술보습반을 잘 운영하여 기술자, 기

능자를 많이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야만 공장과 광산에서,

농촌과 어촌 그리고 건설장들에서, 도처에서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술

인재문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성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

집 1권, 649) 라고 주장하여, 북한은 1955년 3월 9일 기술교육사업을 강화

할데 대한 법령 을 채택하고, 1955년 6월 19일 인민학교와 초급중학교에 기

술보습반을 설치하여 국가사회협동단체내 현직간부들과 로동청년들의 보통

교육 및 자연과학지식수준을 제고할데 관한 결정(제64호) 을 하였다.

기술보습반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일

정한 기술기능을 교육 및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업지대에는

공업기술보습반을, 농촌지역에는 농업기술보습반을 초급중학교에 설치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1년간 기술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

다. 주요 훈련 내용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

하였는데, 농촌지역의 경우는 작물의 비배관리법·토양에 대한 지식·농약

사용법·병충해에 대한 지식·농기계 사용에 대한 초보적 기능 등 간단한

기능을 가르쳤다. 공업지역에서는 공작기계·화학·제철·방직 등의 기본적

인 과목을 기초로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쳤다.

55) 북한이 기술교육훈련분야에서 독창적·주체적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
은 사실 구 소련이나 중국의 제도 혹은 마르크스나 모택동 등의 사회주의 사상
에서 모방한 것이다. 이를 김일성 개인의 독창적이며 주체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은 북한주민을 호도하여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소련
과 중국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는 Joseph I Zajda (1980) 김동규 역(1984), 강
일규(199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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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보습반은 1956년의 경우 24,000여 명의 학생을 교육시켰다.

(2) 기능공양성의 강화

북한은 사회의 변동과 함께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새로운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능공 양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

다.

1953년 8월부터 인력양성기관을 정비하고 개편하여, 초급기능공을 양성하

는 6개월- 1년제 직장노동자학교, 고급기능공을 양성하는 2년제 직공학교를

설치하였다. 또한 기능노동자들에게 2- 3명의 견습공을 배치하여 견습과 기

능전수 등의 방법으로 기능공을 양성하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외에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에 맞게 단기 기술강습소를 조직하여 기능공 양성을 강화하

였다.

이후 김일성은 195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기능공

양성계획을 정확히 세울 것과 기능전수제의 개선을 지시하면서, 같은 기업

소 내의 독립적인 직공학교와 직장노동자학교를 병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시

하였다. 또한 1956년 6월 21일 내각명령으로 초등학원의 연령 초과 원아들

에게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956년 5월 20일에는 노동자학

교에 대한 표준규정을 채택하여 학교의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능인력양성정책으로 1955년 81개소의 직공학교와 노동자학

교에서 9,000여명의 기능공들을 양성하였고, 양성의 직종 수는 129종에 이르

렀다. 1954부터 1955년까지 이러한 양성체계를 통해서 27,600여명의 기능공

을 양성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1957년 9월 17일 기술기능일군양성체계를 개편할데 대한

결정(제57호) 를 채택하여 다시 기능공양성체계를 개편하였다. 개편 내용은

종래의 직공학교와 노동자학교를 통합하여 기능전수학교로 개편하였으며,

공업부문의 기술보습반은 기능전수학교에 통합되고, 농업부문의 기술보습반

은 농업협동조합기술원양성소로 개편되었다. 이런 조치의 결과 북한의 기능

공 양성 체계를 보면, 초급기능공을 양성하는 6개월·1년·2년제의 기능전

수학교와 고급기능공을 양성하는 3년제 기능전수학교로 분리되어 운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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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기능공의 재교육체계는 현직기능공들을 1년제 직장기능학교에 입학시켜

재교육하였으며, 농업부문의 기능공재교육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중등 정도의

지식을 가진 조합원들을 선발하여 1년 동안 각 도에 설치된 농업기술원양성

소에서 재교육하였다.

(3) 기술기능학습의 강화

북한은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함께 소위 기술기능학습의 강화정책을 통

하여 근로자들을 동원하였다. 즉 선진과학기술지식과 선진작업방법을 체계

적으로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기술강연회·기능전습회·경험교환회·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기능향상을 촉구하였다. 또한 기술교양

선전기관인 공업기술총연맹·농림수산기술총연맹 및 과학지식보급협회 등을

설립하여 기술기능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기술기능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바 ) 기술교육훈련분야의 정치교육강화

김일성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교육훈련분야에서도 정치사상교육

의 강화를 통한 체제의 유지와 개인 우상화를 도모하였다. 1953년 8월 당중

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와 1955년 12월 28일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

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및 1956년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

앙위원회사업종결보고 등을 통하여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강조

하면서 혁명사상을 강요하였다. 즉 각급 기술교육훈련 기관들의 교육강령에

일련의 정치사상관련 과목을 설정하여 김일성 개인의 우상화 작업과 당에

대한 충성교육을 강화하였다.

4 ) 196 1년 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가 ) 기술인력의 대량 육성 정책

1961년 9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7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

어 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인력의 대량적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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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주장하고, 기술교육훈련의 강화를 촉구하면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에서 기술혁명이 널리 진행되고 있는 오늘 기술인재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합니다.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나라의 생산력발전과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따라 세우지 않고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

술인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현실적 및 전망적 수요를 타산하여 7개년 계획기

간에 46만 명의 기수, 중등전문가들을 길러내는 한편 고등교육사업을 강화

하여 약 18만 명의 기사, 전문가들을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

권, 128)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학업위주의 교육체계와 일하면

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도록 방침을 정하여 기술인재를

양성하였다. 학업위주의 교육에서는 고등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일하면서 배

우는 교육체계는 기술대학을 증설하여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런 결

과 1960년에 39개, 1961년에 14개의 대학을 신설하였고, 기술대학은 규모를

확장하였다. 학생 수는 182,000명으로 전에 비하여 1.9배정도 증가하였다.

중등기술인력도 대량적인 양성이 필요하여 46만 명의 기술자·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하여 1959년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고등기술학

교체계를 만들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중등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각 지방

의 시·군에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조직적인 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였

다.

1961년 6월에 북한은 내각 제5차 확대전원회의 에서 공장대학 및 공장고

등기술학교를 늘리고, 동시에 교원의 수도 늘려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공장대학 및 공장기술학교

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65년 및 1969년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들

학교의 기능발전을 위한 독려를 지시하였다. 또한 공장대학에서 기술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의 학제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대학의 관리

운영을 위한 나름대로의 개편을 하였으며, 선택과목을 설정하여 각 공장의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런 결과 1960년에 24개의 공

장대학에서 8,083명· 43개의 공장고등기술학교에서 17,562명의 학생이 공부

하였다. 1963년에는 공장대학의 수가 37개로 늘어났으며, 학생 수도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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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공장대학에서는 1963년 1,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고, 공장고등기술학교에서는 1962년에 첫 졸업생이 나왔다. 1970년에 이

르러서는 39개의 공장대학에서 10년 동안 약 13,000여명의 기사를 양성하였

다. 공장대학의 주요 교육부문은 주로 기계·전기·광업·금속·화학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비중도 전체 학생 수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장대학을 가지고 있는 주요 공장과 기업소들의 총 수 가

운데 공장대학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 80%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1961년 7월 28일에는 북한 내각결정 제127호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추진시킬데 관하여 와 1962년 3월 2일 내각결정 제20호인 국가 및 사회협

동단체·기관·기업소 관리일군들과 재직간부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를 채택하고, 야간 및 통신교육망과 그 학생 수를 급격히 늘리는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1963년 15개의 대학에 4년제 통신재직

간부반을 설치하고, 138개의 고등기술학교에는 3년제 재직간부반56)이 설치

되어 11,000여 명의 관리간부들이 일하면서 기술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교육의 성과를 보면, 통신대학생 수는 1960년 10,997명에서 1961년에

37,289명으로 증가하였다. 통신대학은 1960년 36개에서 1961년에는 44개로,

1962년에는 50개로 늘어났다. 중등기술교육부문에서는 1960년에 75개의 통

신전문학교가 있었는데, 1962년에는 365개의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전문학교

에 통신학과가 설치되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을 보면, 1961년 말에

고등교육성에는 통신교육지도국을, 보통교육성에는 공장 및 통신교육지도국

을 신설하였다. 또한 대학에는 통신학부, 고등기술학교에는 통신교무부를 설

치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시기 북한의 직업교육 상황을 보면, 대학은 1960년에 78개

였는데 1970년에는 129개로 늘어났으며, 고등기술학교는 376개가 증가하여

500여 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북한의 소위 7개년 계획기간에 약 40만 명의

기사·기수 및 전문가들이 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술자와 전문

56) 3년제 재직간부반은 입학생들의 지역적 분포 상황에 따라 야간 혹은 통신교육의
형태로 기술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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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결과 북한의 경제활동참가 총수에서 그들이 주장

하는 기술자 및 전문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7.2%에서 1969년에

는 15.8%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협동농장 당 기술자 및 전문가 수는

1.2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났다.

나 ) 각 지방의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 설립

북한은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관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각

도마다 그 지역의 정치·경제·문화발전을 위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57) 각 군마다 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 분야의 중등기술인력

은 각 도에서 지역별로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전문

학교를 설립하여 모든 부문의 중등기술인력을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양성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군은 자체의 고등기술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하여 농촌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67) 라고 주장하여, 군 단위의 자체적인 농촌간부의 양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군에는 한 개 이상의 고등기술 (전문)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중요한 공업지역에는 공장기술학교와 공장대학을, 각 도에는 농업

대학·의학대학·사범대학·교원대학·교양원대학·공산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설립되었다.58)

다 )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

김일성은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 성과에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9

57) 이에 따라 각 도에 농업대학을 설립하고, 모든 지방에서 그 수요가 공통적으로
많은 의사와 교원들을 양성하는 보건 및 사범교육기관과 지방의 당 및 국가행정
기관의 인원을 양성하는 자체의 간부양성기관을 설립하였다.

58) 김일성은 우리 당은 몇 해 전에 도마다 농업대학·의학대학·사범대학을 내오
고 지방들에서 농업기술일군과 보건일군·교육일군을 비롯한 간부들을 자체로
키워내도록 하였습니다. 도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꾸리고 모든 지방들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필요한 간부들을 키워내도록 한 당의 조치는 이미 첫 열매를
맺었으며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실증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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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기술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기술의무교육에

로 넘어가는 것은 사회주의적교육제도가 더욱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대

들을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으로 될 것입

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8) 라고 주장하여, 북한은 1961년 9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소위 7개년 계획 기간에 전반적9년제 기술의무

교육을 완전히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59) 북한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

대로 준비작업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체계의 개

편 및 기술교원대학의 설립을 들 수 있다. 기술교원대학은 다시 기술사범대

학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교원의 수는 1959년에 비하여 1964년에는 3

배정도 증가하였지만,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런 의무교육체제의 개편을 1965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에서 다시 천명하고, 이어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

비사업을 더욱 추진시킬데 대하여 라는 내각결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한은 1966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

6차 회의에서 1967년 4월 1일부터 전반적9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체제는 인민학교 4년과 함께 3년제 중학교와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중등일반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초기술교육60)을 실

시하는 단일의 5년제 중학교 등의 9년제 의무교육학제로 개편되었다.

59) 북한은 소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 은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
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선진적인 의무교육제도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북
한의 이런 구호는 정치적인 선전이며, 실제로는 교육체제의 개편에 따른 교원
및 시설의 미비와 예산의 부족으로 내실 있는 의무교육이 아닌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북한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교수와의
면담 중에서, 1999. 6). 이는 각 교과목 중에서 사상교육과 관련된 과목 및 시간
을 많이 배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60) 북한이 주장하는 기초기술교육은 어느 부문에 가서나 써먹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초지식 및 기술상식을 주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전
기·기계·금속·농업 등의 기초기술지식 등이며, 이를 다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교육과학연구원 사회주의교육학연구소, 1975: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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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5〕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실시에 따르는 교육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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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체제의 개편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여학생에 대한 기술교육61)인

데, 이는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사회적 생산실천에 참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성교육을 강조하였다(교육과학연구원, 1975).

이러한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북한은 만 7살부터

16살에 이르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일반교육과 기초기

술교육 및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시키는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

의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체계를 보면 〔그림Ⅲ- 5〕와

같다.

라 ) 기술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 사상교육의 강화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로 정하여 나름대로 경제발

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현대적인 공장의 건설과 농업의 발전에 투

자를 하면서, 소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

을 강화하자 라는 구호아래 기술인력의 양적인 양성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

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기본은 특이하게 정치사

상교양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치사상교양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복무하는 혁명

화와 노동계급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우리는 사회주의, 공

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걸쳐 물질적 요새와 함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도 기술교육과 함께

61)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녀학생들을 가정의 노리개로 현모양처로 길러내려는 낡
은 사회의 반동적인 사상잔재와 남존녀비·녀필종부의 써어빠진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부터 철저히 없애야 하며 녀성들의 체질과 사회적 분업에서 그들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녀학생들을 사회적 로동과 나라와 가정의 살림살이에 더 잘 준
비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계·전기·농업 등 기초기술
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적 실천활동의 특성에 맞게 방직·식료·보건 등의 기술
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 과목은 녀학생실습 이라고 부르고 있다(교
육과학연구원, 1975). 이점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와는 달
리 여성의 노동력 착취와 사회활동의 강요를 통한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를 알
수 있다. 이러 사실은 실제로 북한을 방문한 학자와의 면담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은 선전에 불과하고, 오히려 여성의 지위는 과거보
다 더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노동과 가사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고 한다(북한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중국학자와의 면담 중에서, 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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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을

다 혁명화하여, 다시말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사회에 내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228)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

은 기술교육에서도 이데올로기교육62)을 통한 김일성 유일체제의 확립과 정

권유지의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추진의 결과를 대학생의 구성비에서 알 수 있다. 즉

1965년부터 1968년까지 대학신입생 구성을 보면 노동자 출신은 40%정도이

며, 제대군인과 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 경력자들이 5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 진 것으로 보아서 사상교육과 당

에 대한 충성심이 대학의 진학에 중요한 관건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기술력의 질 제고를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의 정치사상교육에

도 정책적인 노력을 하였는데, 김일성은 …교원들 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

의,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교수 교양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206)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김일성은 교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먼

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

서는 교수교양사업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우수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249) 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동시에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는데, 1964년 4월 23일 내각

전원 회의에서 고등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결정(제34호) 을 채택하

여 대학 및 고등기술학교의 전공학과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과정안·교수

요강·교과서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조

62) 북한은 김일성의 방침에 따라 대학 및 고등기술(전문)학교 과정 안에 김일성동
지혁명사 · 김일성동지로작 · 조선로동당정책사 · 현행당정책 등의 과목을
새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철학 및 정치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과목들
의 교육내용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정치사상과목의 증설 및 내용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모든 대학과 고등기술(전문)학교에 당 유일사상
교육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세뇌교육에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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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하였다. 특히 전공학과의 개편에서는 전자공학·자동화공학·반도체

공학·핵공학 등을 새로 신설하였다.

마 ) 소위 100만인 인테리대군 육성 정책의 추진

(1) 소위 100만 인테리대군의 양성

북한은 1970년 11월 2일 조선노동당 제 5차 대회에서 공업건설 6개년 계

획을 선포하고, 3대 기술혁명과업63)을 완수하자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다.

이러한 선전의 내면에는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노동력의 동원을 위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즉 겉으로는 노동의 경중을 줄이거나 여성의 해방 등을 들

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력 동원을 위한 정책적인 책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선전의 주요 내용이 바로 100만인 인테리대군 육성 이라는 인력 착

취정책인 것이다. 김일성은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기

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새 전망계획 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로력구성에서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를 나온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10%이상에 이르도록 하며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

가의 대오를 100만명 이상으로 늘려야… (김일성저작선집 5권, 222), 또 6개

년 계획 기간에 기술자, 전문가의 수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려 그 대오를

100만 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222) 라고 주장하면서

기술이력의 대대적인 양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인력양성정책의 결과, 북한

의 주장은 1975년 8월에 102만명의 기술자 및 전문가를 양성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64). 동시에 각 협동농장에는 평균 24명의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있

으며, 공장에도 10%이상이 기술자 및 전문가들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63)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3대 기술혁명과업 은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줄이고,
공업 노동과 농업 노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을 가사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
방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과학적
방도를 제시한 혁명적 노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64) 김일성은 한 연설에서 우리는 6개년 계획기간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
명으로 늘릴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과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민족간부대렬
을 더욱 튼튼히 꾸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풀렸
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거하여 훌륭히 해결해 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선노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6) 라고 주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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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형의 혁명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김일성은 이 시기에도 당에 대한 충성과 김일성 일인체제를 고수하기 위

해 직업교육분야에서도 사상교육의 강화를 주창하였다. 김일성은 1971년 12

월 전국교원대회를 열고,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라는 연설을 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소위 주체교육을 강조하

였다. 김일성은 특히 정치사상교육을 모든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실천

케 하였다. 김일성이 한 연설에서도 알 수 있는데,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

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 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

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자

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9- 20) 라고 주장하여

인간을 혁명과 개인의 우상화에 동원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인격과 자질보다는 당과 김일성 개인을 우선하는 직업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은 새로운 세대를 겨냥

한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집단주의를 내세워 자유를 모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강요함으로써 통제와 감독의 용이성

확보 및 개인우상화의 효율성 제고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 ) 기술기능 교육제도의 개편

(1)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

북한은 1972년 7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회의를 소집하고,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의 고중의무교육으로 하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1972년 9월부터 시작하여 6개년 기간에 완전 실시할 것

을 추진하였다 (〔그림 Ⅲ-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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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6〕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따르는 교육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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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10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6개년계획기간에 문화혁명수

행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또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고중졸업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하며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

여, 564) 라고 주장하면서 새 세대들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중등일반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단일

의 학제에서 중등일반기초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무상65)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1972년 9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1973년

4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에서 전

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소위 6개년계획 기간에 완전 실시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75년 9월1일부터 학교전 의무교육과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

을 완전히 실시하였으며, 1976년 4월 기초기술교육의 내용과 그 방법도 수

정하였다. 즉 기초기술교육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뜨락또르·공작기계에

대한 운전기술·통신기술 등이며, 졸업학년에는 학교주변의 공장 및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5 ) 1977년부터 1985년까지

북한은 1977년 12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에서 제2차 7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다시 강화하고 주

민생활을 향상시킨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438) 라는 기본과제를 제시하고,

주민소득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66). 이를 위한 방편으

65) 무상교육은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은 의무교육 실시기간
에 각 종 생필품을 지급하고, 각급 기술교육기관의 졸업생은 모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계획경제의 특성으로 개인의 의사와 적성에는 상관없이 필
요에 의해서 인력을 양성·배치하는 것이다.

66) 북한은 주민의 소득 증대 방안으로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부문에서는 공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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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은 국내 자원으로 원자재 연료·동력기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공업

부문을 창설하여 북한 실정에 맞는 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총람, 1984). 따라서 북한은 공업화와 현대화 등의 추진에 따른 인력양

성과 수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북한의 1980년대 기술교육

훈련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새로운 단계의 기술자 및 전문가양성사업 추진

북한은 80년대 이후 정치적 변화에서 김일성의 대를 이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그의 역할은 각 방면에서 정책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교육부문에서 보면, 김정일은 오늘 교육부문 앞에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교육사업과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더

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2) 라고 주장하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

과학화를 위해서 우선 과학자와 기술자 및 전문가를 많아 양성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사상교육의 강화와 고등교육단계의 기술교육

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강화

북한은 기술교육에 앞서 항상 정치사상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김정일의 정치적 급부상으로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병행하

면서 권력의 세습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새 세대들인 대학생들을 정치

적으로 세뇌하는 작업67)을 진행하면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교육

위원회는 1981년 11월 12일 지시 제29호를 내려보내 김정일의 주체철학의

액을 2.2배로, 그 중 생산재생산을 2.2배, 소비재생산을 2.1배로 확대시켜 공업생
산 평균성장률을 12.1%로 지속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북한총람, 1984: 572).

67) 이런 과정의 주요 실태를 보면, 김정일은 1981년 6월 12일 전국당간부양성기관
교원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과
업, 1981년 7월 13일 도·시·군 당위원회 청년사업부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84년 7월 22일 전국
교원대회에 보낸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등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혁명전통교양·당정책교양 등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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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1984년 3월 28일 지시 제5호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의 사회정

치과목교육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를 시달하여 학교별·학제별 과정안에

사회정치과목교수 시간 수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 지시

제7호 대학생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함에 대하여 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1988년 3월과 4월 사이에 학부 또는 학년을 단위로 대학생강습68)이 진행되

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또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각 대학 및 고등전문

학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집중학습 및 토

론회 등이 개최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교과 내용도

모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주입에 일관성을 갖도록 개편하였다. 강의 및

실습69) 중에도 이를 강조하여 반복적인 사상주입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

교에는 소위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연구실 을 만들어 김일성 우상화에 열을

올렸다.

(2) 고등교육단계의 기술교육정책

북한은 사회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의 방편으로 고

등교육에 정책적인 노력을 하였다. 김정일은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과학이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교육사업

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7) 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여 기술자와 전문가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1984년 7월 22일 한 서한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과학적인 이론수준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교육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술기초교육

68) 강습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에 대
하여 와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도덕기풍과 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범이 될데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69) 심지어 북한은 학생들이 실습에 들어갈 때 김정일의 사적지를 먼저 참관시키고,
연구과제의 수행도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시한 과제를 먼저 수행하고, 졸업논문
및 학위논문 제목도 두 사람의 지시사항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1983년 한해 동
안 고등교육부문의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에서만 약 4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소위
혁명전적지를 답사한 사실만 보아도 당시의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기술교육에까지 사상교육의 강화를 강조한 점을 알 수 있다(조선중앙년감, 1984:
270).

- 137 -



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대학에서는 기술기초교육을 강

화하기 위하여 우성 기초실력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고 본과 3학년까지 기술

기초교육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술대학에서는 전자자동화공

학·전기기본이론·이론역학·재료역학 등 기술기초과목을 중심으로 특성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1981년 4월 24일 정무원 비준 제203호 새로운 대학전공 학

과와 지표를 내올데 대하여 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7개의 학과를 신설

하고 일부학과를 개편함과 동시에 다른 대학들도 학과의 조정과 개편을 단

행하였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에서 1984년 교원과 연구사들을 공장 및 기업

소와 설계기관에 보내어 230여 개의 학과지표에 대한 기술자 양성기준을 확

정하고, 이에 맞게 각 대학의 학제와 학과를 개편하였다70).

이와 함께 북한의 교육위원회 기술교육총국에서는 단과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의 설계능력과 도면보기능력 등에 대하여 실기경연대회71)를 개최하는

가 하면, 전공영역도 세분화72)하여 나름대로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

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하였으며73), 정무원

의 위원회와 부 등이 주요 대학의 후원을 맡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결과 1985년에 기술대학에서 1,660여 건의 교수요강

을 새로 개편하였으며, 1987년에는 각 기술대학에서 모든 기술과목에 전자

계산기조종과 로보트화의 기술적 내용을 보강하고, 1,500여 건의 교수요강을

70) 북한은 1985년 5월 23일 정무원비준 제567호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기계·전
자·자동화 부문의 단과대학에도 전자계산기학과·프로그람학과·정보처리학
과·집적회로학과 등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1985년 9월 24일 고등교육부 지시
제19호에 의하여 1986년 4월 김책공업대학·평양기계대학·평양철도대학·희천
공업대학 등에 첨단기술전공학과를 개설하였다. 이와 함께 각 기술대학에 1987
년과 1988년에 30여 개의 학과와 백 수십 개의 전공반을 설립하고 30여 개의 학
과를 개편하였다(리영환, 1995).

71) 또한 고등교육부에서는 1983년 5월 김책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건설건재대학,
평양철도대학의 용접기술교육실태를 분석하고, 1984년 7월 24일에는 김책공업대
학을 비롯한 6개 대학의 용접학과 학생들이 실기경연을 하도록 하였다.

72) 예컨대 기존의 석탄채굴공학과를 전공별로 분리하여 무연탄채굴공학과와 유연탄
채굴공학과로 분리하였다.

73) 북한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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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하였다. 농업부문의 대학에서도 교육내용을 소위 주체농법의 원리를 도

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영환, 1995).

(3) 기술교육체계의 정비

북한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기술교육체계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김정

일은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

게 기술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사

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22) 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 맞는

기술교육체계의 정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4년 일부 고등전문학교를 3년- 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

편하되, 그 개편사업은 경제적 수요와 고등전문학교의 지역적 배치 및 교육

여건에 따라 4년- 5년의 기간을 갖고 추진하여 1984년에는 20여 개의 고등전

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였다. 새로 개편되는 단과대학은 일정한 분야

의 전문기술지식과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기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

로 고등전문학교와 같이 전문 이론교육을 주로 하면서 기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학생의 모집대상은 졸업생의 배치를 고려하여 지역별

혹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제대군인·현장근무자 및 고등중학교졸업생들로 하

였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의 지도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에 기술교

육총국을 두고, 해당 위원회와 부 및 각 도의 행정·경제지도위원회에는 기

술교육처를 새로 설립하였으며, 이들 교육위원회와 기술교육총국에는 교육

행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지도국과 보장부서를 두었다.

이런 정책의 추진 결과 1984년 10월에 금속부문 3개, 지질탐사부문 1개,

전기부문 2개, 기계 및 자동차부문 3개, 전자 및 자동차부문 3개, 화학부문

연 도 전년 대비 증가율(%)
1980 113.0
1981 107.6
1982 105.0
1983 104.7
1984 107.7

자료: 로동신문, 1981. 4. 7, 1982. 4. 6, 1983. 4.6, 1984. 1. 27, 198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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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건설건재부문 1개, 임업부문 1개, 경공업부문 2개, 수산부문 1개, 농업

부문 3개, 인쇄부문 1개, 보건부문 1개 등 모두 24개의 4년제 단과대학을 새

로 설립하였다. 다시 1985년에는 16개의 단과대학을 새로 설립하였다. 1987

년에는 또다시 6개의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1988년도에는 당시까지 개편되

지 않은 모든 고등전문학교를 4년제 단과대학과 2년제 전문학교로 개편하였

다.

북한은 기능공 양성체계도 개편을 하였는데, 1981년 10월 기능공을 양성

하는 전문학교를 교원·실험실습조건·교사 및 기숙사의 준비 정도를 고려

하여 고등전문학교에 병설하도록 하였다. 그 명칭은 고등전문학교 전문부로

하고, 학제는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로 하며, 평양시·청진시·함흥시·남포

시·송림시에 각각 1개씩 설립하여 그 수를 차츰 늘리도록 하였다. 이에 따

라 1984년에 고등전문학교에 병설된 1년 내지 1년 반제 전문부 19개, 고등

중학교 교종인 기술학교 60여 개, 노동행정부를 비롯한 위원회와 부 및 공

장·기업소 등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능공학교 및 기능공양성소 700여 개 등

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들로도 인력의 수급에 부족하여 1984년 4월말에

아직 단과대학으로 개편되지 않은 모든 고등전문학교를 1년 반 내지 2년제

의 전문학교로 개편하였으며, 교육조건이 잘 갖추어진 기능공학교를 전문학

교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년 반 내지 2년제 전문학교가 많이 설

립되어 3급- 4급의 기능을 가진 기수급의 기능공들이 많이 양성되게 되었다.

나 )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북한의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소위 주민의 인테리화를 주장하였는데, 김정

일도 이를 따라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제기하였다. 김정일은 온 사회의 인

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은 교육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교육부

문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

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23) 라고 주장하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발전과 사회교육의

강화를 지시하였다.

(1)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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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자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발

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23) 라고 주

장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교육체계는 일

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일은 이후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와 1981년 11월 조선직업총동맹 제6차 대회에서

도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를 위해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텔레비젼방송대학

등의 운영과 확대 및 신설을 추진하였다.

우선 북한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미 있는

공장대학을 잘 운영하는 한편 공장대학을 더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였

다74). 즉 1981년 9월 북한은 공장대학운영의 기본을 정하고, 1984년 8월 공

장대학을 더 늘리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진과 갑산, 순천, 장연 등

의 동서해안 지역과 북부산간지대에 있는 공장 및 기업소에 새로 공장대학

을 설립하고, 기존의 공장대학 분교와 공업부문 고등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망을 확장하였다. 동시에 새로 설립된

대학에 대하여 교원의 재배치 및 당·행정의 지원을 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공장대학을 모델로 하여 농장대학과 어장대학을 새로 설립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1981년 7월 청산리에 처음으로 농장대학75)을 설립

74) 북한의 고등교육형태인 공장대학은 1951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0년 말에는
20여 개로 늘어났다. 현재(1998년) 북한에는 113개의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
대학이 있으며, 18여 만명의 근로자들이 정규적인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
대학은 현장기술자들과 공장관리자들을 양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소위 원리교육
을 강화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과목의 비중을 낮추고 일반기초
과목과 기술기초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즉 기초과목과 기술기초과목에 많
은 시간을 배정하여 현장의 교육수단을 활용하여 각 종 기계 및 기술의 원리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공과목에는 배당 시간이 적고, 배운 지식
을 공고히 하여 응용능력을 키우는 교수형태(연습, 학과토론, 학과설계, 실험 등)
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에서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가르
치도록 하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보다 더 많은 교원을 배치함
은 물론 이들 교원은 자기 교수활동의 절반시간을 학생들의 과외학습에 쓰도록
하고 있다(김면희, 1996).

75) 이후 북한은 1987년 12월에 평안북도 운전군에 운전농업대학을 설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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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 대학의 학제·학과지표·교수시간·과정안의 편성 방향·교수

조직·입학대상 등을 정하고, 1981년 12월 1일 북한의 첫 농장대학인 청산

농업대학을 설립하였다. 농장대학에서는 1년제의 예비과와 4.5월- 5년제의 본

과로 나누어 농학과와 농기계과를 두고, 수업은 일주일에 5일간 하되 영농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간대학과 같이 하루 6

시간- 8시간씩 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농사철인 3월- 6월과 10월- 11월

간의 기간은 학습과제를 주어 공부하도록 하거나 교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7월- 9월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4시간씩 1가지- 2가

지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김면희, 1996). 그리고 농장대학의 재정 및 예산

의 수립과 집행·관리·운영사업은 농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행

정사업과 교육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위원회가 맡고 있다. 학장과

경리부학장은 협동농장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교무부학장은 전

임으로 하도록 하였다.

어장대학의 경우는 농업대학에 앞서 1979년 함경남도 신포시에 첫 어장대

학인 신포수산대학이 설립되었다. 어장대학은 학생들을 일정한 기간 집중적

으로 등교시켜 공부하는 형태와 매일 등교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

다. 또한 어장대학에서는 어로작업을 하는 수산학과와 선박기관학 등의 경

우 배를 수리·정비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간

은 과제를 주어 교원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보충강의 및 개별지도의 방식

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수산물가공학과와 같이 육지에서 정상

적인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공장대학과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가 끝

난 후에 등교하고 있다(김면희, 1996).

텔레비젼방송대학은 1982년 9월 1일 개교하여 근로자들이 지역과 거리에

구애됨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대학통신

학생들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기초과학과목과 외국어에 대한 방송강의를 진

행하고 있다. 1984년의 경우 37개의 대학에 700여 개의 강의 시청 시설이

1988년 12월에는 연백농업대학과 정평농업대학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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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져 5,200여 명의 대학통신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그밖에 통신 및 야간교육과 재교육사업을 통해서 일하며 배우는 고등교육체

계를 수립하였다. 통신교육은 등교식과 야학식현지학습반 의 두 형태76)로

운영되고 있다.

(2) 사회교육의 강화를 통한 혁명적 학습기풍의 확립

김정일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교육을 강화하

며 온 나라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24) 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전당적인 관심과 국가적인 지원을

역설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민대학습당77)을 만

들어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인민대학습당은 근로자와 학생

23들에게 도서대출 및 열람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대외

적으로 북한의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각 지역에

는 도서관을 설립하고, 이곳을 사회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학습의 날로 지정하여 간부들과 대학교수, 연구사들이 한 주

일에 한번씩 인민대학습당에서 공부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이런 북한의 정책은 사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당과 지역행정단

위의 강제적인 시행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학습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직 당의 통제와 감독의 용이 및 김일성 부자의 개인우상화를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고 북한을 이탈한 주민과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

학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교육은 주민을 통제·감독하고,

사상교육의 강화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76) 등교식형태는 1년에 1- 2번씩 통신학생들을 일정한 기간 대학에 등교시켜 교육하
는 형태로써 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야간식현지학습반형태는 공장 및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학습반을 만들어 놓
고 교원들이 현지에 나가 교육하는 형태이다(리종찬, 1996).

77) 평양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은 연건평 10만 평방미터에 3,000여 만권의 장서를 보
유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사회교육의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1982년 개관 이후 과학이론의 강의·요청강의·현장강의·녹음강의·과학기술부
문별 강습 등을 실시하며, 강사·연구사·사서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직접 도와
주는 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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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985년 이후

이 시기에 북한은 중앙급대학 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예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전 인민의 인테리화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

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1985년 이후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11년제 의무교

육을 완전히 실현하였다고 판단하고, 전 인민의 인테리화 라는 구호를 제시

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제까지 사상교육을 중시한 결과 과학기술교육을 등한

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1984년까지 자력갱생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경제개

발을 시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인

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불

가능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한은 자력갱생적인 폐쇄 경제를 타

파하기 위하여 경제 개발계획의 방향을 과학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특히 1984년 제정한 합영법으로 인하여 선진과학기술의 도입과 이

를 수용할 수 있는 자체 과학시술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

다.

1984년 김정일은 사회주의에 관한 교육테제 를 발표한 7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교육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을 통하여 전반적 11년

제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음을 천명하고 이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

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정일, 1984).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 이후 일반대학은 학생선발제도의 개혁과 과학기

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발전을 모색하였다. 특히 북한은 대학입학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하

였다. 이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에 입학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출신

성분, 조직생활과 함께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선진의 과학기술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

였다. 특히 10개 정도의 대학을 중심대학 으로 선정하여 학생모집·교육여

건·교육재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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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들어서 전 인민의 인텔리화 정책과 함께 성인을 위한 고

등교육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는 직장 성인을 대상으로

공장대학·공장고등전문학교·방송통신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

는 현지학습반·직장통신대학원·재교육학부를 설치하여 직장 성인의 고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0년에는 북한의 모든 성인들이 중등교

육을 완전히 이수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중등단계의 성인교육기관을 폐지

하고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한만길, 1995). 이렇게 변

화해 온 북한 교육은 1993년 현재 대학은 280개 학교, 고등전문학교는 470

개 학교이며,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텔리는 모두 16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고 주장한다 (조선중앙통신사, 1994).

한편 북한의 성인교육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 로서 지난 1980

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

학과 같이 산업현장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부설형이 있으며,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방송통신형이 있다. 산업체 부설형에는 5년제의 공장대학과 4년제

공장고등전문학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상의 학부과정 이외에도 중

앙급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통신 대학원생 제도 및 재교육학부가 있다.

북한은 지난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초·중등교육의 기

회가 확대됨으로써 1990년에는 이미 성인에까지 중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 북한은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추

구하는 전 인민의 인테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중등단계의 성인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조선중앙통신사,

1991), 이제는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

터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을 확대함으로써 1992년에는 160만의 지식인대

군을 양성하였으며 (최명희, 1994), 1994년에는 전국적으로 170만의 지식인을

양성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인대군의 양성은 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현재 북한에는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공장전문학교가

24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부하는 근로자 학생들은 수 만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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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1992). 공장대학은 공장과 기업소에

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은 현장 간부가 주로 맡고 특수한 과정

은 인근의 주요 대학이나 중앙급 대학에서 현지 지도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학의 책임자는 주로 현장 간부가 맡게 되고 현장의 기사, 전문가

들이 강의를 담당한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을 활용한 성인교육은 고등교육 단계라는 점에서는 공

장대학과 같으나 방송통신을 이용한 현장학습이라는 점에서 교육매체가 다

르다. 그래서 북한에서 방송통신 형태의 성인교육을 현지학습반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이러한 현지학습반은 일반대학에 통신부 또는 야간부로 설치하

고 있다. 현지학습반은 일반대학의 과정과 같은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동

일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야간부 학생들은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강의를 받는다 (김명철, 1994). 통신부 학생들은 1년에 20일씩 대학에 출석하

여 직접 강의를 듣고 대학에서 내주는 과제와 교과서를 가지고 자기가 근무

하는 현장에서 스스로 학습한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을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북한은 고

등교육의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왔다. 이로써 북한 당국은 스스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김

정일, 1993) 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성인교육을 통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를 발전시키는 이

유는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 적합한 이

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

라는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기초한 교육체계이다.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장에

서 작업하면서 생산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북

한 사회에서는 대학교육이 당간부로 임용되는 지름길로 인식되어 왔다. 따

라서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그들의 출세지향적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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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의 통로로서 대학교육은 하나의 상징적 수단에 불과하다. 셋째는 성인

을 대상으로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

이다. 북한의 모든 교육체계는 정치사상 교육을 중심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

다. 고등교육과 성인교육도 이러한 교육체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성인을 대

상으로 하는 고등교육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작 학습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북한의 교육체제를 보면〔그림 Ⅲ- 7〕과 같다.

〔그림 Ⅲ- 7〕 북한의 현행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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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체제와 정책의 특성

1) 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정책의 변화에서 현재 북한의 기술교

육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성인 직업교육훈련기관78)은 형태상 크게 산업체부설형과 통신교육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체부설형 교육기관으로는 공장고등전문학교·공

장대학·어장대학·농장대학 등이 있고, 통신교육형으로는 각 대학의 통신

학부·T V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사회교육기관은 모두 고등

중학교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 진학하게 되는 학교들이다.

가 ) 산업체 부설 학교 형태

산업체 부설학교는 지역사회 및 해당 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그 교육내용

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원리는 동일하다. 우선 행정적으로는 교육성

고등교육부의 지도를 받고 있다. 고등교육부에는 공장대학지도국이 행정적

인 지도를 하며, 행정적인 지도는 고등교육부에서 받지만 소요경비 및 예산

지원은 해당 공장 및 기업소·협동농장에서 책임진다. 즉 경제적인 지원은

해당 기업소에서 하고, 교육성은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을 관리한다.

산업체 부설 학교형태로는 공장고등전문학교·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

대학 등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공장대학으로 현재 약 100여 개의 학

교가 전국 대규모 공단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다음은 공장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부설 학교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1)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

북한에는 1960년에 본격적으로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되었

다. 공장고등기술학교는 설립 된지 6년 만인 1966년에 고등기술학교 학생총

수의 2/ 3가 공장고등기술학교 학생이 될 만큼 성장하였다. 이 해에 고등기술

78) 성인 직업교육기관은 한만길 박사의 연구진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향
규(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가 작성하였으며, 이를 수정 보완하였음(한만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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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26만 명의 기수와 중등전문가를 양성하였다. 비율을 보면, 26만

명의 전문가 가운데 2/ 3인 18만 명 가량이 공장에 부설된 고등기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셈이 된다. 고등기술학교는 1972년 학제개편으로 명칭이 고등

전문학교로 바뀌었다. 현재 평양시에 인쇄고등전문학교·고등기계전문학교

를 비롯한 공장고등전문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1983년에는 청진제강소고등

금속공업전문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현재 평북에만 21개의 공장고등전문학

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개의 공장고등전문학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

다.

산업체 부설교육기관의 전형적 형태는 공장대학이다. 공장대학은 1960년

설립된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1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최초의 공장

대학은 1951년 한국전쟁이 진행 중에 김일성이 평남 성천군에 있는 군수공

장을 방문하여 이 공장에 야간전문학교를 세우도록 지시한데서 출발하고 있

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달 뒤인 7월 15일에 이 공장에 공장대학이 설립되고

이것이 최초의 공장대학이라는 것이다.79) 최초의 공장대학이 1951년에 세워

졌다고 해도, 이후 이러한 형태의 대학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본격적으로 공

장대학이 설립되고 그 교육이 진행된 것은 1960년의 일이다.

공장대학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해석을 하고 있

다. 우선 1950년대 말 60년대 초 북한은 기술인력 양성이 가장 필요한 시기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957년에 <제1차 5개년 계획 (1957- 61)>이 시작되

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분야의 고등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고등전문학교의 신설 및 공장대학의 설립은 대규모 기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제에 이어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이

어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점차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

가 증대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도 들 수 있다.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노동자 가운데 대학교육을 원하는 사람들도 증가하

79) 공화국에서의 인테리대군의 양성(1994), 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7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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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생산현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했다. 공장대학 및 공장고등전문학교와 같은 고등

교육단계에서의 성인기술교육은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생산현장과 교육기관의 결합이 가능했던 것

은 이미 이전에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자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의 설치 및 교육은 그 원리에 있어서 공장대학 및 공장고등기술학교

와 동일하였다. 정규 교육기관이 부족할 때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다.

1960년에는 4년제 공장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이것이 1964년에 5년제로 연

장되었다. 공장대학 설립의 목적은 공장 노동자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직접 생산현장에서 습득하고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장대학은 주로 대

규모 공단지역에 설립되었다. 각 지방의 연합기업소와 1급 기관에 부설되었

고, 규모가 작은 공단지역은 몇 개의 공장이 연합하여 설치하였다.

공장대학의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은 공장내의 회

의실·합숙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한다. 수업은

주로 야간강의이며 작업을 마치고 하루 2시간- 4시간 수업한다. 주당 18시간

정도 수업을 받게 된다. 주간과정이 있는 경우 1년에 7개월- 8개월은 통신교

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공장에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조명철, 1998).

공장대학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알기는 쉽지 않다. 청진공업대학을 졸업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라 한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 김책제철련

합기업소에는 청진공업대학이 부설되어 있다. 교육기간은 5년이며, 야간학부

를 기본으로 한다. 한 학급에 2개 학급씩 주간학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예

외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야간학부만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학생들

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며 그들을 간부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공장대학의 학장은 공장지배인이 겸임하고, 교수진은 해당 공장의 숙련된

기사, 전문가가 맡게 된다. 여기에서 공장대학이 내포하고 있는 통제관계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다. 공장장이 학장을 겸임함으로 인해 공장간부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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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관계가 사제관계로 재 규정되는 것이다. 사제관계는 온정적인 가부장

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이중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공장대학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공장지배인이 상사이자

스승으로 강력한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공장 직원 또는 인근지역 노동자들이다. 연합기업소와

같은 공단지역에 설립되기 때문에 지역의 관련 기술자들이 한 공장에 설립

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의 규모는 공장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대

체로 100여명 이내의 소규모로 추산한다.

학생들의 입학은 고등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 공장당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다. 공장대학의 진학이 당의 추천

에 의하므로 추천제도에 의한 당의 통제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공장대학의 수업 연한은 5년 내지 6년간이며, 졸업 시 정규대학 졸업과

동일한 자격, 즉 기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1991년 현재 공장대학 졸업자 중

학위학직소유자,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 1.2급 기사가 1,000여명 배출되었

고, 3,400여명이 기술혁신봉화상, 국가발명권, 새기술도입증을 받았다 (조선중

앙통신사, 1992).

1990년 현재 공장대학은 약 100여 개교에 이르고 있다. 공장대학의 도별

분포를 보면 공단지역이 많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등이 황해도나 양강

도, 강원도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기술인력의 수요에 부

응하는 정책으로 시행된 것인 만큼 공단지역이 밀집된 지구에 설립된 것이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Ⅲ- 4>는 북한연구소의 북한총람(1983)과

관계기관에서 최근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한만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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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북한의 공장대학 현황

지역 공장대학 설립
년도 학과

평
양
특
별
시

승호공업대학 1961
용성공업대학 1960
평양공업대학8 0 ) 1960 염색가공, 방직공학과, 기계공학과,유기화학공학과
화성공업대학 1983

개성 개성공업대학 1976

남
포
직
할
시

강선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금속가공학과, 전기공학과
기양공업대학 1960
남포선박공업대학
남포통신공업대학
대안공업대학 1960

남포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무기화학공학과, 규산염공학과,
유색야금학과, 선박건조학과, 전기설비학과,
기계제작학과, 공업경제학과, 건축공학과

강
원
도

문천공업대학
원산공업대학 1960 기계제작학과, 기계공학과
천내공업대학

양
강
도

감산공업대학 1984
운흥공업대학
보천보공업대학8 1 ) 1971

자

강

도

만포공업대학 1970
만포광산기계
공업대학

자강공업대학 1976

희천공업대학8 2 ) 1978 전자공학과

황
해
남
도

낙연공업대학 1960 기계제작학과

해주공업대학 1961 기계공학과, 규산염공학과

황
해
북
도

마동공업대학 1961 기계공학과

송림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금속가공학과, 야금학과
평산공업대학

80)81)

80) 1987년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평양공업대학은 전자전기종합실험장치과 불꽃가
공기를 비롯하여 460여종의 760여점의 실험실습설비를 자체로 마련하는 등 규
모가 상대적으로 큰 공장대학이다.

81) 보천보공업대학은 1971년에 혜산공업대학으로 설립되었으나 그후 현재의 이름으
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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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북한의 공장대학 현황 계속)

지역 공장대학 설립
년도 학과

평

안

남

도

개천공업대학 1970

군자공업대학

남흥공업대학 1983

덕천공업대학 1961 기계제작학과, 기계공학과

북창공업대학8 3 ) 1976

비류강공업대학

성천공업대학 1971

순천공업대학 1961 무기화학공학과, 유기화학공학과

안주공업대학 1976

장림공업대학 1988

평남공업대학 1976

평성공업대학 1976

형봉공업대학

평

안

북

도

구성광산기계대학

구성기계대학

구성공업대학 1960 금속가공학과, 기계제작학과, 방직공학과,
기계공학과

덕현공업대학 1978 채취공업학과, 기계공업학과, 야금공학과

동림공업대학8 4 ) 1976

삭주공업대학 1978

신의주공업대학 1978 기계제작학과, 방직공학과, 유기화학공학과

운산공업대학 1961 기계제작학과, 금속가공학과

의주공업대학

북중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기계제작학과
82)83)84)

82) 희천공업대학은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며 전국단위의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다.
83) 1987년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북창공업대학의 학생들이 내놓은 20여건의
창의고안 및 합리화안이 생산현장에 받아들여졌다.

84) 동림공업대학은 동림군에 있는 8월 28일 공장 의 노동자를 학생으로 하고
있고, 북중공업대학은 용천국 북중노동자구 8월 8일 공장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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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북한의 공장대학 현황 계속)

지역 공장대학 설립
년도 학과

함

경

남

도

2.18 공업대학
검덕공업대학 1961 광업학과, 선광학과
단천공업대학 1971
덕성공업대학 1984
본궁공업대학 1961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북청공업대학
상농공업대학 1986
신창공업대학 1961 탐광학과
신포공업대학
신흥공업대학
용성기계공업대학 1961 기계제작학과, 유기화학공학과
용양공업대학8 5 ) 1978
함남공업대학 1976

흥남공업대학 1960
무기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과, 기계제작학과,
유색야금학과, 전력공학과, 공장설비학과, 자동화학과

함

경

북

도

고건원공업대학
길주공업대학 1978
나남공업대학 1984
나진공업대학 1961 기계공학과
나흥공업대학 1976
동해약전공업대학
무산공업대학 1960 선광학과, 기계공학과
사포공업대학
성진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야금학과, 금속가공학과
성진내화물공업대학 1983
송평건설대학 1979
아오지공업대학 1960 채광학과, 유기화학공학과, 화학기계학과
은덕공업대학
주을공업대학 1961 규산염공학과, 기계공학과
청진공업대학 1960 야금학과, 기계공학과
청진선박공업대학 1982
청진포항공업대학 1964 기계공학과, 유기화학공학과
청진화학공업대학 1991

85)

85) 용양공업대학은 설립된지 약 10년간 1,000여명의 기술일꾼을 양성하고 1,000
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제출하였다(1986년 조선중앙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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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 공업대학>

중구건설대학 (1988), 홀등공업대학 (1986), 남흥공업대학 (1983)

문평공업대학 (1960) : 야금학과, 기계제작학과

서성공업대학 (1976), 수풍공업대학 (1961) : 기계제작학과, 무기화학공학과

영양공업대학 (1976), 전천공업대학 (1960) : 기계제작학과, 기계공학과

평천공업대학 (1970) : 열공학과, 전기기계공학과, 모란봉공업대학 (1987)

장림공업대학 (1988), 중구건설대학, 대흥공업대학(1991)

조양공업대학 (1994)

(2) 농장대학

농장대학은 1980년 초부터 설립되었다. 농장대학은 11년제 의무교육제 실

시 후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증가하자 중등교육을 마친 농민들에게 영농기술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농장대학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설

치되었으며, 수업 연한은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이다. 학과는 농산학, 축

산학, 농기계학, 과수학, 채소학 등을 두고 있다.

농장대학의 수업은 농사 진행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농한기인 12월- 2

월에는 주간대학과 같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농번기인 3월- 6월과

10월- 11월에는 학습과제가 부과되고 상대적으로 한가한 7월- 9월에는 매일

저녁시간에 1과목- 2과목을 강의하게 된다. 농장대학의 재정과 운영은 내각

농업성과 협동농장에서 관장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지도는 교육성에서

담당하게 된다.

농장대학의 학장은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이 맡고, 경리부학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농장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교무부학장인

데 이는 외부 대학으로부터 전임발령을 받아 파견된다. 교무부학장은 실제 학

교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최초의 농장대학인 청산대학의 경우 1982년에 처음

남포농업대학 교무부부장 (고급군관출신 행정일군)이 농장대학 부학장으로 파

견되어 첫 농장대학을 시작하였다. 청산리농장은 김일성의 현지지도 가운데

제일의 관심농장이었으며, 이는 농장대학 제1호를 탄생시켰다는 선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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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컸다. 처음 농장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수진과 수업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포농업대학에 많이 의뢰하기도 하였다. 수업은 주로 야간에 진행한다. 각 학

부에 맞는 교수들이 2명- 5명씩 배치되었는데, 현장에서 부수익(식량)을 뇌물

형태로 얻을 수 있어 교수진들은 농장대학 교수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해지

고 있다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 탈북자 ○씨의 증언).

공장대학이 비교적 인기 있는 반면에 농장대학은 그다지 큰 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86) 그 이유는 농민들의 주거형태가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

이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이다. 또한 농촌의 불편한 교통수단도 그 한 원인

이 된다. 농장대학은 현재 1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확

인 가능한 농장대학은 다음과 같다.

<농장대학 현황>

청산농업대학 (1981), 정평농업대학 (1988), 선봉농업대학 (1990),

연백농업대학 (1988), 운전농업대학 (1987), 새별농업대학 (1991),

안악농업대학 (1991), 순천농업대학 (1991), 개풍농업대학 (1991),

온천농업대학 (1994), 곽산농업대학 (1994), 청단농업대학 (1994),

서흥농업대학 (1994), 인흥농업대학 (1994),

(3) 어장대학

어장대학은 1979년 대규모 수산 기지인 함남 신포시에 최초로 신포수산대

학이 설립되었다. 신포수산대학은 어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고

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대학이다. 그 외에 남포·원산 등에 있는

수산대학 내의 사업소에 어장대학이 부설로 설립되어 있고, 수산 사업소 자

체가 개설한 어장대학도 있다. 건물을 갖춘 곳도 있고, 기업소 내의 장소를

활용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수산대학에서는 어로학 외에 조선에 관련한 학과, 즉 선박설계, 제조, 항

86) 조명철(전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의 진술에 의하면 농장대학은 청산리와 사리원
에 있는데 학생들이 별로 없으며, 근로자들은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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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관, 운행과 관련된 학과도 갖추어져 있다. 어로학과에서 공부하는 학

생들이 먼바다에 나가는 경우에는 그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원해에 나갔다

가 육지에 돌아오면 7일- 15일 범위 내에서 휴식하면서 수산사업소 내의 기

타 일을 한다. 이 때에는 그 동안 밀린 정기학습과 강연회 등 기타 영화훈

련학습과 휴식이 보장되는데, 야간대학생들은 이 기간에 아침 9시부터 집중

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나 선박 및 수산물가공에 대한 학과는 정상적으로 야간에 운영한다.

처음에는 수산대학에서 수산과 관련된 모든 학과를 운영하였는데, 수산대학

에서 해운대학이 떨어져 나가 (라진해운대학, 청진해운 단과대학 ) 그 대학

들에서 기본적으로 해운에 대한 학과를 가르치고 있다.

수산대학에는 인접과목과 같은 내용으로 항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

다. 특히 조선소 (남진, 원산, 청진)에 있는 수산대학에서는 조선에 대한 과목

이 위주이고, 수산사업소에 있는 대학에서는 어로학이 기본이다. 수산대학의

교육일정과 기타 대학운영방법은 공장대학과 동일하다.

그런데 농장, 수산대학은 현재 명칭만 있는데 그치고 교원들은 자리지킴

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 및 식량난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고, 또 교재 배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질적 교수교양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4) 현지 학습반

현지 학습반은 1983년 룡양공업대학의 경험을 일반화할 데 대한 당의 방

침에 따라 시작되었다. 현지 학습반은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에서 각 지역

생산 현장에 교수진을 파견하여 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지

학습반의 운영 책임은 각 기업소·공장·협동농장의 당책임자와 행정가들이

담당하게 된다. 1983년에 함남 송배전부 산출작업반, 평양방직기계공장 공구

직장 등 생산 현장에 학습반이 조직되었다. 한 직장 성원 전원이 현지학습

반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경우도 있다. 룡양광산 2.8갱, 검덕광업종합기업소

4.5갱 수리중대,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등 80여 개의 직

장 작업반에서 전체 성원이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1983년 처음 실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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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생산현장의 실정에 맞게 200여 개의 현지학습반을 조직하고, 1만 6천

여명의 근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사, 1984). 공장대학과 농

장대학, 어장대학에서도 현지 학습반에 대한 현지강의와 개별학습지도를 지

원하였다.

1992년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정준택경제대학, 남포대학, 평양농업대학

에서 운영하는 현지학습반에서 개천백화점의 58명 상업일군, 안주시 상서협

동농장의 57명 제대군인 청년분조원,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의 39

명 농장원 등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대학을 졸업하였다. 남포대학은 일하

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한 교육사업을 잘하여 당중앙위원회의 감사장을

받았다. 1992년 현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어장에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

는 대학통신 현지학습반은 수 백 개에 달한다.

(5) 기능공학교

기능공학교는 전일제 단기 기술교육기관이다. 교육연한은 1년이고, 학과에

따라서 6개월 혹은 2년인 경우도 있다. 기능공학교에서는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굴진공, 채탄공, 용해공, 용접공, 선반공, 트럭 운전수 등을 주로 양성

한다. 최근 탈북자 증언에서 확인된 몇몇 기능공학교의 예를 들면, 함흥룡성

건설기능공학교는 군수품을 다루는 기능공학교이다. 군수물자와 관련되므로

자기 분야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 학교의 한

학급 학생 수는 16명, 한 학년의 학생 수는 60명이다. 한 학급에는 한 명의

교원이 있고, 전체 교원 수는 6명, 전체 직원 수는 10명이다.

기능공학교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신의주시 석하동에 위치한 도시

경영기능공학교의 경우에도 한 학급에 학생 수는 약 10명- 15명이고, 전체

학생 수는 50명 정도이며, 교사는 7명에 불과하다. 도시경영기능공학교에서

는 원예, 자동차, 부기, 목공, 미장 등을 가르친다. 기능공학교의 수업은 오

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일제로 행해진다. 기능공학교는 전일제 기술학

교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산업체 부설학교로 보기는 어렵다.

나 ) 통신 및 야간대학

통신을 통한 교육으로 각 대학의 부설 통신교육, 김일성 통신대학,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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죤방송대학, 인민대학습당을 들 수 있다.

(1) 통신 및 야간대학교육

통신대학은 1948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야간대학 및 통신사범대학이 설치되

면서 시작되었고, 그후에 계속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

야간 및 통신학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신학부는 주로 라디오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통신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기간은 5년으로, 1년 중 10개월간 라

디오를 통해 교육하고, 1년에 두 차례 출석수업을 받게 된다. 출석수업은 한

번에 10일씩 총 20일로 한다 (탈북자 ○씨의 증언). 출석수업은 학생이 농민

인 경우, 농한기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직장인은 출석수업기간 중에 휴가를

받게 된다. 이때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고, 교통비와 교육비 등 통신교육과

관련된 제반경비는 직장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통신수업과 출석수업을

마치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문제를 제시하면 해답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통신수업과 출석수업 및 시험을 거쳐 진급·졸업하게 된다.

통신교육과정을 마치면 주간 대학의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얻는다. 즉 기사

자격증과 전문가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신교육생들

은 전일제 대학생들과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다 (조선중앙

통신사, 1986).

평양철도대학 통신학부를 나온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대학의 한 학

급 학생 수는 30명이고, 전체 학생 수는 1,200여명 정도이다. 평양철도대학

은 본교통신학부 이외에 두 개의 통신 분교를 지방에 설치하였는데, 서부와

동부 통신분교이다. 서부 분교는 평북 정주시 정주철도단과대학 내에 부설

하였고, 동부 분교는 함남 흥원군에 설치하였다. 지방에 통신대학 분교를 설

치한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평양시로 불러오자면 여행증 등을 수여하

여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사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운영방식은 1년에 한번씩 25일간 교원과 학생들이 만나 해당과목을 강의하

고, 시험을 통해 졸업여부를 확인한 후 졸업한다. 학생들은 주로 철도부문에

종사하는 현직간부들로 승진을 위한 자격증 획득에 목적이 있다.

(2) 김일성방송통신대학

- 159 -



김일성 방송통신대학은 1973년 김일성 61회 생일을 기념하여 설립되었다.

강의는 주로 정치사상교양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 강의내용 및 횟

수를 보면, 김일성혁명역사 (300회), 김일성노작연구 (300회), 김일성혁명전

통 (150회), 노동당정책사 (170회), 정치경제학 (170회), 철학 (170회)이다. 강

의방송시간은 오전 5시- 6시 30분과 오후 5시- 6시 30분 두 차례 실시하고 있

다.

(3) 텔레비죤방송대학

텔레비존방송대학은 1981년 9월에 설치되었다.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

지 90분간 주3회 방송한다. 텔레비죤방송대학은 공장·기업소·협동농장별

로 5명- 20명씩 학습반을 조직하여 구내수상기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조선중

앙통신사, 1993). 1984년에는 37개 대학에 700여 개의 강의 시청실을 설치하

여 5,200명의 통신생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1985). 강의 과목은 수학, 물리학, 외국어 등이다.

(4) 인민대학습당

인민대학습당은 1982년 4월에 개관하였다. 김정일은 1984년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를 발표하고, 인민대학습당은 온사회의 인테리화

의 중요한 기지의 하나이며 통신종합대학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

대학습당에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강연·도서대출·

직장현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82년에 1년간 1,200여 회의 강의와 강습을 진행하고, 5만 2천명의 과학

자·기술자·전문가·청년학생·근로자들이 참가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배웠

다고 한다. 강연은 직접 강의뿐만 아니라 녹화강의·녹음강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강의를 연 2만 2천여 시간 진행하여 약 7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

게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보급하였다고 한다.87)

인민대학습당에서는 생산현장에 강사를 파견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데, 설립된 해에 태천발전소·남포갑문 건설장과 안주·검덕을 비롯한 경제

87) 이하 인민대학습당 자료는 조선중앙년감(1984- 95년)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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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주요 전선들에 직접 나가 30여 회에 걸치는 현장강의를 진행하였다.

1995년에는 전국적으로 2만여 명에게 현장 강의를 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일반적인 특성

북한의 직업교육은 독립된 교육기관의 형태, 공장대학을 중심으로 한 직

장 내 직업교육, 그리고 통신을 통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교육

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라고 부르는 생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교육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교육은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

육과 성인교육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막론하여 모든 주

민들에게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성인교육은 정치교육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직업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실시한

다고 할 수 있다. 기초교육 단계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일반 교육의 일

환으로 교육과정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이를 생산실습의 형태로 실

시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의 일상적 과정에서 의무노동, 각

종 실습을 통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은 기능공학교·고등전문학

교·공장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능공학교는 단기 직업훈

련기관이기 때문에 정규 학교제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등전문

학교와 공장대학은 학제 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규 교육기관이다.

북한의 성인교육은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의 실

습장을 마련하지 않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교육에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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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반 경비로 공장 순수익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교육예산의 지출을 최

대한 줄이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김일성은 이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전일제 학생이 되는 것은 그만큼 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포기 혹은 유

예하는 것이다. 기술인력을 생산현장에서 확보하는 것과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 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생산현장과 교육기관을 결합함으로써 노동력의

이탈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을 그 지역에서 충원한다. 각 지역은 특

징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교육을 지역 생산체제와 결합함으로써

각 지역주민 속에서 해당 직종의 노동자를 충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

로 인구이동이 없어도 지역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역주민 가운데 교육하

고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지역의 생산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

육 배치함으로써 지방의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생산체계에 교육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기

회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공장대학이 공업이 발달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

생산물에 적합하게 공장대학 및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설립하여 현지 노

동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성인교육의 특징을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성인교육은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

의 실습장을 마련하지 않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기술교

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공장 순수익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교육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라디오와 텔레비젼·녹화물 대여 등의

방식으로 특별한 시설 없이도 다수의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광범하게 제공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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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

산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생들이 생산노동과 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

였다. 전일제 학생이 되는 것은 그만큼 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포기 혹은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생산현장에서 확보하는 것과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 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생산현장과 교육기관을 결합함으로써 노

동력의 이탈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을 그 지역에서 충원하는 것이다. 즉 각

지역은 지역 특성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교육을 지역 생산체제와

결합함으로써 각 지역주민 속에서 해당 직종의 노동자를 충원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없이 지역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을 지역주민 가운데 교육·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지역의

생산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배치함으로써 지방의 산업인력을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각 지역 생산체계에 교육기관을 병행함으로써 교육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공장대학이 공업이 발달한 평안남북도

및 함경남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도에 해당지역의

산업 생산물에 맞게 공장대학 및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설립되어 현지

노동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도농간의 균일한

발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북한 교육정책의 일단을 보여준다.

3 ) 정책결정상의 특성 : 집권자 일인에 의한 정책결정 및 체제유지

의 도구화

북한에서 그간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일반정책은 물론 직업기술

교육훈련정책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결정과 지시

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

인 특성인 일당 독재체제와 수령지배체제로 운영되는 특성과 유관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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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대를 이어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영

향을 행사하고 있다88). 김정일은 일찍부터 김일성의 후광을 받으면서 교육

정책은 물론 기술교육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은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문헌 내용으로

보아서 김정일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정치사상·조직관리의 측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청소년 조

직과 문화예술 조직, 교원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통제권

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기술교육정책결정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

는 김정일의 교육정책 및 기술교육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만길, 1998).

최근 북한은 경제침체와 체제이완 현상이 점증하면서 주민들의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사상 교양의 핵심은 김일

성의 유훈을 계승하면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한편, 고난

과 역경을 사상 무장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고난의 행군, 사

상 무장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붉은기 사상 등의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

면서 사상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88)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는 교과서를 개편하면서까지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교과
서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김정일 중심으로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다. 교
과서 개편의 핵심은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다. 북한은 김
일성이 사망하면서 교육과정 개편을 착수하였으며 1996년 초에 새로운 교육과정
편제를 확정하였다(한만길, 1995). 이 편제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과목
명칭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다. 김일성 과목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으로서
김일성에 대한 호칭을 원수님 에서 대원수님 으로 한 단계 승격시켰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
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고등중학교)으로서 김정일에 대한 호칭도 선생님 에서
원수님 으로 격상시켰다. 교과서의 내용 기술에서도 김정일 우상화를 더욱 강조
하는 경향이다. 94년 이후에 발행한 모든 교과서에서 김일성을 대원수님 으로
바꿨으며, 김정일을 원수님 으로 바꿔 놓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교시 나 예화

는 약간 감소한 반면에 김정일의 말씀 과 예화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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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정치사상 교양의 특징은 공산주의 사상 무장을 철

저히 하는 한편, 외부의 자본주의 사상 침투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는 것

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상무장은 근본적으로 인간 개조사

업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개조사업은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 토대에 기초하

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상교양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북한의

인간개조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김정일, 1993) 는 상부구조 우

위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 가치관과 의식으로 훈련해야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이 가장 중요한 기본 (김정일, 1993)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기술교육

정책의 기본방침에서 김일성 시기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991년의 북한 교육시책을 보면 모든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

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육이 더

욱 강화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년도) 고 평가하고 있다. 교수과정에서도 위

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게 끝없는 충실성을 보여주는 자료들

을 교수교양하기 위하여 과목별 강습과 교수경연 등을 조직 진행하였다(내

외통신사, 1998). 또한 6천여 개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정일봉사판을 만들

어 놓고 여러 가지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새 세대들의 마음속에 친

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1995년에는 각종 행사를 통하여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강화하였

다. 같은 해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는 소년단 전국연합 단체대회가 개최되

었다. 이 행사는 김정일 생일행사 중 가장 화려하고 비중 있는 행사의 하나

로서 소년단원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식과 입단식·집단체조 공연을 진

행하였다. 특히 이 행사에서 김정일만을 믿고 따르는 순결한 충성심 을 강

조하였으며, 김정일에 대한 소년단원들의 충성을 촉구하여 3백만의 총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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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개의 수류탄 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통일원, 1995).

최근 들어서 사상무장을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침체와 체제이완 현상

이 증폭되면서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 기미가 강하게 내포되

어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경제침체를 난관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

상적 동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

상 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89)

이러한 사상무장은 1960년부터 1990년대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논리는 변함없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정치사상 교양의 기본 원리는 혁명

전통·계급교양·집단주의 교양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40년대 김일

성이 항일투쟁을 통하여 형성된 혁명전통 교양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도 여전히 청소년 학생들에게 사상 교양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 봉건시대, 식민지 시절의 반제 반봉건의 투쟁 논리가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실감 있게 이해되고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

일이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도 구시대의 이념과 논

리를 단순히 암기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상무장

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교육논리와 방법은 기술교육훈련정책에

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기술교육의 환경 변화와 국제화의 물결을 외면한

일인체제 확립의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4 ) 정책 내용상의 특성

89) 지난 1998년 신년사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내외통
신사, 1998).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은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라는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억세게 싸워

왔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 보루를 철옹성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될 때 점령하

지 못한 요새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앞에는 의연히 커다란 경제적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 오늘의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야 하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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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정치사상 및 김일성 주체사상교육의 강조

북한은 일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정치사상교육 및

당과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교육을 가장 우선시하며, 끊임없이 이를 강조

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교육의 특성은 김일성부자의 유일지배체제를 유

지하기 위하여 유아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사상교양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도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교육

이 중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교육과 성인교육 또한 정치교육의 중

요한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정치 및 사상교육의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치교육은 유아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동안 사상

교양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학습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교육은 이미 정권 초기에서부터 보육원과 탁아소, 유치원의 교육시설과 내

용에 중점적인 정책을 전개해 왔다. 또한 계속교육의 원리를 적용하여 출생

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교양학습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주민들은 평생에 걸쳐 국가에 의해 계획된 교육체계 속에서

학습하게 된다.

둘째, 북한 당국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교과내용을 통해 공산주의 이

데올로기와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이를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이

용해 왔다. 그리하여 학교의 정규교과목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라 각종 조직

생활을 통하여 사상교양을 연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근로자 학교를 설립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교육

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셋째, 학교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정치교육의 장으로 활

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기관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기

관은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 교양을 교화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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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북한에서는 당 간부와 일반당원, 주요기관과 단체의 간부 요원들을

재교육시키는 정치교육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간부교육의 최우선 목표

는 간부들을 김부자와 노동당의 충성파로 키우는데 있다. 또한 강습회·강

연회·자습회·독보회와 조회 등을 통해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 대한

정치학습과 재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총동맹, 농

업근로자 동맹,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의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나 )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정책 추진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선진의 과학기술을 도

입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고등교육의 정예화

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

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들어서 과학기술의 낙후 상태를 인정하고 이것이

경제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정일

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였

으며, 유학생 파견·외국어 강조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중등교육단계의 제 1고등중학교를 통하여 과학기술자를 조기에 발굴

하여 양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84년 9월 1일 평양을 비롯

한 청진, 개성, 혜산 등 각 도청 소재지에 과학영재교육 기관인 제 1고등중

학교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각 시도에 12개의 제 1고등중학교를 설치하고 있

다.

그리고 고등교육단계의 이공계 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등

교육 분야의 과학기술 교육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이 선두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김책공업대학에서는 공학과 첨단 과학 분야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

고 있다.

또한 1980년이래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시제도의

- 168 -



개혁과 중앙급대학의 육성을 통하여 대학의 정예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

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

는데 전국적인 대학입학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

기 위하여 제대군인과 직장 근무자의 입학 비율을 낮추었다. 그러나 제1고

등중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대학입학예비시험을 면제하고 직접 대학에 추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

들 수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공계통의 대학 1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김책종합대학·평양기계대학·함흥화학대학·청

진금속대학·평양경공업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손계림, 1995).

이들 중앙급 대학은 1년의 예비과를 두고 있다. 이 예비과는 대학교육의

기초를 닦고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지난 1990년대 이전에는 제대군인

에게만 예비과를 두었지만 현재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비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예비과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만 본과

에 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 1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예비과

를 이수하지 않고 직접 본과에 들어갈 수 있다.

중앙급 대학에서는 학부 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후보준

박사 를 주고 이들이 20대- 30대에 준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준박사와 박사 학위를 얻는

이들은 대부분 40대- 50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20대- 30대의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젊은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1985년 이후에는 후보준박사 제도를 두고 있다.

다 )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정책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노동당이 중심이 되

어 김일성과 김정일 일인체제를 위한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모든

기술교육훈련체제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교육훈련기

관이 설립되며, 장비와 시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변

화와 개선도 모두 김일성의 교시 혹은 지시에 따라 중앙당과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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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도의 집권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중앙집권적인 형태는 주민들에 대한 각종 분야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권력과 체제의 유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권적인 정책의

특성은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체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식량사정 등으로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 ) 정책의 급진성과 폐쇄성

위와 같이 정책이 일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다보니

비록 최고인민회의 등의 의례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

일의 지시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령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는 반면에 정책의 급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산업구조·경제적 여력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교육훈련기관

을 설립한다든지, 충분한 시설과 설비 및 기자재의 준비도 없이 다만 김일

성의 지시만으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질적으로 저하되고, 대신 혁명적 급

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내실을 기하기 보다 형식과 대외적인 선전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교육훈련정책의 급진성은 대외적으로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결정상에서도 김일성의 즉흥적이며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

고 있어 그 폐쇄성을 알 수 있지만, 정책의 내용상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이

나 북한내부의 환경을 무시한 정책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훈련의 성과

와 주민의 수요를 무시한 폐쇄적인 기술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정책의 급진성과 폐쇄성은 정책의 신뢰성·실천성·효과성을 저

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마 ) 평등 및 집단주의의 강조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정책은 전주민의 인테리화 혹은 11년의무교육의 실시

등을 내세워 대외적으로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교육도 정규

교육체제 내에서 전체적으로 기술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성인교육체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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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 등을 설립하여 전주민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런 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내실 없는 수평적인 기술교육훈련의 평등주의는

형식에 치우쳐 교육훈련의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은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의견

과 적성보다는 당과 김일성의 결정에 따르는 일방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

면서, 이를 강조하다보니 개인차원의 교육훈련이 아닌 집단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에 일방적인 규율 및 원리

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기술교육훈련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혹은 사상적 교육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집단적인 교육은 조기부터 실시하는 것

이 효과적임을 파악한 북한은 현재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바 ) 이론과 실천의 결합 및 반복교육의 강조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은 사회주의 교육원리를 적용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은 각종 교시와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이론과 현장학습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신노

동과 육체노동의 병행을 강조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이론을 따

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주체적인 교육 혹은 독창적인 교

육이라고 선정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의 특성으로 반복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반복교육을 특성으로 하는데 기술교육훈련에서도 이

를 적용하고 잇다. 즉 정규학교에서 직업기술에 관련한 기초교육을 조기부

터 실시하여 상급학교에서도 이를 반복하여 실시하고, 졸업 후 현장에서도

각종 계속교육제도를 만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잇

다. 이는 사회주의 교육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인간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파

악하여 북한의 체제유지와 인력양성에 활용하고 있다.

사 ) 증오사상의 주입과 긍정적 감화의 원리활용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에서도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술교육훈련에

서도 반미사상 및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활용하여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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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증대시켜 체제유지는 물론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심리적 방법을 활

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적용했던 사회주의 교육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오사상의 주입과 함께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찬양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이를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조기 교육단계

부터 끊임없이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와 은혜를 강조하여 학생과

주민을 감동하게 하는 심리적 차원의 사회주의교육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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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외국의 사례 분석

1 . 독일

가 . 통일후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변화

1) 통일후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

독일통일후 과거 동독지역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동과정을 격게

되었다. 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은 가장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진로교육

(V orberufliche Bildung ), 1차직업교육(Er st e Berufsau sbildun g ), 성인을 위한

직업계속교육 (Berufliche W eiterbildung ) 등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미래사회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있는 동독지역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

한 직업을 새로운 사회에서 선택하여야 할 지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초미

의 관심사이고, 새로이 변화되어진 과거 동독지역의 산업구조는 잘 훈련되

어진 젊은 세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통일 과정 속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

은 성인근로자 및 실업자들은 그들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직업계속교육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W eit erbildung ,

1991).

2 ) 통일후 구동독지역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

동독 국가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후 동독의 현장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들

이 극복해야만 했던 직업변환과정은 통일 후 동독사회변화의 핵심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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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통일이후의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

한 점검 없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수행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직업분야의 변형과정은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변환의

핵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Baethg e, M . u .a ., 1996). 1989년과 1994년 사이에

만 동독지역 시민들 가운데에서 3.5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려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였다. 농업분야의 고용은 77%, 산업분

야의 고용은 50%, 국가부문의 고용은 29.3%가 줄어들었다. 이 반면에 고용

증가는 서어비스업 (7.2% ) 분야에서 약간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로써 동독지

역에서는 산업화과정이 역행·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들이 사실로 확인

되고 있다. 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는 생산 및 제조위주의 경제에서 서어비

스중심 경제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백만 단위의 직업

및 일자리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Baethg e, M . u .a ., 1996).

<표 Ⅳ- 1> 동독과 통일후 구동독지역에서의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

(단위: 천명, %)

년도
전체
산업
농업
분야

전체취업
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업분야
(생산/
공업)

전체취업
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서어

비스업
분야

전체취업
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가
부문

전체취업
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9.747

8.820

7.321

6.386

6.196

6.267

976

781

454

282

231

224

10.0

8.9

6.2

4.4

3.7

3.6

4.385

3.944

2.987

2.281

2.157

2.164

44.7

44.7

40.8

35.7

35.0

34.5

2.132

2.089

2.173

2.157

2.212

2.285

21.6

23.7

29.7

33.8

35.7

36.5

2.255

2.007

1.707

1.666

1.596

1.594

23.1

22.7

23.3

26.1

25.8

25.4
1989년

대비
69.3 23.0 - 49.4 - 107.2 - 70.7 -

자료 : IAB- W erkstattbericht 1.4/ 1995.

통일후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변화의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Brinkm ann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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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독지역에서는 위 표와 같이 통일후 산업화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서어비스산업 분

야의 성장만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산업분야의 생산과

고용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차량 생산분야는 생산과 고

용이 0(零)의 상태에까지 가버렸다.

둘째, 실업률이 19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16%까지 이르렀으나 동독지역

의 일자리부족은 31%에 육박하였다. 서독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

는 50만명- 60만명의 동독시민의 수까지를 실업자통계에 고려한다면 실업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결핍현상은 지역적으로 커다

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도시보다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이러

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작센주의 수도인 드레스덴

(Dres - den )은 일자리부족율이 22%인데 반해 소도시인 노르드하우젠

(N ordhau sen )과 쥴 (Suhl)에서는 38%를 기록하였다.

셋째, 독일통일후 실업문제는 점차 장기화되어가고 있다. 1993년의 경우

그 해 실업자로 등록된 시민 중 47%가 그 전 해에도 실업자였으며, 30%는

2년전에도 실업자였다는 사실이 노동시장-모니터링에 의해 드러났다. 공식

적인 통계에 따르면 1993년 9월 기준으로 실업자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31%에 이르렀다. 이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동독지역의 실업사태가

이제는 구조화·장기화 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고용기회가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통일후의 실업충격이 주로 여성들을 강

타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1989년 취업을 하였던 남성 중 3/ 4이 1992년에

계속 또는 다시 일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반해 여성들은 단지 60%만이 가능

했다.

다섯째, 동독지역에 있었던 구조조정은 여성과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취업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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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일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기본방향

분단된 두 독일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였

다. 동서독 경제통합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통일이다. 이 경우에는 체제전환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여 결국은 경제적 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갑작스런 체제전환에 다른 실업문제를 상

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급진적인 통

합인데, 이 경우는 도입초기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점진적인 통합방법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차단하여 새로운 상황에 경제주체들이 빨리 적응하게 도

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급진적인 통합방안을 선택하게 될 때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대량실업의(단시간내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김상호,

1993). 이 두 가지 방법 중 독일은 후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구동독지역에

서는 일시에 실업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독일 통일후 동독지

역의 노동시장의 붕괴로 인해 생겨난 대량실업은 특수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국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독지역 전역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였다.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의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업문제는 어느 하나의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실업문제는 통일된 독

일사회에서의 최우선과제로 등장하자 실업문제 예방 및 해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교육훈련정책의 기본방향은 실

업을 예방 또는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실업에 대한 통일된

정부의 처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직업능력

개발사업이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독일정부는 1차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동독지역에 그들을 위한 실습자리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 한편으

로는 노동촉진법에 의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단기훈련을 통한 고용

촉진사업이었다. 노동촉진법에 의한 노동시장정책은 대체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Kuhlenkamp, 1993). 첫 번째 기능은 징검다리와 같은 기능

(Brueck enfunktion )인데, 교육훈련은 개인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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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없는 기간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은 보상적인 기능

(Ersat zfunktion )인데, 여기에는 물질적인 기능과 비물질적인 기능 두 가지

가 있다. 물질적인 보상기능은 직업전환교육훈련을 받으면 수당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다. 비물질적인 보상기능은 교육훈

련참가자들을 고용체제 전 단계에 붙잡아 둠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위

가 격하되고 소외되는 느낌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통독후 이루어진 대다

수의 프로젝트들도 이러한 실업문제의 예방과 극복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실

시되었다.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에서 이루어진 직업계속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두가

지 주목할만한 특징이 발견된다 (T rier , 1996). 첫 번째 특징은 통일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사회전체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직업계속교육이 양적으로 엄청

난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후 1992년의 경

우 이 지역에서는 5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노동촉진법에 의한 직업계속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창업교육훈련을 포함) 참가하였다. 1994년에는 28만명으

로 절반 가까이 줄기는 하였으나 그 후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고용창출사업(공공근로사업)과 직업계속교육과의 연계이다. 대

량실업사태를 맞아 구동독지역에서는 매년 40만명에게 고용창출사업의 일환

이 공공근로가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재활용, 환경보호, 여행업, 도시정리와

같은 분야에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어 취업중이면서도 직업교육훈련을 받았

다. 이를 위해 400개가 넘는 고용 및 교육훈련업체(Beschaeft i- gung s - un d

Qu alifizierun g sg esellschaft )가 생겨났는데 이들은 공공부문의 재정적인 지원

을 받았다 (Siebert , 1994). 이러한 프로그램은 후에 취업을 보장받기는 어려

웠으나 많은 호응이 있었다.

4 ) 통일후 구동독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준 법적 토대

가 ) 화폐 , 경제 , 사회통합에 대한 협약 (199 0 .5 .18 )

통일조약체결이전에 통일의 실질적인 기반을 놓았던 화폐, 경제,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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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대한 협약에는 노동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협약의 19조에는 실

업보험, 노동촉진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동독)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의 노동촉진법에 상응

하는 노동촉진을 포함한 실업보험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체제에서는 직

업교육, 직업전환교육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방책들이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과 장애인은 특별히 고려되고 있다. 과도기 과정에

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특수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두 협약당사자 정부는

고용촉진을 포함한 실업보험의 구축에 긴밀히 협조한다 (Gran sow , V ./ Jarau sch ,

K .- H ., 1991).

이 조약에 따르면 통일된 독일은 동독체제에 있었던 실업보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통일의 과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직업계속교육

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문제에 대응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 통일조약 (199 0 .8 .3 1 )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Einigun g sv ertr ag )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37조에는

특별히 교육 부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조약 37조에서는 직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주로 과거 동독에서 획득된 자격들의 인정에 관한 부

분들이 언급되어 있다 (Gran sow , V ./ Jarau sch , K .- H ., 1991).

(1) 동독내에서 취득되거나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졸업 자격 또는 자격증은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계속 유효하

다.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또는 서 베를린을 포함한 서독의 다른 주들내에서

시행된 시험이나 취득한 자격증들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가치가 동일한 경

우에는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동등가치인정은 신청에 의해 해당 관청

의 확인으로 결정된다. 시험 또는 자격증 동등 인정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법률적인 규정 및 조약 내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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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부터 취득되었거나 국가가 공인하는 또는 수여 받은 대학 직업 명칭과

등급 및 학위의 사용권리는 계속 유효하다.

(2) 교원시험에는 문교장관 회의에서 통용되는 절차가 적용된다. 문교장관

회의는 이에 상응하는 과도 규정을 제정한다.

(3) 견습직 조직법과 전문직 조직법에 의한 시험 합격증과 공인된 견습직

의 졸업 시험과 기능 시험은 동등하게 취급된다.

(4) 제3조에 언급된 지역들 내에서의 학제 변경에 요청되는 규정들은 제1

조에 언급된 주들에 의해 결정된다. 학위 인정을 위한 필요 규정들은 문교

장관 회의에서 합의된다. 상기 두 경우는 함부르크 협정과 문교장관 회의에

서 추가 합의 사항을 그 기초로 한다.

(5) 졸업 이전에 대학을 바꾸는 학생들은 졸업 시험 규정에 관한 일반 규

정 (ABD ) 제7조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 고시 관련 규정에 의거 그때까지의

학업성적 및 시험결과를 인정받는다.

(6) 동독의 기술, 전문학교 졸업증을 바탕으로 확인된 대학 진학 자격은

1990년 5월 10일 문교장관 회의 결정과 그 부록 B에 의해 인정된다. 학교

및 대학 졸업 후의 상급직업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졸업, 대학졸업의 인정

과 관계된 기타 원칙과 절차는 문교장관 회의에 의해 마련된다.

다 ) 직업교육법 및 수공업규정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통일후 구동독지역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

친 법·규정 이 직업교육훈련법과 수공업규정이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1990년 7월에 이미 이 두 가지 서독의 직업교육훈련관련 법·규정은 동독지

역에까지 확대되어 새로이 편입된 구동독지역의 주들에까지 효력을 발휘하

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8월 31일에 동독에 있었던 기업체직업

학교(Betriebliche Berufsschule) '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작은 시단위에

서는 서독형의 직업학교 (Berufsschule) '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통일

되기 바로 몇 주 직전에 이미 서독의 직업교육시스템이 동독지역으로 이식

되는 준비과정을 모두 마쳤다. 과거 동독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종사하였던

3,500여개 기관과 300,000여명의 훈련생, 그리고 파트타임 근무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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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4,000여명의 교사들이 서독에서 그대로 도입된 새로운 직업교육법과 수

공업규정에 새로이 적응하여야 했다 (Arbeit sgruppe, 1994).

라 ) 노동촉진법

노동촉진법 (A F G)은 통일이후 현재 동독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익숙해져 있는 직업교육관련법중의 하나이다. 이 법의 41조 a항은 특히 통

일이후 생겨난 수많은 성인실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전환 및 직업향

상훈련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동독지

역 주민들에게 직업능력을 신장시키고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결정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u enk/ Lip sm eier , 1997).

마 ) 성인교육법90 )

통일된 후 새로이 편입된 구동독지역의 주에는 성인교육을 진흥하여야 한

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헌법(Landesv erfas sung )이 생겨났다. 이와 아울러 각

주에서는 성인교육법이 제정되었다. 1992년 2월 작센-안할트 (Sach sen -

Anhalt )주를 시작으로 - 베를린시를 제외한 - 과거 동독지역의 모든 주에서

는 성인교육법이 만들어졌다. 서독의 성인교육법에는 성인을 위한 일반교양

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직업계속교육이 등가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을 위한 직업계속교육은 성인교육법에

의해서도 지원될 수 있다. 서독의 직업교육법과 수공업규정이 그대로 동독

지역에 일방적으로 확대·적용된 것과는 다르게 구동독지역의 성인교육법은

서독의 것을 내용적으로 모방하여 새로이 구성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동독

지역 주 (州)성인교육법들의 내용 대부분은 서독의 것과 유사하나 한가지 점

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성인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

한 사항으로 동독지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성인교육법에는 주 (州)의 일년재

정예산에서 허락하는 한에서 라는 단서조항을 삽입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삽입시킨 이유는 성인교육을 지원하는데 드는 재정적인 부담 때

90) 독일의 경우 주(州)에 따라서는 계속교육법(W eiterbildungsgesetz) '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성인교육법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사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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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바 ) 유급 교육휴가법

독일의 여러 주에서는 유급교육휴가법이 제정되어 근로자가 연간 5일 또

는 4일 (니더작센주)간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휴가기간동안 봉급은 지불되며 근로자는 참여할 프로그램을 스스로 정

할 수 있다. 유급교육휴가기간동안의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 현재는 - 프로

그램참여자가 상당부분 지불하거나 전부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백만에 가까운 교육휴가를 원하는 사람에 비하여 참여하는 숫자가 매우 적

어 독일에서의 유급교육휴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법은 서독에서와는 달리 직업계속교육을 위한 지원체제가 여전히 미

비한 동독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

이미 서베를린의 규정이 통합된 베를린시에 확대·적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 현재 브란덴부르크주에서만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실시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과 경영자연합회측간의 첨예한 대

립 때문이다.

이밖에도 직업교육훈련촉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독일자체 내에서뿐만 아

니라 유럽공동체 (EG)/유럽연합(EU )의 지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과거 동

독지역의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유럽공동체 (E G)/유럽연합

(EU )의 원조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EUROT ECNET , PET RA , LINGOA , F ORCE등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은

유럽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유럽문화의 전통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

들이다.

나 . 독일통일과정에서 생겨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문제점

1)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공처의 감소

과거 동독의 직업교육훈련체제가 통일후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서독간의 체제가 서로 달랐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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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독의 것을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커다란 무리였다. 이러한 체제간의 상이점은 사회주의국가와

사회민주주의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차이점에서 연유한다.

그 차이점은 구서독의 직업훈련제도는 부분적으로만 행정규제를 받으며

시장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특성을 갖는 반면 구동독의 직업훈련제도는 완전

히 행정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제도라는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구동독의 직

업훈련제도는 국가에 의해 조정되는 모델이었던 반면 구서독의 경우 국가조

정형 시장모델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1996)

독일 통일후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직업교육훈련 수용력의 두드러진 감소현상이다. 과거

동독시절의 직업교육훈련은 산업체에서 직접 이루어졌으나 동서독의 경제통

합 (W irt schaft sunion )후 동독경제는 파국에 이르렀고 기업의 도산과 폐쇄가

줄을 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체와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기능 해왔

던 과거동독의 직업교육훈련시장은 붕괴되어갔다(Arbeit sgruppe, 1994). 통

일이후에 과거 동독에서 직업교육훈련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기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교육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실습의 기회가 사라

져서 서독식의 이원체제 (Du al Sy stem )의 구동독 지역에의 적용은 부분적으

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현재 독일은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에는

서로 다른 직업교육훈련체제가 공존하는 비동시성 (Ungleich - zeit igkeit ) 현

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의 연

구발표에 의해 확인되었다. 즉 서독의 경우는 훈련수용력이 훈련지원자수

를 능가하고 있는 반면 동독에서는 훈련지원자수가 98,000명 ( 94년 3월)인데

비해 사업체의 훈련실시 인원은 34,000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1966).

이 문제는 아직도 직업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뜨거운 이슈로 인식되고 있

는데, 이 때문에 독일정부는 많은 기업체들이 더 많은 실습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수적인 실습자리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직업교육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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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

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기업의

도산이나 폐쇄로 교육받을 장소를 잃게 된 피교육자들은 다른 기업내의 시

설을 이용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

었다(고일동·조동호, 1992). 그러나 이러한 처방들은 동서독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산업체중심의 직업교육훈련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재 독일 직업교육훈련정책과 현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단기

적으로 볼 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95년 동독지역 1,0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독일연방직업교

육훈련연구소 (BiBB )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향후 많은 기업들이 직업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W alden , 1995). 이러한 의견은 특히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기업들은 대체로 직업교육훈련의 규

모를 이전보다는 좀 더 축소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동독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가 확산되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새로 설립된 기업체들은 매우 적은 규모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였

다. 새로이 설립된 중소기업체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직업교육훈련을 구성해

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교육 및 훈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는 것이다. 특히 동독시절의 직업교육훈련이 주로 대기업과 콤비나아트중심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의 소유주들은 법적 지식에서부터 직업

교육훈련의 내용과 직업교육훈련의 조직방법에 이르기까지 이에 필요한 지

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기회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rbeit sgruppe, 1994).

2 ) 동·서독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차이의 확대

현재 독일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개의 직업교육세계가 동시

에 공존하고 있다. 독일통일로 인하여 직업교육법 (BBiG)과 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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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G)을 비롯한 서독의 직업교육훈련관련법들이 동독지역에서 효력을 발휘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내실 있는 직업교육훈련이 동독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

다. 특히 성인을 위한 직업계속교육훈련부분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W iesner , 1993). 서독과 비교하여 볼 때, 동독지역의 직업교육훈련이 질적

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통일 후에는 동독지역에는 부족한 직업교육훈련의 시장을 노리고

수많은 사설교육훈련기관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이후 자유경쟁과 다원화경향으로 동독지

역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던 이들 기관들은 대체로 직업교육훈련 (직업

능력향상 및 직업전환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노동촉진법에 의존하였다. 사설

기관들에게는 노동촉진법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시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수익사업이 가능했다. 그들은 상당히 적은 투자비용으

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통일직후 동독지역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부

족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자체가 서독에서보다 쉽지가 않았다. 직업교

육훈련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했던 동독지역에서의 노동시장 지향적인 직업

교육훈련정책은 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채

용하고 있는 강사들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 새로운 경제체제에 제대로 적

응하려고 하는 동독시민들에게 내용적으로 만족할만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물론 이들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동독시민들에

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상담이나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도 있었다.

둘째로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들의 득세로 인한 직업교육훈련의 질문제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동독지역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의 학교화"(Cram er , G.,

1993) 현상이다. 직업교육훈련의 학교화란 직업교육훈련이 기업체에서가 아

닌 기업체 바깥의 순수 학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는 기업체들이 이원체제 (Dual Sy st em )내에서 산업체

현장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인 실습자리를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제공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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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체제는 경쟁력 있

는 기업체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데, 아직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

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지출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서독 모두에서 강력하게 실시되어 왔던 기업체 내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은 자연스럽게 기업체바깥에서의 직업교육훈련으로 보충되어야만 했다. 학

교교육훈련기관위주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실제현장을 시뮬레이션하여 교육훈

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실습보다는 현장적응

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Deg en·W alden , 1995).

셋째로 통일후 정부의 학교교육정책은 직업교육훈련보다는 인문계 중등교

육의 질 관리를 우선시 하였기 때문에 정책적 및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직

업교육훈련은 부차적인 고려대상이 되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자료 및 재료들은 김나지움 (독일의 인문계 중등학교)에 우선 지원되어, 직업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은 부족하게 되었다(Arbeit sgruppe, 1993).

3 ) 직업교육훈련에서 공업기술부문의 집중화 현상

구동독 지역이 현재 안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세 번째 문제는 이

지역의 서어비스업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

급은 여전히 공업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Arbeit sgruppe, 1994).

1991년도의 경우 제공되어진 모든 직업교육훈련의 70%가 제조업· 농업·기

술분야에 치중해있고, 30%만이 서어비스부문에 집중되었다.91) 이와 같은 현

상은 전반적으로 동독지역에서의 산업 및 경제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은 과거 동독시절의 것에서 탈피하

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 고용

구조와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공업·기술분야위주의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은 통일후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어비스분야의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91) 서독의 경우 서어비스업 분야에 46%, 공업기술 분야에 54%, 농업분야에 54%의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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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독식 직업교육훈련 모델의 도입으로 인한 갈등

교육의 성패는 교육내용과 교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라고 볼 때, 이는 직

업교육훈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통일이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기존 동독출

신의 직업교육훈련교원이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친 후 서독에서 개발된 교재

로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은 서독의 기준

에 의해 개발된 것들이어서 동독출신의 직업교육훈련교원들이 아직 서독의

교육훈련모델을 소화해서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러한 차

이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독출신 직업교육훈련 담당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1992년도에 2,180만 마르크

(DM )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1992년∼1993년 사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각각 11,322명과 12,041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통한

서독식 직업교육훈련 모델의 도입은 동독출신 교육훈련 담당자들의 정서와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동독 연수를 담당하였던 서독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볼 때, 동독모델과 서독모델간의 경쟁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였다. 동독스타일에 익숙한 직업교육훈련교원들은 서

독방식을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서독식 교육훈련방법이 아직 동독출신들에게는 익숙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았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교사의 질, 그리고 교원

연수교육의 문제는 짧은 시간에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어

려운 문제다.

다 .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현재 동독지역은 산업화 이전상태로 회귀하고 있는 드문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이란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량실업사태는 통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미 예고되었다. 실질적으로 구동독 지역에는 실업자가 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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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자리 부족률은 30%이상)이나 존재하고 있으며, 동독지역에는 이제 취

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통일 후 이

지역성인들의 관심은 대부분 직업계속교육에 쏠려있는데, 이는 동독시민들

의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충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동독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은 통일과 함께 거의 평가절하 되고 말았다. 그

들은 동독시절 취득했던 자격증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들의 직업적 자질들

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제대로 쓰여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

이어서 그 효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서둘러 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즉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눈물겹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기가 스스로 설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

도하고 있지만, 그 성공 또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많은 실업자들의 경

우에는 직업전환교육훈련을 받고는 있으나 취업에 대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는 않는 편이다. 특히 과거 체제속에 적응된 40대 이상의 성인집단과 통일

과정에서 집단해고 당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에 상당한 어려

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특별한 기능과 기술,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경험이 없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청소년층들이 일자리를

확보하기는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구동독 지역에는 장기

실업자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바라던 통일이 이루어지긴 하였으

나 노동사회는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버렸고, 갑자기 실업이 만연한 사회로

전환을 하여 이에 대한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침체는 깊어지고 있다.

과연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실업문제 해결의 극복이 가능한가? 일자리가 없

는 시기의 직업교육훈련은 어떠해야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Giesek e, 1997).

독일 통일후 구동독 지역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는 경제·산업

구조 및 고용구조와의 불일치성의 문제이다. 동독지역에의 투자나 경제적인

여력, 그리고 이 지역의 고용가능성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낮은 상태이다. 현

재 안고 있는 딜레마는 구동독 지역에는 앞으로 어떠한 경제·산업구조가

발전될 것인지, 이에 따라 어떠한 자질 및 능력들이 습득되어야 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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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아직까지

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F aulst ich , 1993). 결론적으로 현재 동독에서의 고용

체계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직업자질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Kuhlenkamp, 1993).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계속교육훈련의 효과성은 의

문시되며, 현재 노동촉진법 (AF G)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직업능력향

상 및 전환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취업가능성의 제고는 부차적이며, 취업

이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적·복지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M eier , 1993). 사실상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

인데 비해 국가나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에 거는 기대는 너무 크다는 것이 문

제이다 (Kuhlenk amp, 1993).

결국 경제적 투자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실업상황

에서의 직업전환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일 것인가

가 문제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로의 변형과정에서 생겨난 고실업을

위해 수많은 비용이 직업교육 및 직업계속교육으로 투자되며, 또한 고용촉

진방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그 수를 줄이지 못하는 직업교육훈련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실업문제는 직업교육훈련정책만으로는 해

결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일자리들이 나누어질 수 있

는 다른 정책 또는 방안들이 병행해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 시사점

왜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젊은이들의 주장

에서, 우리는 통일을 정말 잘 준비하여야만 한다는 책무성을 느끼게 된다.

한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심각한 다른 문제를 유발하여 통일에 대한 국

민들의 회의와 불만·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문제는 통일이 되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점

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차 통일이 될 때 엄청

난 직업적 변화과정을 겪게 될 북한시민들에게는 직업교육훈련이 매우 중요

한, 어쩌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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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할 때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준비방안을 단시일에 제시

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여러 해 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험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한반도통일 후에는 바야흐로 북한지역 직업세계 및 노동시장의 급

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통일이후에도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북한

시민들이 상당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하

려면 그들의 능력향상과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밟아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들의 능력향상 및 직업전환

을 도와줄 시설 (기관) 및 설비가 충분한가의 문제이다. 직업능력개발은 산업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습과정을 통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일될

시점에서의 북한의 산업체들이 얼마나 실습의 현장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며

활용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단순히 교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반쪽짜리 실

습, 소위 직업교육훈련의 학교화는 더더구나 기술의 심한 격차로 직업능력

이 부족한 북한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새로운 시설 및 설비투자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작업이 통일이전

부터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이 된 직후 어떠한 북한의 시설과

설비가 활용가능한지를 점검해보는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와 더불어 직업교육훈련의 성패가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볼 때 통

일후 북한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해야할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통일이후 공백 없이 신속히 직

업교육훈련이 수행되려면 제대로 능력을 갖춘 직업교육훈련담당교원을 빠른

시간 내에 양성해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담당자중 누가 이 분야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지, 또 북한에서

선발된 인력들을 어떻게 연수시켜야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작업은 대

단히 중요한 일이다. 또한 어느 수준에서 남한출신의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와 연계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은 내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자 피해갈 수 없는 작업이다.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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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전문가가 북한직업교육훈련 담당자들을 연수할 때 북한시민의 정서

를 무시하여 이들이 심리적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

만 매우 중요하다.

셋째, 남북한 시민들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남한

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무리 좋고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잘 이해되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자어와 외래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남한 교재는 북한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

일대비용 교과서를 시험적으로 개발하여 그 효용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넷째,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정부 혼자 통일과정을 모두 끌

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가능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만을 믿고 민간차원에서의 대비가 게을러서는 낭패를 볼 것이

틀림없다. 그 부유하던 독일도 결국 통일비용을 감당해내지 못하였듯이 통

일은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

리 나라의 경우 기업체나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직시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이들 단체들은 체계적인 네트워킹속에 공동

작업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체와 민간단체의 이러한 활동

을 적극 지원해 주며, 연결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맥락에서 더 많은 기업체와 민간단체에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이 분야에서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체질

개선을 미리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의 직업능력 및 자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상컨대 그들이 가진 자격을 가지고서는 통일된 사

회의 노동시장에로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격은 시장의 논리에 따르자면 가치가 높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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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화감이 야기되어 문제가 상상외로 커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조금이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격을 가진 북한 시민들이

통일된 후 인정받으려 할 때 보수교육훈련을 통해 인정해 주는 방안도 강구

될 수 있으나 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시민들의 자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인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격실태에 대한 비교적 정확

한 정보파악이 현재로는 시급하다.

여섯째, 남북한의 과학기술의 심한 격차는 통일후의 대량실업을 이미 예

고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노동사회가 붕괴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

환 될 때 대량실업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이후 생겨날 대량실업사태

에 대비하여 북한시민들을 위한 직업전환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가 현재 실업자재취업훈련정책을 통해서 경험을 했듯이 직업교육훈련프로그

램을 포함하여 그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

야 한다. 중요한 점은 대량실업사태가 일시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뜩

이나 어려운 지금의 실업재원이외에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지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의 북한시민들이 자기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을지,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어느 정도 성공률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업교육훈련에 대한 성과진단과 독일사

례의 정밀분석은 선행될 과제이다.

일곱째, 북한시민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단순히 기능전달위주로 흘러서는

안되고 정체성 찾기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게 될 그들을 위한 통합적인 교

육과정운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동독지역기업에 관계하고 있는 서독의 매

니저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듯이 동독지역 시민들의 직업능력이 부족해 공

장과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정서

가 아직 변화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깊이 새겨볼 만하다.

따라서 북한시민들의 생애사가 함께 고려되는 직업교육훈련모형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통합후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이중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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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여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직업교육훈련이 통일 후 가장 핵심적인 사회정책 프로그램이라고

볼 때, 과연 우리 나라의 정부와 민간단체 및 기업체들은 이러한 재정을 확

보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시간 내에 쏟아져 나오게 될 북한지역 실업자

들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및 전환 교육훈련프로그램, 실업자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지원에 드는 비용만도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민

간은 민간대로 하루빨리 통일후 쓰여지게 될 직업교육훈련발전기금을 지속

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아질 수 있을지도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2 . 중국

가 . 중국과 대만의 관계변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대만의 분단 상황은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차

이가 있다. 중국과 대만은 중국대륙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공산

당의 승리로 끝나 국민당의 장개석 (蔣介石) 정부는 대만으로 밀려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오늘날 중국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분

단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처럼 외세에 의해서 분단

된 상황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중국과 대만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

지해 왔다. 그러나 1978년 중국은 등소평(鄧小平)체제 출범 이후 개혁개방정

책 (등소평, 1983)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양측의 정치상황과 경

제적 요구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간의 대립 일변도를 벗어나 정

치외적인 경제·사회 부문에서는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나가

고 있다 (石之瑜, 1994).

이러한 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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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체제(一國兩體制)를 주장하면서 중국통일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그 동안 비정치적인 분야와 민간차원에서 이룩한

관계발전을 토대로 양안 (중국인들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언급할 경우 兩

岸으로 부르고 있다) 의 정치적 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새

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대만도 교류 협력 초기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대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대만정부는

중국이 일국양체제를 고수하는 것처럼 삼불정책 등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정치외적인 분야의 양안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전

환을 추진하여 왔다. 대만정부의 대륙정책 변화는 장경국(蔣經國) 집권말기

에 추진된 국민당 주도하의 정치개혁과 1988년 1월 장경국 사망 이후, 이등

휘 (李登輝)중심의 국민당 권력구조 개편을 바탕으로 한 대내외정책의 혁신

적인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중국·대만관계의 변화를 가속화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대만관계는 과거 혁명의 완결, 대만의

해방 이란 관점에서 대만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의 정책변화와 반공 , 본

토수복 이란 관점에서 대륙정책을 추진해 온 대만의 정책변화가 접합되면

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石之瑜, 1994). 더욱이 중국과 대만이

정치·이념적 요인보다 현실적 국익을 중시하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편승하면서 중국·대만의 관계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관계의 재정립 및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중국·대만관계의 최대 과제는 기존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는 동시에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인 난제들을 해결해 나

가는 것이다 (한종하, 1994).

이처럼 중국과 대만이 정치·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각 방법에서 교류·협

력을 추진하여 나가면서 어려운 통일에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델은 우

리가 추구하고 있는 3단계 통일정책의 실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

다. 특히 직업교육훈련분야를 포함한 교육·학술 부문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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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우회하여 난관을 해결해 나가면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

며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나 .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과 관계의 변화 추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중국에서 등소평이 집권하던 1978년 말부터 1979년

초를 고비로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즉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

기 3중전회를 통해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의 확립 및 대내외 정책의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만정책의 전환 의지를 강력히 시사

하였다 (鄭竹園 外, 1994). 또한 1979년 1월 1일의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을 통해 대만 정책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기에서

중국은 평화통일을 위한 군사대결 및 분열상황의 조속한 종식과 이를 위한

양안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변화와 관계개선 제의는 비록 대만정부의 소극적인 태

도로 인해 곧바로 양안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결국 대만은 중국

대륙에 있는 친척방문의 허용(1987.10), 국가통일강령 공포(1991.3) 등 대만

정부의 대륙정책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양안의 주

요 통일정책과 관계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흥호, 1993; 한종하, 1994).

1) 삼통사유정책과 삼불정책92)의 대립

중국과 대만은 장개석과 모택동이 집권하면서 첨예한 군사대립 및 정치·

경제·사회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측이 먼저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 을 발표한 이후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

기까지의 중국·대만관계는 양안의 교류·협력 확대를 겨냥한 중국의 삼통

92) 중국측의 삼통사류정책(三通四流政策)의 삼통은 통상(직접적인 교역), 통우
(우편물 교환), 통항(항공기·선박의 직항로 개설), 사류는 경제·문화·과
학기술·체육 교류를 지칭한다. 대만측의 삼불정책(三不政策)은 중국과의
불접촉·불담판·불타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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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류정책과 이를 거부하는 대만의 삼불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이렇게 대만정부가 중국이 제시한 관계개선 제의를 거부한 데에는 중국공

산당에 대한 대만정부의 불신감과 함께, 1979년 1월 1일의 미·중수교, 미·

대만 방위협정 폐기 등으로 대만의 국제적 고립감, 안보상의 위기의식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이 제11기 3증전회에서 대만문제의 해결

방식을 종래의 무력적 해결에서 평화적 해결로 전환한 이후 대만에 제시한

대표적인 제의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이외에도 엽검영(葉劍英)의 평화

통일 9개 방침 93) (1981. 9. 30), 등소평의 조국통일 6개 원칙 94) (1983. 6. 26)

등이 있다. 이들 제의는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만정권의 존속과 자치

권 인정, 대만의 기존 사회·경제체제 및 주민의 생활방식 유지, 대만의 군

사력 보유, 당대당 담판을 통한 제 3차 국공합작 실현 등 대만문제의 해결

방식 및 양안의 교류·협력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제의에 대한 대만정부의 반영은 중국이 제시한 일련의 대

만정책이 “평화를 위장한 통일전선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95). 또한 대만

93) 평화통일 9개 방침 은 3차 국공합작을 위한 쌍방 대표의 파견, 통
우·통상·통항·친척방문·학술교류·문화교류·체육교류, 특별행정구
로서 대만의 자치권 및 군사력 보유 허용, 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체제,
생활방식의 보장의 경제·문화관계허용, 대만당국자 및 각계 인사의 중
앙정부 참여 허용, 대만의 재정곤란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대
만주민의 대륙이주와 자유왕래 허용, 대만기업의 대륙투자 허용 및 합법
적인 권익·이윤 보장, 조국통일을 위한 대만 각계 각층의 건의 환영의
내용이다.

94) 조국통일 6개 원칙 은 중국 군사·정부요원의 대만 파견 금지, 대만
의 독립적인 입법권 및 현행 법률·사법기구의 유지, 대만의 독자적인
군대 유지(대륙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만의 대외 사무 처리
권한 유지, 대만의 특별기치 및 중국대만 칭호 사용, 외국으로부터
의 무기구입을 포함한 대만의 자위권 허용 등이다.

95) 즉 대만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통
일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과 대만정부를 단순히 지방정부로 간

주하는 중국의 문제 해결 방식은 결국 대만을 파괴·흡수하기 위한 정치적 음

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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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대당 담판 등 중국의 각종 제의에 응하는 것은 대만 스스로 지방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어떠한 형태의 접촉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만정부는 중국의 각종 제의를 철저하게 거부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대륙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

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평화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내부동요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대만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국민당 제 12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삼민주의에 의한 중

국 통일 방안 96)을 통과시킨 이후 중국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정

치적 민주, 경제적 평등, 사회적 다원화를 중국 전역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삼불정책은 대만이 대륙과 분리되어 적대·전쟁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라는 논리로써 삼불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만내에서는 정부의 대륙정책에 대

한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만정부도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대

만내의 비판적인 여론과 민간차원에서의 인적 교류, 경제교류 등 삼불정책

의 이탈현상을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 )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정부는 대륙정책을 포함한 대내외 정책의 전반적

인 조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987년 10월의

대륙내 친척방문97)을 허용한 조치이다. 이 조치에서 대만정부는 반공정책의

불변, 국가안전의 확보 및 중국의 통일전선 억제, 전통윤리 및 인도적 입장

96)이 결의안은 삼민주의의 신봉, 자유·민주·균부의 신중국 건설, 민주 헌정의 실

천, 중화문화의 부흥 등을 주요 골자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97) 친척방문을 통한 인적 교류는 자연히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양안 교류·협력을 촉진하였고, 양안관계를 기존의 단절·고립된 관계
에서 교류·협력의 관계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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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지라는 3개 원칙을 전제로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였다. 이 조치는

양안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인 인적 교류의 통로를 제공함

으로써 양안관계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 상황

의 변화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장경국 총통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

지도부는 1986년 3월 당내 권력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1949년

이후 정치활동을 규제하여 왔던 야당 설립 금지조치 철폐 (1986.9.28), 계엄령

해제(1987. 7. 14) 등 대륙정책 전환에 대비한 대내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1988년 1월 이등휘의 총통직 승계 이후 대륙정책이 현실적·능동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양안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서도 이를 일정한 범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즉 양안의

교류·협력을 비정치·민간차원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대만관계는 중국의 교류·협력 제의에 대만정부가 제한된 범

위에서 이에 응하여 비정치적인 민간차원의 양안 교류·협력이 일정한 궤도

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 설정, 평화정착, 통일

정책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립을 지속하는 불균형적인 관계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적 관계 개선 모색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대만관계는 기존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

는 동시에, 정치·비정치분야, 정부·민간차원을 분리했던 기존 교류·협력

방식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즉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1990. 11. 海基會 로 약칭)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 (1991. 12. 海協會

로 약칭)가 설립되어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동

시에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재기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또한 당대당 회담 제의, 불가침협정 제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양안의 정치

적 관계개선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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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는 총통부 직속의 국가통일위원회 (1990. 10), 행정원산하의 대륙

위원회 (1990. 10) 등을 설립하고 체계화된 통일지침으로서 국가통일강령 99)

을 제정하였다. 또한 대만정부는 1949년 이후 대만의 정상적인 헌정 실현을

제약해 온 동원감란시기(動員勘亂時期) (1991. 5)의 종식을 선언하고 양안

교류·협력을 총괄하는 대만지구·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 100) (1992. 7. 인

민관계조례 로 약칭)를 공포함으로써 중국과의 적대관계 청산 및 대륙정책

전환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가통일강령 과 인민관계조례 는 대만정부가

기존의 비현실적·수세적인 대륙정책을 지양하고 향후 새로운 차원의 양안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과 인민관계조례 공포를 계기로 중·대만

관계는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

했으며, 1993년 4월 해협회 왕도함(汪導涵) 회장과 해기회 고진보(辜振甫)

회장의 왕고회담은 중국·대만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

고 볼 수 있다.

98) 중국·대만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대륙정책에 기
인한다. 즉 대만정부가 적극성을 보이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첫째, 6.4 천안
문 사건 이후 중국정국의 혼란, 둘째, 소·동구의 붕괴, 셋째, 독일의 통일
등으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대만정부의 자신감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99)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은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견
지 및 분리주의 반대, 쌍방의 정치실체 및 통치권의 독립 승인(즉 주·객
중앙·지방으로의 구분을 배격), 유일·합법적 대표권 에 대한 편견 포기
및 국제무대에서의 평화공존 실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안의 통일
이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통일정책 추진과정을 단기·중
기·장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
다. 단기목표: 대만의 정치적 실체 확보, 민간교류의 확대, 중국의 정치·경
제개혁 유도,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및 평화공존 실현, 증기목표: 정부차원
의 공식적인 접촉 통로 확립, 양안의 전면적인 삼통 실현. 장기목표: 통일실
현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추진.

100) 인민관계조례 는 총 6장 9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안관계와 관련된 행
정·민사·형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재정 목적을 통일이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권익·복지를 확보하
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
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규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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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양안간의 직업교육훈련 측면의 교류와 정책현황

중국과 대만은 비정치적인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이

르게 되었는데, 양안 관계의 특성으로 보아 문화와 교육·학술 교류를 우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다. 교육 및 학술 교류는 1987년부터 서서히 시

작되어 최근 1990년대에 이르러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방침이나 지침

을 정해 이를 지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측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일반교육정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류·협

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중국교육연감, 1998).

중국은 1997년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 이후, 본토와 홍콩의 교육교류

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발전속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교류

의 수준에서도 차츰 단계를 높여가며, 교류의 범위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주요 현황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홍콩지역의 교육관련인사를 초청하

거나 혹은 방문한 홍콩의 교사·학생 및 교육종사자는 1998년 통계에 따르

면 1,500여명에 달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 직속고교 및 직속기관이 홍콩에

방문하여 교류하도록 보낸 학생·교사 및 교육종사자는 3,100명에 달하고

있다.

쌍방 교류의 주요 내용은 학술강연, 과학연구의 협력, 연구생의 연합 양성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교사의 표준

중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는 중국내의 대학에

교재집필을 위탁하고 훈련반을 개설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홍콩공

무원 훈련반을 개설하여 이들이 합병 이후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

고, 화동사범대학은 홍콩중학교 교장 훈련반을 개설하였다. 홍콩의 복귀를

환영하기 위해 각지의 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다른 규모의 영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기초 위에서 1997년 6월 6일 국가교육위

원회는 북경에서 북경 상해 마카오 홍콩대학생 홍콩회귀영접 영어연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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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를 개최하였는데, 11명의 각지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강청 (李崗

淸)부총리가 대회에 출석하여 관람하고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홍콩반환을

축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상호 방문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축하하는 행사

를 가졌다. .

또한 정책적으로 많은 기금회를 만들어 교육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

고 있다. 예컨대, 홍콩邵氏기금회 英東교육기금회 曾憲梓교육기금회 華夏

기금회 王寬誠교육기금회 홍콩柏寧頓(중국)교육기금회 홍콩전신교육기금회

와의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이런 기초 위에 1997년 초부터 국가교육위원

회 또한 홍콩 方樹福堂기금회와 합작하여 중국본토의 빈곤 지구에 출자하여

기초교육계획을 실시하였다. 홍콩의 王丹萍기금과 합작하여 왕단평교육기금

을 설립하고 中小學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997년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술한 기금회를 통해 인민폐 약 2.69억원의 기

부금을 획득하여 대 중 소학 361곳을 건설하였고, 우수한 교사 1,360명에게

자금을 출자하여 지원하였으며, 또한 고등원교에 출자하여 18번의 국제회의

를 열어 11명의 외국학자를 중국으로 초청하여 강연하게 하였다. 기금의 출

자범위는 고등교육 중등사범교육 직업기술교육 기초교육 등 각 방면에 두루

미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추진 결과 중국본토 교육사업의 발전에 상당한

추진 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1997년 국가교육위원회 직속고교 및 직속기관이 마카오에 가서 학술회의

단기 학술강연 연수 교육담당 등에 참석한 인원은 500여명에 달하였고, 마

카오 교육계인사 및 방문단체 14개 등 300여명이 교류하였으며, 동시에 북

경에서 북경 마카오 학생의 하기학교를 개설하였다. 마카오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국가교육위는 중국본토 고교에 위탁하여 마카오 정부 공무원 훈련반

중소학 교사 하기 (계) 훈련반을 개설하였다.

1997년 해협양안의 교육교류는 1996년과 비교하여 더욱 빈번해졌다. 국가

교육위원회직속고교 및 직속기관이 대만에 파견한 인원은 약 500여명에 달

하며, 그중 수준이 비교적 높고 기구의 규모가 큰 조직도 10여 개나 있었다.

이들 기구가 교류한 대만교육계 방문인사는 약 950명에 달하였다. 교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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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학술회의 학술강연 과학연구의 협력 및 학술 방문 공연 및 학교대

항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1997년 중국의 142개 고교가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을 모집하는 업

무에 참가하였다. 한해동안 홍콩학생은 모두 326명을 모집하였는데, 그중 대

학원생은 54명·본과생 260명·예과 및 연수생 등은 12명이었다. 마카오 학

생은 997명을 모집하였는데, 그중 대학원생은 127명·본과생 861명·예과

및 연수생 등이 9명이었다. 대만에서 모집한 학생은 모두 945명이었는데, 그

중 대학원생 152명·본과생 663명·예과 및 연수생 등은 130명이 있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5명의 홍콩 대만연구생과 57명의 마카오 본과생에게 장학

금을 수여하였으며, 7명의 마카오 연구생에게는 학비를 면제해 주었다.

중국의 이러한 교류정책은 특별히 직업교육훈련분야를 분리하여 정책을 추

진하는 것보다 우선 전체적인 교육분야에서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중국당국과 마찬가지로 양안의 교류·협력에 교육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만당국은

1987년 11월 이산가족의 중국방문을 허용하면서 그간의 3불정책을 수정하여

중국 본토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1991년 중국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대륙업무조직체계를 완

성하고, 양안관계를 다루는 정부 기구로 총통 산하의 국가통일위원회를 설

치하였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원의 대륙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기타의

통일 관련업무는 각 중앙정부의 위원회 및 부가 협조하고 있으며. 특히 정

부가 통제 가능한 민간단체인 해협교류기금회를 활용하여 중국과 교류·협

력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문의 교류를 보면, 민간단체의 중국방문 및 각 종 학술회의 등의

참가와 개최를 허용(1988. 11)하고, 중국의 유명인사 및 해외거주 중국학자

와 유학생의 대만 방문과 시찰을 허용(1988. 11)하고 있다. 중국의 사업가를

포함(1991. 12)한 해외거주 학자와 유학생으로 제한 (1992. 6)하고 있지만, 중

국의 방송매체 관련 인사의 방문 및 촬영도 허용 (1989. 4)하고 있다.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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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민간단체의 인사 파견 허용(1990. 4)이 이루어 졌고, 이를 다른 기구

에 확대 적용 (1991. 4)해 나가는 추세이다.

최근에 와서는 중국인사의 방문을 제한 없이 대폭 수용(1991. 7)하는 등,

양안 학생교류의 허용 (1992. 5) 범위를 차츰 넓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교육부문을 보면, 1992년 대만은 교육부의 지원으로 중국대륙의 직업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찰단을 파견하였고, 이 결과에 대한 보고

서를 발간하고, 정부에 대하여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요 보고내용은 대

륙지역의 직업교육훈련 현황·직업교육훈련 실시 기관 방문기 등이며, 건의

사항은 양안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의 필요성·상호간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법령·교원양성·과정 등의 연구와 협력의 필요성, 대

륙 (중국)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만 당국의 지원·학생의 상호 교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양안이 발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이다.

이후 대만은 지속적으로 중국 대륙의 직업교육훈련측면의 실태와 정책 등

을 직접 방문하여 실증적인 연구는 물론 상호방문을 통한 직업기술교육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중국과 대만의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양안 및 홍콩·마카오 등

과의 교류를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의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핵

심은 교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과 대만의 교류는 초기의 많은 제

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수준은 만족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

며, 이에 대한 개선과 발전적이며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업교육훈련이 교육 혹은 문교라는 명칭에 포함되고 있어 직업

교육훈련의 독립적인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

만의 직업교육훈련 관계자는 대만정부가 정치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양안의 기술 및 과학분야의 교류에 대해 소극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즉 대만의 직업기술교육훈련 담당자 및

관계자들은 대만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상의 구호와 실제 정책이 일치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주화 촉진 및 양안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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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술교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대만정부가 중국의 통일전선 기도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보다 정정당당하게 학술·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실질적인 기술발전을

위해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분야의 독자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정

책적인 지원과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라 . 향후 전망

중국과 대만은 교육 및 학술분야의 교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

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는 초보적인 교류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안의 산업구조와 인구문제 등

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중국·대만간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안의 학술

및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여전히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제

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전문가 및 관계자와 정부간의 의

견대립도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안간 교류에 소

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대만정부가 최근 정치적인 고려를 최대한 억제하고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 교류 자체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양안의 학술교류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대만의 이등휘

총통은 대표적인 학술기관인 중앙연구원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향후 양안은

정치제도·이념의 구속을 벗어나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해

의 촉진, 적대감 해소는 물론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101) 는 점을 강

조함으로써 양안의 학술교류는 물론 직업기술교육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101)이와 함께 이등휘 총통은 학술연구는 정치적인 문제를 초월해야 하고, 학술·언
론의 자유는 결코 소수학자의 특권이 아니며, 양안의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과정
에서 양안정부는 국민의 토론의 자유, 정보취득 및 전파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
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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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간섭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양안간의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분야에

서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변화의 주요 방향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대만은 상호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록 단시

일에 해결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정부차원의 교류정책

이 정착되고 나아가 상호의 필요에 의해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실질적인 협

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양안의 학술교류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대만의 해기회 와 중국의 해협회 와 같은 중개단체를 통해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직업기술교육협력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직업기

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교류의 순서를 보면 일반적인 교육분야에서 차츰 구체적이고 실용

적인 분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직업기술교육 및 직업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결국 이러한 양안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의 필요성 인식은 정부의 정

책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정부정책은 군비문제와 관련 된 고급기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술교육훈련분야에서 활성화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과 대만의 교류는 정치적인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류대상·주제의 선별, 융통성 있는 교류방식의 채택 등을 통해 계속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에너지 개발·과학기술 분야 등 쌍

방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교류는 더욱 구체

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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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은 우리와 같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로서 우리와 같은 아시아

주에 속해 있으며, 또한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도 비슷하다. 중국

이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대만은 남한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점도 같다. 따라서 양방간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에서

보면, 교류정책이 추진되면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는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대만간의 교육·학술을 중심으로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교류로

부터 시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치적 부문인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자료와 정보 및 인적·물

적 교류부터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교류하고 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에 대한 접근이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남북간

에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실현

하여 나가자는 3단계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직업교육훈련

분야의교류 및 협력도 정치적 색채가 약한 비정치적 부문부터 내용을 설정

하고 점진적으로 그 내용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방향

을 설정하는 것이 상대측에 대한 체제 유지의 불안감도 해소하여 나갈 수

있고, 그간에 쌓여 왔던 적대감도 해소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신뢰도 회

복되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기술교육

중에서도 상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와 정보 등이 우선 순위

로 설정되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민간 위주의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중국과 대만도 체제의 차이와 정부 당국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문교 부

문의 교류와 협력이 민간 위주로 추진되어 그 성과를 얻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어 가능하게 되었지만, 우리도 조만간에 북한의 개방

을 전망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주동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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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며, 체제 유지의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업기술교육훈련부문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북한도 기술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고 판단된다.

더구나 정부 차원에서만 교류·협력이 실시된다면, 여러 복잡한 형식 및

절차가 필요하고, 자칫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부처간의 이견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중국과

대만처럼 민간단체가 추진한다면,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우선하여 설정하고 융통성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민족동질성 회복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직업기술교육의 상호발전이라는 순수성에 입각한 교류와 협력이 추

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상호 산업의 발전

과 직업의 안정 및 경쟁력제고라는 비정치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게 되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정치에

얽매일 때는 오래 지속될 수도 없으며, 상호 불신만 조장하는 역기능만 강

화시켜주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대만도 우리와 같이 체제의 다름으

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두다 보니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그 속도도 더디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간의 직업교육훈련분야

의 교류와 협력은 순수하게 본래의 기능에 입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간의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중개할 수 있는

중간매개 집단을 해외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 대만간의 교

육·학술 교류에서도 처음에는 직접적인 실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싱가포르

와 같은 중립성을 지닌 집단이 중간에서 어려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그간 흑백 논리에 너무 철저하여 미국과 일본 등의 교포들

도 양분되어 대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념과 체제가 너무 다른 남

북한간의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도 중개하기 어려우며, 설령 앞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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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추진된다 하더라도 난관에 봉착할 때 이를 타개하여 나가는데 어려

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수민족으로 자치주와

자치권을 갖고 운영하는 중국의 조선족을 중간 매개집단으로 육성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의 교포 중에도 중립을 지키는 집단을 육성하여 문제가 발생

할 때 이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중간매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 혹은 연구기관은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구상하고, 지원 조

직 및 계획을 수립하여 장차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해협회나 해기회를 두

고서 교류·협력을 주도하며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대륙위원회와

국가통일 강령을 설치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실성 있게 교

류·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또한 대만은 중국에 직

업기술교육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중국의 직업기술교육현황을 파악

하고, 협력 및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

우 크다. 남북한 체제가 다른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이와 같은 지원 조직이

필요하며,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부문을 우선 순위로 책정하여 추진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을 세워 협상에 임하고, 교류·협력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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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

1 . 정책의 방향과 과제선정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요인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통일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는 모든 통일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통일 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도 이점을 인식하면서 통일 달성에 기여하는 차

원에서 정책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일반 통일정책의 하위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통일을 위한 국가의 기본 방향과 정책은 각 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

지만,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이 견지되고 있으므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

훈련정책도 이를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과제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을 대비하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관

성과 보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즉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이 독

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정책의 상하좌우의 다른 영역과의 일

관성 확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

일을 대비하는 각 분야의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통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인식하면서, 통일을 대

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

고자 한다. 주요 요인은 앞에서 검토한 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정책의 환

경과 정책적인 내용 등을 북한의 특성을 중심으로 남한과 비교하여 통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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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 설정과 과제 제시에 연계시키고자 한다.

가 .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환경

1) 정치적인 측면

북한의 정치적 이념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강조하

고 있으며, 권력은 최고지도자 1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은 김일성 및

김정일 부자의 지시와 당의 방침 및 노선에 따라 정책과정이 이루어지고 있

다. 정치체제도 당과 수령의 1당 독재체제와 수령지배체제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운영체계도 민주집중제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도 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비능률적인 체제를 가지고 잇다.

반면에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이념은 자유민주

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권력구조는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의 분

산과 지방자치제를 통한 분권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운영도 주

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 투표가 활용되는 등 민주성의 강조가 두

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이러한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교조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보다는 상호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

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도 역사적으로 보면,

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의 단계를 거쳐

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각 단계마다 지배적인 정책지향성은 달랐다. 오

늘날에 와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도 경제적 평등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증대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주의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

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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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제적인 측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북한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경제력은 모든 부문에서 남한보다 훨씬 뒤져있고, 산업

구조도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비스업이 부진하고 1차 산업

의 비중이 높은 반면, 2차 산업에서도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식량사정도 어려워 경제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과 사유제의

인정 등으로 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도 북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사

회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의 개선 및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개방적인 체

제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 북한이 중국과

같이 개방정책을 취해야 만이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용이하게

될 수 있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예측은 이루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

경제측면의 환경차이를 고려하여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 사회적인 측면

북한의 사회정책은 계급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계층도 출신성

분에 따라 핵심계측·동요계측·적대계측 등으로 분류하여 사회안정성과 국

가안전보위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직업별·소득별로도 계층이

분류되어 노동자 및 농민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계급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직업구조는 북한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1·2차 산업 종사자가 많아 인위적

인 직업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의 사회정책은 개인의 능력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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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의 계층도 인위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계층간의 이동도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한

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종사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의 산업구조 및 인력의 구성

을 고려하여 정책방향과 과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농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문

제를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남한보다 높고, 노동력의 질에

서는 남한보다 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북한보다 남한의 고령

화 정도가 높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 직업교육훈련의 정책특성

1) 정책결정 측면

북한의 모든 정책은 김일성 및 김정일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업교육훈련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직업기술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되고,

당에 의해서 결정 및 추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책결정이 최고권

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업기술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정책결정이 한 개인이 아닌 다양한 의경 수렴과 검토를 거

친 후 입법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합법적·민주적인 제도화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은 사회의 변동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수

요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북한은

공급자 중심의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남한은 수요자 중심의 개인주의

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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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결정의 차이에서 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 정책추진 측면

북한의 직업기술교육정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 특징이다. 즉

정책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권력자의 지시만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

기는 독단적인 정책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의 정책은 점진적이며 분석적인 것이 특징이다.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정책의 형성과 결정 및 집행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합

법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정책추진방법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통합의 어

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

에 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점진적·탄력적 정책추진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 정책내용 측면

북한의 직업기술교육정책은 가장 우선시 하는 내용이 정치사상과 김일성

주체사상교육의 강조이다. 이는 기술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먼저 강조하

여 당과 김일성부자에 충성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

음에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작인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북

한의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이 급진

적이고 정책의 환경을 무시한 폐쇄성을 띤 정책내용이 대부분이다. 동시에

직업기술교육의 평등성과 집단성·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통한 반복교육의

강조 등이 정책내용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기본을 두고, 탄력

적이며 자율성이 강조되는 정책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안정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등 북한과는 그 내용

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 직업기술교육정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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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의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정책에 익숙한 주민의 사고와 행태를 점진적으로 간격을 좁히고, 상

호 이해·협조할 수 있는 통합형의 새로운 체제를 개발·시행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Ⅴ- 1>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비교

구분

내용
북 한 남 한

정책이념
사회주의 직업교육이념, 주체사상,
전체주의, 평등성

자본주의 직업교육이념, 자유민주
사상, 다원주의, 형평성

정책과정 폐쇄적, 고정적, 단기적, 강제적 개방적, 탄력적, 장단기적, 자율적

정책목표 사회주의 건설, 집단의 실적향상
직업의 안정, 복지사회 건설, 개인
의 능력향상

정책환경 변수의 단순성, 환경의 소극적수용 변수의 복잡성, 환경의 적극적수용

정책결정 일인 혹은 소수(비합법적, 정치적) 다단계(합법적, 합목적적)

정책추진 급진적, 공급자 중심, 기계적 점진적, 수요자 중심, 탄력적

정책내용
교육훈련의 일치, 이론과 실기의
결합, 정치사상의 강조, 공급자 위
주, 대외 선전지향적

교육과 훈련의 분리, 이론과 실기
의 불균형, 신기술 강조, 수요자 위
주, 대내 내실지향적

정책형태 및
대상

집단주의 지향, 집단 및 계급 개인주의 지향, 개인 및 계층

정책평가 주관성 지향 객관성 지향

정책방향 사회(경험)교육훈련→학교교육 학교교육→사회(경험)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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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기본목표와

전략

가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기본목표

정책목표(policy object iv es )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desir able future st ate )를 말한다. 정책은 특정 문제에 대하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

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상이며, 희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목표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국가시대에 전국민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개인의 직업안정과 복지개선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 등을 통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정책목표는 정책의 개발이나 정책분석을 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집행을 구속하는 행동지침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책집행의 결과

와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

업교육훈련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맞이하며, 미래의 바람

직한 직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거시적 목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국민전체의 평생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의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화합 및 삶의 질 (qu ality of lif e )의 향상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 신기술의 시대라고 일컫는 만큼 전국민은 정규제

도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계속교육 등을 토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속적인 평생교육훈련은 우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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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향상된 직업능력은 직업의 안정을 가져

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동안 낙후된 직업능력으로 인하여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직업교육훈련정

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

를 유도하여 이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

로서 남북한의 지역간 경제적 차이와 소득의 격차를 줄여서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 통일국가의 국민 직업안정과 사회적 안정추구

남북의 통합은 새로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의

하나가 직업의 불안정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직업

교육훈련정책과정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정

책적 조치가 중요하다.

3 )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한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기본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은 산업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질

의 산업인력은 바로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동안

남북한의 각종 통계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산업과 노동력 수준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주

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지역에 있

는 산업시설에 양질의 산업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목표가

달성된다면 통일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목표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해

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한지역 인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고, 현지주

민을 현지에서 교육훈련 시켜 현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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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일국가의 종합적·체계적 인력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우리가 통일국가를 달성하면, 우리 나라의 인구는 약 7,000만 명에 이르게

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인력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

육훈련정책은 기존의 인력개발정책을 분석·검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직업교육훈련의 과정 및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모든 정책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해서 모두 달성되는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추진은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과 관련한 정책은 상황의 예측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설정과 추진전략은 규범적·당위적 차원에서 설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1) 남북한 전체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개발과 홍보

통일을 전후하여 남북한주민은 직업문제 또는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상

호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어, 마치 지방자치제실시에서 나타났던

님비·핌비현상과 같은 역기능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북한주민 모

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직업안정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련한 가치기준의 개발

하여 이를 홍보하고 설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민족

의 동질성 회복,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 교육, 남북한주민의 인력통합에 따

른 시너지 효과와 국가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 남북한주민 모두

가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2 ) 민주성 확보를 통한 전국민의 지지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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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성공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민의 지지와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전국민의 지지

와 지원 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

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 과정의 민주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

책문제의 형성·결정·집행·평가 등의 과정에서 민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정

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민

은 정부의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이며,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 자율성 강조를 통한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통일을 전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각 분야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보

다는 자율성을 강조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

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특히 자율성을 강조함으

로서 정책추진의 원활성·정당성·실현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유도는 자율성을 강조했을 때 기업체·종교단체·봉사단체

등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

4 ) 다양성과 탄력성을 확보하여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령정책은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 통일환경은

물론이고 국제적이 변수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예측성이 떨어질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최대한 다양성과 정책의 탄

력적 운영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과정

통일을 전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주민 및 북한·남한주민간의 이

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남한지역의 소외계층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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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형평성을 고

려한 신중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탈북자와 북한주민뿐만 아니

라 남한지역의 실업자와 소외계층 주민을 배려하여 최대한 형평성을 기초로

하는 정책추진전략이 필요하다.

6 )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목표

의 효과적인 달성은 물론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다.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목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

으로 실천적인 하위 목표가 설정·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의 과정은 정

책의 목적·목표를 고려하여 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7 )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성제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시·공적으로 단기나 기존의 제한된 지역이

아닌, 시간적으로 장기적이며 공간적으로 남북한은 물론 국외 한인을 포함

한 광범위한 정책적 비젼을 제시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방향을 생각하는 거

시적 차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통

일국가의 7천만 인구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및 러시아의 조

선족까지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및 인력개발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단기간에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님으로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갖

는 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

8 ) 다른 통일대비 정책과 상호 보완하는 교호성 확보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상위 통일정책의 영향을 받고, 동시에 주변

의 정책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의 개방성을 확보하여 끊임없이 바뀌는 환경을 고려한 정책간

상호 교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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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전략 이외에 기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추진 전략으로 일

반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합법성·효율성·효과성 등의 확보를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3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규범적 방향

과 과제

가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 7 ,000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의 구조적 발전과 질적인 발

전을 지향하여 남북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직업기술교육은 사회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

고 있다. 사회의 변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물결과 사조가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사회변동이

유발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적인 기본 방향은 우리

나라의 직업기술교육을 구조적·질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

고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과정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와 과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을 대비한 여러 정책 중에서 특히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 특

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추진되

고 있는데, 통일을 대비한 정책은 국가정책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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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의 통합은 상호 보완을 통한 우

리 민족의 역량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통일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민족의 통합이며, 동시에 통합된 민

족의 화합과 사회적 안정일 것이다.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국민의 직업안정이 필요하며, 직업의 안정은 바로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의 안정은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내재된 다

양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인 상황 예측을 통한 계획이 수립·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전후의 각종 변수를 파악·검토·분석하

여 재원의 정확한 배분도 이루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런 조치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요원의 확보와 실질적인

조사·분석 및 해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충분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

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통일 조국의 미래를 착실히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 주민의 지역적·경제

적·사회적 추세와 여건을 고려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직업교육훈련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북한의 기술교

육훈련정책환경을 검토해보았듯이 산업구조·산업시설과 직업의식·직업몰

입도, 학습경험·훈련내용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동·발전하는

산업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다양한 형

태의 교육훈련 내용을 개발 및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에서 교육훈련 내용의 탄력적 운영·실용적이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내용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구조적 발전을 위해 정책과정에

책임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이 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민간단체·

자문 및 상담기관·NGO·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구조적 다양성을 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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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은 경제·사회·교육정책의 수립 및

노동과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각 직업분야를 책임지는

기관과 각 직업별로 대표할 수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로 구성 된 민간기구대

표자,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이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

기관과 봉사기관, 지역사회의 대표 등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시대를 맞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구조적 개선과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정규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사내교육·성인교육·통

신교육·직업훈련·직업지도·진로지도 등 공개적이고 탄력적인 보충제도를

통해서 남북한 주민 모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구현 및 질적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 다양한 교과과정의 제공, 남북한 지역의 다양

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단기·장기 등 특별과정의 제공, 일정한 프

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인정제 혹은 학점은행제의 실시

및 자격의 상호인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을 들 수 있다.

다섯째, 통일시대를 맞이한 직업교육훈련은 직업능력의 질적인 개선에 목

표를 두고, 남북간·지역간·도농간·남녀간·계층간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

한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등한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취득 자격의 인정·교사 및 직원의 자격·학생과 교사의 비율·교

육기자재 및 시설 등의 질과 종류·학습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은 평생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연구의 주

요 분야는 통일시대의 남북한 통합 평생교육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준비,

통일을 대비한 북한주민의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 통일시 북한 지역

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 통일시대 우리 민족의 인적자원개발 전

략, 통일대비 남북한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교육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한 기

초연구 및 구체적 방안 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일곱째, 연구결과·평가 결과 등이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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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행정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의 통일 환경은 매우 동태

적이며, 예측가능성이 낮은 정책영역임으로 통일을 전후한 현실의 변화를

바로 연구·분석·평가함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문제를 해결

하고,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과 관

련된 직업교육훈련정책 담당 공무원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관련 정책의 신속성과 효과성 및 교육훈

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남북한 주민의 직업교육훈련

을 위한 재정 및 자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통일독일의 경우

만 보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일비용이었다. 즉 통일은 각 영역에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데, 직업교육훈련의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

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예산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재정 혹은 기금의 확보·

적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기업체,

종교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홍보 및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일반교육과의 연

계가 필요하며 , 일반교육정책의 초·중등과정에서 직업교육

훈련의 중요성과 방향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한다 .

앞에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과 방향은 남북

한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간 양 체제에서 공부한 학생

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고와 태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

다. 특히 북한 청소년 학생들은 자본주의와 직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없

기 때문에 일반교육에서 기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도 및 현대 문명의 변화

에 다른 실제적인 기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초·중

등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이런 초보적인 일반교육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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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와 과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직업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초보교육은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직

장 혹은 각 지역의 교육훈련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원하는 자에게 모두 기

회를 주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초보적인 직업교육은

통일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다양한 흥미와 능력에 따른 교육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일의 세계·기술과

상품을 소개하여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교육의 시야를 넓이고, 이론뿐만 아

니라 기초적인 실기를 통해서 학습과정을 전차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다라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 직업기술교육과 정

규교육제도 이외의 직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한 적응력을 부여한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며,

이들이 새로운 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직업기술

교육 및 직업지도·진로지도 등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은 이론과 실기를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미 북

한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이

점을 유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교육에서의 직업교

육훈련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기법과 실험접근 방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계획수립방법과 의사결정방법에서 경험이 동원되어 학습자에게 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생산작업의 조건 등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통

일사회의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과 여가선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수리

능력·의사표현능력·외국어능력·상품 및 기술에 대한 평가능력 등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반교육의 성격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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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사회변화와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기술변화의 일반

적인 경향과 양상을 이해하고, 이들이 우리 개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 혹은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렇게 함으로서 자신이 습득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활용하여 통일 사회환경에

서 개인과 가정 및 사회의 발전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세대들에

게는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의 당위성·시급성 등을 교육하고, 직업교육훈

련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심어주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지역의 신세대들도 고려하여 그들도 새로운 통일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회에 맞추어 교육·훈련함으로서 환경변동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 .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중등 및 고등

교육단계를 비롯한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을 파악하여 , 각 단

계에 대한 내실 있는 조직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통일환경에서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은 통일국가가 달성 될 경우 남북간

혹은 지역간 및 계층간의 취업의 기회·교육의 기회·직업의 기회·직업교

육훈련의 기회 등에서 불균형이 우려됨으로 전통적인 교육의 구조와 내용이

재정비 및 조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7,000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

업교육훈련 조직체제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취업 및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청소년·성인 등 수요자의 필요

에 따라 교육과 훈련의 선택권을 주고, 또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

도록 후기 중등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젊은 성인

이나 청소년들이 새로운 통일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단계에

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물론 고용에 책임 있는 기관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

체제와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준의 교육구조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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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통일 환경에서 직업의 준비과

정으로서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은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간 이질적인 사회에서 생활했던 남북한 주민

이 새로운 환경에서 각자 개인의 직업선택과 교육훈련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또한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이나 이직이 용이하도록 광범위한 지식

과 기술 및 기능을 학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입

직시 전문영역에 대한 완벽한 준비와 취업 중에도 효과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통일 환경하에서는 직

업교육훈련은 급진적이고 편협한 전문교육은 피하고, 전문교육훈련을 실시

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훈련단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미취학 실직청소년·장애인·군제대자·북한

지역이탈 후 귀국한 주민 등에 대한 정책적인 특별한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

다. 특히 이들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정책에 특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직업안정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수행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조직

의 정비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지역적·경제적·계층적인 차별이 없이

모든 주민 및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의 조

직체제를 위한 새로운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통일시대는 각 영역에 걸쳐 사

회적인 변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예외 없이 이런 현상

이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준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단체 및 봉사단체의 체계적인

조직정비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전일제와 시간제를 포함한 몇 가지 기본적인 조직

형태가 남북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며 남

북한의 각 분야 특성을 고려한 전일제 직업교육훈련 체제, 새로운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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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과 공장·농장·기업체 및 사업체 등을 순회 방

문하며 교육 훈련하는 샌드위치식 제도의 도입, 특히 북한의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에 청소년 및 교육훈련생들이 용이하게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제공과 지역특성에 맞는 단기과정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구간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새로운 환경의 변화 즉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책임 있는 관계

당국에 의한 시간제 교육제도가 도입·추진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남북한 교육제도에서 의무교육 혹은 특별교육을 마친 후에 제공되어야 하

며, 최고의 정규교육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제

도에 의해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은 남북의 지역 혹은 기업에서 모두 전일

제와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인정되고, 책임 있는 기관 및 각 기업체는 일정

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실습장비는 지역적 차등

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

중식 작업장이나 이동식 훈련장 혹은 공동실습실 등은 여러 교육훈련기관에

서 활용되도록 하며, 특히 계속교육 및 북한주민의 특별교육훈련을 위해서

는 각 지역의 실습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및 조직

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도 교육훈

련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새로운 직업환경을 맞이한 직업의 준

비과정으로서 그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적

용·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기술·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직업교육훈련연구와 정책 및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기관과 고용당국 및

직업별 관계기구는 다각적인 연구와 협조를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히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분단의 시기에 단절되

었던 문화·전통·습관·이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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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포함하고,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여 두 가지 이상의 다기능

혹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편성되어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 지역 모든 주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

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의사소통과 직업기술교육훈련 용어의 통일 및 습득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력이 부족한 분

야 및 즉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자원

과 재원을 분배하고, 점차 직업기술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프로

그램을 개발·편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분야의 직업준비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남북의 균등한

농촌발전을 위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일반분야와 직업기술분야의 두 영역에

서 농업직종 종사자의 특수한 요청에 부응하는 조직과 내용을 채택하고, 다

른 직업분야와 질적인 면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동시에 농촌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보급활동, 연구기관과 교육

훈련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방향을 제시하는 다각

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 소기업·자

영업·수공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본적인 기술·기능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

면도 포함시켜 사업전체를 합리적으로 조직 및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한다.

새로운 사업 및 상업분야의 직종으로 인도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정보관리·사무관리 등에 관한 완전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모든 경제분야에서 사업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

는 조직 및 경영기법에 관한 교육훈련이 되도록 한다. 특히 북한 지역출신

의 주민은 자본주의적인 사고와 유통과정 및 마케팅 등을 소개하고 교육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시대에 사회봉사분야의 직종을 원하는 수요자들에 대한 교육훈

련 프로그램은 남북한의 문화적·역사적 배경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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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직업분야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지역의 특

수성과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라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계속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

다 .

통일시대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은 정규교육제도와 훈련제도뿐만 아니라 평

생교육체제 안에서 추진하는 계속교육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취업

전에 학력·자격취득 혹은 일반·전문교육 등에서 남북한 모든 주민에 적용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이 이루어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기존의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및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그간 남북에서 실시되었던 계속교육으로서의 성인일반교육을 재검

토함은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성의 개발과 직업의식의 개선, 전문분야의 향

상 가능성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동안

직업분야에서 갖추었던 지식과 실제능력 및 기술·기능을 보충하여 새로운

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직종에

서 변화하는 신기술 및 신지식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통일시대에 맞지 않

는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는 직업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직

업교육훈련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 내용은 계속교육으로서 연

령·성별·학력·경력·출신지역·지위에 관계없이 새로운 통일환경에서 직

업의 안정과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교육훈련 내용이어야 하며, 동시에 특수 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직

업교육훈련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시대의 계속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충분한 홍보와 새로

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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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접

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는 물론 다양한 홍보를 하여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일

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계속교육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

의 직업교육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작업장에서 근무 중에 제공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②직업기술교육훈련을 원하는 직원과 계속교육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와 특별히 계획된 시간제

과정 운영, ③계속교육을 위한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의 평생

교육센터에 야간 혹은 주말 과정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설치·운영, ④

각종 통신시설을 활용한 계속교육, ⑤교육방송 및 T V의 확대 운영과 다양

한 프로그램의 제공, ⑥통일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직업능력을 개

발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세미나·공청회·설명회 혹은 토론회의 개최, ⑦각

지역의 기업체 혹은 단체간의 인적·물적 혹은 시설 등의 교류와 인정, ⑧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모임에 대한 주선과 지원.

셋째, 계속교육으로 통일시대의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특히 북한

출신 성인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경험과 이미 습득한 전문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수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한 개인 혹은 집단의 필요를 만

족시킬 수 있고, 환경과 기술적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계속교육으로서 특수한 집단을 위

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물론 직업

의 선택과 고용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법·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

며, 중년이상 혹은 고령자의 경우 적절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응능력 향상과 직업알선 등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통일시대의 환

경변화 중에 국외로 이탈한 후 귀국한 주민 및 신체장애자·북한군인 출신

등에 대한 계속교육으로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새로운 환경과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특수한 시설과 지원책이 준비

되어야 한다. 특히 계속교육의 자원은 통일시대의 대두로 발생하는 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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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반숙련 기능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마 . 통일을 전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는 직업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직업지도와 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 등이 포

함되는 광범위한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

통일시대의 직업지도·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은 남북한 모든 주민

에게 직업과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정책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

업지도와 진로지도는 각자의 흥미와 능력을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정확

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전교육 또는 계속교육에 관계없이 그 목표에 알맞은 교육 혹은 직

업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만족스런

직업 및 직장경력을 유도할 수 있고, 직업의 초기단계 및 그 후의 단계에서

직업의 선택과 진로의 결정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교육

이나 취업의 어느 수준 혹은 단계에 있어서 그 이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통일시대의 남북한 혹은 지역적·기관별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업지

도·진로지도 및 직업의식 개선 노력은 직업교육훈련·상담·취업·취업알

선 등의 업무간에 긴밀한 상호 연락망과 협조가 있어야 하며, 변화되는 직

업환경과 생애에서의 고용·경력개발 및 발전 기회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취업한 자

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과 계속교육훈련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과 여성 및 북한 지역출신의 주민을 위해서는 특별한 직업지

도·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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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동시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의 특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일반교육으로서 중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 및 직업·진로에

관한 지도는 현장성을 강조하여 현장견학 및 기초적인 실습을 등을 통한 광

범위한 수준에서 실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직업선택의 긍극적 필요성과 합

리적인 직업선택의 중요성을 이식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제도 이외의

훈련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에게는 교육훈련의 유

형을 자율적·능동적으로 선택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직업준비 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직업지도는 열려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필요한 학력 및 앞으로의 평생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지도

하고, 교육훈련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학생

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진로지도는

성인근로자 자신의 수요와 요구에 가장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

도록 도와주고, 개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수준의 훈련과 관련을 맺게 하여

스스로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직업지도는 개인의 태도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

적·기술적·가정적 요인에 관한 지식, 적성검사를 포함한 검정결과의 객관

적인 평가로부터 얻은 정보, 개인의 학업성취도 및 직장에서의 성취도에 관

한 지식,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에서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력 기회에 관한 지식, 새로운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의식의 개선 등과 같은 부분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직업지도와 진로지도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고용에 관한 추

가기록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 관한 교육훈련의 누가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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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학습과정 및 방법 등이

남북한주민의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이어야

한다 .

모든 직업기술교육훈련과정에서 학습방법은 교육훈련 내용과 동일하게 중

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모든 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습자료가 개

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내용은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

다. 실험실습실 및 작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학 및 과학 등의 기초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조작과 기술적인 이

론에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 및 기능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학 및 과학 등의 기초능력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학습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육공학적 매체를 이용한다면 학습

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지역상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훈련에서 소외

되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에서 실시하는 각종 방법을 상

호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수용에 크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에 사용되는 학습방법과 자료는 교육받는 학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

어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용어를 통일하여 새로

운 학습교재의 발간 및 보급이 필요하다. 새로 발간되는 교재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교류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되는 실습용 기계 및 장비는 사용자의

수준과 산업체의 수요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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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지원과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결과 평가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 학습자

의 교육훈련결과는 평가를 통해서 그 수준과 개선 방향을 감지할 수 있으므

로 개관적이고 주기적인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훈련평가는 흥미·태도·상대적인 진도 등을 고려하여 적성과 적응력·

시험 및 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도 자신의

진도에 관한 평가에 참여하여 학습상의 문제나 그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시

정할 수 있는 환류 (feed- back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사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유능한 교사와 행

정인력을 확보하고 ,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지

도·감독 및 격려가 필요하다 .

통일시대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는 적정한 인원의 훌륭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교사 및 행정담당자와 직업

지도 담당자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지역에 파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수

와 승진 등의 대우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과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훈련전문직으로 설정되어

야 하며, 동시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격적·도덕적·전문적·교육적 자질

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교육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도 다양하고 넓

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해야 되고, 통일시대를 이해하고 사명감이

있는 사회적·문화적 소양을 갖춘 교사를 임용하여 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행정책임자는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육경

력이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지도한 분야의 학습 및 근무경력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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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원숙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폭 넓은 식견을 갖추고 행정력이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시대를 인식하여 직업교육훈련 현장에서 지

원자 및 학생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하고, 모든 실습작업과 실험의 준비 및

감독·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셋째, 직업지도 및 진로지도 담당자는 그 분야에 대한 특수한 교육이 필

요하며, 동시에 통일시대를 이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훈

련이 요구된다. 교육훈련에는 기본적으로 심리학·교육학·사회학·경제학

등을 바탕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문화인류학·북한학 등의 분야도 포함되

어야 한다. 동시에 직업지도 및 진로지도 담당자는 적성·흥미·동기유발·

환경적응력 등에 관한 객관적 평가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직장생활 및 교육

기회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많이 알고 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직업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발·교육·훈

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충교육과 감독 및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서 봉사심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구체적 과제

가 . 통일 전 단계

1)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

남북한은 분단이후 그 관계에 있어 실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호 불신과 비난을 하면서도 항상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곤

하였다. 1970년대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내면서 그간의 적대적인 대결구

조를 선의의 경쟁구조로 바꾸고자하는 시도가 있은 후, 교류의 발전은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국민의 정부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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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 식량지원, 경수로사업의 지

원, 민간기업의 북한 진출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 졌다.

결국 남북통일은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신뢰의 회복에서 출발한

다고 볼 때,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도 남북의 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정부의 직업교육훈

련정책의 출발점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기본적인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교육훈련의 각종 통계, 교육훈련 시설 및 교

재 현황·사용하는 용어102) 등을 교환하여 상호 직업교육훈련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상호 보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이다.

나 )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인적 교류

그간 남북한의 인적교류는 정치인·경제인·문화인·체육인 등이 주로 방

문하였는데, 이제는 통일을 대비한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인적교류가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이 분야의 학자·전문가 및 학생들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 앞에서 살펴본 대만의 경우는 이미 중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실태 파악

을 위한 방문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직업기술교육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통일을 대비하여 직업교육훈

련분야의 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실태조사단의 구성 및 방문, 기타 실질적인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2) 북한 이탈주민 및 중국조선족과의 면담에서 직업교육훈련에 관련한 용어의 문
제가 제기 되었다. 그들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잘 이해하지 못하
였는데, 특히 훈련이라는 용어는 군사훈련 등을 연상하고 있으며, 남한은 영어사
용이 많아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서 사용하
는 언어가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
련정책에서 상호 교류를 통한 용어의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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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물적 교류 및 지원

현재 북한은 식량사정이 어려워 우리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과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산업시설과 수준을 파악하여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기술교육훈련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우리 기업이 진출한 공업지역에 북한주민의 기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면, 상호 신뢰회복과 이해 및 북한 주민

의 직업능력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통일국가를 달성

할 경우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 ) 남북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정책교류

앞에서 북한의 기술교육정책을 파악하였는데, 남북한의 직업기술정책이

그 방법과 이념·가치 등에서는 차이점도 있지만, 인력양성 등의 추구하는

목적 등에서는 유사점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비정치적인 산업인력양성 측면

에서 남북의 정책을 상호 교류한다면, 남북한의 현실 이해와 인력양성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정책교류는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

책의 효과성 증진과 통일의 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가 이

루어진다면 상호 정책의 실질적인 장단점을 파악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

육훈련정책의 간격을 좁히고, 민족적인 차원의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대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인력 및 행·재정력 확보

정책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정책의 속성은 정부활동과 밀접한 관

련을 갖고 있다. 즉 정부의 활동은 사람과 조직 및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행정인력이고, 조직은 행정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권위가 내재된 구심체라고 볼 수 있으며, 돈은 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예산 즉 재정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반듯이 이러한 부문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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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문 행정인 및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

는 전문인력의 양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통일교육원은 통일행정요원과정과 통일교육요원

과정을 개설하여 통일이후 통합 및 체제전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

성하고 있다103). 이런 초보적인 행정인력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

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행정인의 양성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정

책·직업능력의 향상·직업의 전환·직업기술교육·직업교육훈련 등에 필요

한 각종 시설 및 기자재의 공급·정책지원·행정지원·재정지원 등의 업무

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통일국가의 북한지역 사회안정 및

북한 주민의 직업안정과 복지를 다루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탈북자들의 남한 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원 에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인력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문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104).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주민의 직업능력과 직업의 선호도

및 통일국가의 산업구조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사회와 북한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단국의 현실과 통일국가

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의 특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전문교사의 양성은

103) 우리 나라가 통일된 후 정부인력이 북한지역에 투입되는 것이 한반도 체제통합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양현모, 199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심층적인 연구와 논
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일부 학자들은 독일의 경우에 대하여 운 좋은 성공사례
에 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분단국 통합과정에서 대대적인 행정지원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독일학자는 Dieter

Grunow/ Nobert W ohlfahrt (1993), Claus Offe(1991) 등이다.
104) 이 문제도 앞의 통일행정요원가 마찬가지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남한의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한의 현지
교사를 활용하거나 혹은 북한의 교사를 남한이나 북한에서 재교육시켜 북한 주

민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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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인

력의 양성도 현재 탈북자의 재교육 혹은 직업기술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담당 공무원 및 교사는 미리 인력의

규모, 담당업무 및 투입기간, 배치지역 및 기관, 투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 및 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정책진단과 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선발

요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변동되는 정보의 제공 및 지속적인 재교육

을 통하여 통일을 대비한 자신의 임무를 계속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 정책의 효과성제고에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나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준비

현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법·제도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이 분야 역시 많은 정비와 보완이 필

요하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경력 등에 관

한 인정방안,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방안 및 직업안정 대책, 직

업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준비 및 탈북자 직업교육훈련 담당전문교원의 양

성방안 등 많은 부문에서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

재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에서 법·제도적인 측면의 준비는 주로 정치·경

제·문화 등의 거시적이며,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 전 단계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주민의 직업교육

훈련·직업안정·직업의식개선·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담당 전문교

원 및 행정인력 양성·북한 주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방안·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 등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다 )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행정지원 조직체제 강화

현재 북한문제는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분적으로 각 부처

에서 유관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수립·집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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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기획 및 행·재정적인 업무와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조

직체제가 필요하다.

라 )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일체의 정책과 업무를 협의·심의할 수 있

는 가칭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전문가협의회 구성

이 기구에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중앙부처·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민간단체·기업체 등의 책임 있는 대표자들로 구성하여 통일

을 전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협의하고 심의하여 정책의 타당성·효과성·

적시성·형평성·민주성 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마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및 적극적인 참여

최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양해야 될 것

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각 지방정부도 북한주민 및 지역주민의 직업능

력개발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한 북한인력의 활용방안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다. 동시에 통일 후 각 지역인력이 북한지역에 진출하여 상호 협력·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각 지역 기업체의 북한지역 진출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

다.

바 ) 정책 추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예산의 배정 및 지속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적립

통일 후 직업교육훈련의 시설·장비의 완비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통일국가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재

원이 마련되어야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기술의 격차를 줄이

고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재정의 확보·

적립·지원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연구와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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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직업안정 정책의 강화 ,

이를 통한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경험 축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90년대 이후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

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

부의 노력과 지원이 있지만, 아직 이들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고 있지 못

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예산·탈북자 자신·사회적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철

저히 시켜 새로운 환경에서 직업의 안정을 찾고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

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탈북자의 직업의식조사가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다양한 직

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업의식조사는 탈북자의 직업의식은 물

론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북한주민의 직업의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둘째, 탈북자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과 직종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주민의 직업

교육훈련분야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또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하는 각 영역에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탈북자가 새로운 직업환경에서 격은 어려움을 조사하여 이를 해결

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의 북한주민에 대한 직

업교육훈련 실시 및 새로운 직업환경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찾는다.

그간 탈북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

가 있고, 탈북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일시대 북한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탈북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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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탈북자의 자영업 프로그램 혹은 소자본 창업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탈북자들 중에서 정착기간이 오래되고 직업이 안정된 사람과 정

착기간이 짧은 사람들과의 연계 혹은 협력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탈북자와 남한주민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자매결연

등)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 북한주민의 직

업안정 및 사회적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남북한주민의 화합

과 사회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 북한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방법의 준비

통일시기는 불명확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

하고, 통일환경의 변화 등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대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통일시대의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가 ) 북한주민 중에서 직접적인 직업교육훈련 대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

예컨대 북한은 주민의 성분을 핵심계측 (핵심군중)·동요계층 (기본군중)·

적대계층 (복잡군중)으로 분류하여 대우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훈

련 우성 순위를 결정하여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직

업구조 (노동자·사무원·협동농장 노동자·기타)를 파악하여 직업교육훈련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장소에 관한 연구 및 준비

통일시대 직업교육훈련 장소는 인구의 이동·교육훈련시설 및 장비·교원

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에 대

한 직업교육훈련을 북한 현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남한지역의 시설과 장

비를 활용하여 남한지역에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현재의

방안은 북한의 현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

는 각 지역의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인구의 이동에 따른 사회불안 문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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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지역발전과 현장성을 강조하여 각 지역단위로 남한지역의 지원으

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

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분석 할 필요가 있다.

다 )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적당한 시기에 관한 논의

통일시대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시기는 매우 중요하며, 남북지

역의 산업 및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다. 즉 남북

한의 자유스런 경제적 교류시기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통일이 이루

어 졌을 때 실시할 것인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결정해야 될 것이다.

라 )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선정

이 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직업교육훈련 장소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북한주민의 직업교육훈련을 현지의 교사가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남한

지역의 교사를 파견하여 담당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연구와 검

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 )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은 북한주민의 계층별·학력별·남녀별·나이별·지역

별· 직업별·집단별로 구분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특

별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 외국사례에 대한 실증적·심층적 연구 및 시사점도출과 활용

앞에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바와 같이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례를 직업교육훈련 차원의 정책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심층

적으로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함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준비·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통독 후에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수집·분석·

검토하여 우리의 상황을 예측해 보고,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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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일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정책적 측면에서 검

토·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활용한다.

셋째, 이러한 정책의 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확인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경비를 확보하였는지를 고찰하여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혹은 종교단체

등에서는 어떤 노력과 대처를 했는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본다.

나 . 통일 후 단계

1)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정책적 진단

통일 후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가장 먼저 기존의 정책을 진단·점검하여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환경변화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 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평가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는 통일국가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하고 추진하였던 정책과 방침을 재점검하여 새로

운 환경에 맞는 정책문제와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 직업교육훈련정책 문제에서 그 시급성에 따라 정책과제를 선정

통일이 될 경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인구의 이동, 직업의 불안정, 남북한 주

민의 직업능력의 차이, 남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차이, 직

업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선정 및 정책의 우선 순위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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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정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정책분석

직업교육훈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

가 필요할 것이다. 즉 결정된 정책을 집행했을 경우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결정된 대안에 대

해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된 정책분석기법에 따라 정

책을 분석함으로서 정책목표달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4 )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수립·결정

통일국가의 정책환경은 정부 내에서만 보더라도 예산·인력·장비·조직

등이 부족하여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어려움

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제한된 예산·인력·시설·장

비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논의해

야 할 것이다.

5 )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평가할 기준의 선정 및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개발

일반적으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단에 관하

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통일국가

의 직업안정 및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정책의 집행 및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과 합리성 및 효과성 등을 통하여 개관적인 평가를 수

행해야 될 것이다. 나아가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특히 많은 변화를 수반한 통일사회의 직업교육훈련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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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요약과 제언

1 .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통일 국가의 인력양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북한주민의 직업안정, 7천만 남북한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의 내용

을 포함한 매우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정책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정책도 정책의 환경을 고려한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책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 국가를 달

성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인구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개방적인 정

책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정책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즉

통일의 시기와 방법 및 통일국가의 형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넷째, 현재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체제에 큰 차이가 있어 상호

정책과 체제에 대한 장단점의 평가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통합모형의 연

구·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북한측의 정책은 개인의 자율성이 배제된 공

급자 중심의 직업기술교육정책이고, 우리측의 정책은 개인의 의견과 자율에

따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체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단선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복선형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

다섯째,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상호지원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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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지속적이

며, 심층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사회 모두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 요약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통일환경의 긍정적인 변동에 부응

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연구하였다.

즉 통일을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 차원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환경,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변동 및 실태·체

제·특성 등을 파악하고,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방

향에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첫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주

요 내용은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문제에 대한 관점, 직업교육훈련과 정책

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북한직업교육훈련정책의 주요 환경 요

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 현황 등이다.

둘째,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일반교

육정책,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변화의 실태와 특성 및 체제 등이다.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

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의 분석, 출장 및 면담조사실시,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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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기본적 논의

1)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문제에 대한 관점

우리 나라는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통일국가를 염원하였으나, 일

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군과 소련군의 남북 진주를 시작으로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당국은 소위 혁명적 민주기지 의 건설을 목표로 북한지역의 공

산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남북의 분단은 지리적·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차원의 3 단계를 거치면서 고착화되고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단의 상황도 차츰 변하게 되는데, 통일환경의 변동은 누구도 예측

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각 영역별로 나름대로 예측도하고, 시나리오도 작성

하면서 대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의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다. 우선 국제환경을 보면, 한반도

분단의 주된 원인이 미·소간의 냉전으로부터 비롯된 편의주의적 이해관계

의 산물이었다면, 이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냉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의 변화

및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더구나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내부를 보면, 남한사회는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경제발전

의 성공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문민정부와 국

민정부 등 민주화의 성장을 가져와 사회의 안정을 실현하여 여론의 존중과

수렴가능성이 확대되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사회의 가치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남한사회의 안정을 가져와 북한이 의도하는 계급혁명과 공산화의 가능

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

지는 사회 분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이런 자신감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의 추진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사회는 내부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와 식량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분단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즉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폐쇄적인 대외정책은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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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탈과 내부의 분열을 가져와 남한공산화라는 기존의 적화정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남북대화와 교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분단상황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혹은 연구는 북한지역과 그 체제와

정책에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인문지리 등 모든 분야를 연

구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일반교육과 함께 직업

및 기술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두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일련의 정

책적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직업교육훈련정책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재정 및 행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연구 및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영역의 연구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그

간의 연구는 정치 (이데올로기·정치체제·권력구조·군사·안보)분야의 연

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총론 위주의 연구로 인하여 부분연구가 부

족했던 것이다. 이는 북한자료의 폐쇄성과 북한문제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지역학 혹은 한국

학의 일부로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회의 설립은

물론 대학에서 북한학과를 개설하고 이를 학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접근 방법과 방법론상의 문제

점으로 인하여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나 맹목적인 반공의식 혹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이 가지는 미묘함 등으로 연구대상을 쉽게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기존의 경향에서 최근 북한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시각으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쟁이다. 이와 같이 남북분단의 현

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북한연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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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연구는 지나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시각보다는 객관

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심층적인

접근이 민족의 통일과 통일 후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여 통일을

달성하여야 되는데,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소극적 의

미의 재통일 (r eunificat ion )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환경을 창조하는 적극적

차원의 새로운 통일(new unificat ion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국제

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질서에서 우리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통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정치·경제·

사회·문화·지리 등 우리 민족의 삶과 진운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다가

오는 새로운 환경과 결합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이 바로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데, 일반적

으로 정책은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데 대한 권위 있는 결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시급한 문제들

을 권위적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 방침이나 활동 목표를 말한다. 여

기에서 어떠한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 혹은 살기 좋은 사회 (g ood society )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정책은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여 어떻게 하

면 우리 나라를 바람직한 국가·사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라고 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이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

기 위해 각종 통일관련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고 평가하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필요성의

당위성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통일 환경의 변동에 따라 정책의 필요

성과 중요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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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주 주민에 대한 직업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바

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통일한국의 사회안정과도 직결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다각도로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연구와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기본

단계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과제는 차후 정부

의 정책결정단위에서 참고로 한다면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사

회적 지지와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 직업교육훈련과 정책

직업교육훈련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 g )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일

반적으로 사회과학의 학술용어처럼 학자마다 혹은 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입

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며, 시대 상황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도 직업교육, 기술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으로 칭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 사이에서도 그 개

념과 이념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v ocation al trainin g )의 개념은 직업교육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과 훈련을 구분하여 쓰기도 한다. 즉 직업훈련

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으로 직업훈련은 사회

적 유용성을 강조하여 직업교육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업훈련은

개인의 직업에 맞도록 양성되는 측면이 있고, 직업교육은 개인의 복지에 관

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은 약간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

지만, 최근 들어 이를 혼합하여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개념을 합하여 자본주의국가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직업적 측면, 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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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자신의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

식·기능·태도·이해 및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총체적

교육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

아 기술교육 혹은 기술의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

교육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 생산을 결합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

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에서 쓸모 있는 과학기술을 소유

한 혁명인재를 육성하고 혁명적 세계관 확립을 위한 교육교양사업은 현실생

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학생들을 생산노동·육체노동에 참여시키고 교육

내용이 혁명실천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여, 기술교육

을 공산사회주의 건설에 대비한 쓸모 있는 선진기술을 소유한 혁명가를 양

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기술교육의 의미를 자본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개

인의 능력개발·복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 및 김일성 개인에 충

성하는 정치 이념적 성격에 치중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직업·직업교육·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을 포함하고,

이를 정책과 결합시킨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정책

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직업적 능력과 복지에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각 개인의 삶의 질 및 사회의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목표 지향적·미래 지향적인 구체

적·실제적 활동 방침이나 활동목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정책의 불확실성

혹은 정책의 특수성 등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책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

책의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책의 평가기준 설정

및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책의 일반적인 가치 혹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위와 같은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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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 )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환경

정책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정책의 환경보다는 정책과정 중에서 정책대안

의 결정단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만 하여도 정

책문제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문제의 해결은 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기계

적이고 수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각 정책 과정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도외시하게 되어, 정책의 투입과 산출에서

효과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정책의 환경을 중시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환경(policy environm ent )은 정책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외부변

수들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공공정책

은 정책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나 정책결정 단위가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대안을 검토한 후 하나의 최적 안을 선택 (결정)하여 이를 집행

하며, 집행된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정책문제의 해결과정은 독립적 혹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정책문제에 관련된 주변의 상황변수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정책환경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사람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와 아이디어, 재난, 인성)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의 주요 환경은 정책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이해하고 분

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정책환경의 검토와 파악이 필요하다. 주요 환

경 요인을 정치·경제·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측면을 보면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혼란한 국제정

세를 틈타 소련의 지원아래 김일성이 주축이 되어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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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체제는 사상혁명의 기치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주

민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개조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북한주민에게 수

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체제유지 및 결속을 다지는데 정치체

제를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동일체를 이룬다는 주

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에 입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1인 독재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보다는 김일

성·김정일 유일체제 확립에 더 역점을 두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을 보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경제체제로서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관리제도와 운영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특성을 보면,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을 보면 북한의 사회정책은 계급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과 당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규약 전문에 조선노동

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 한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10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

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고 규정하였다. 북한 사회계

층은 출신성분에 의한 계층이 핵심계층(핵심군중), 동요계층(기본군중), 적대

계층(복잡군중) 등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또한 직업별·

소득별로도 분류하여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른 계층 분류가 체제 유지와 김

일성의 권력 장악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직업별·소득별 계층

분화는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결국 북한의 계층구조와 계층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

한의 계층은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북한의

계층구조는 귀속지위(ascribed statu s )에 근거한 폐쇄체제 (closed sy st em )이

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사회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성별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 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력 동원과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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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유지·강화라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 일뿐, 공적·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계층

구조는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유지·강화하고 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인구 측면을 보면, 인구문제는 통일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남북한의 총인구는 물

론 인구밀도, 성별인구 및 성비, 출생률, 연령계층별 인구, 경제활동인구 등

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각분야 인구를 검토하여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 정책의 방향과 과

제를 선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직장생활과 노동실태를 보면, 일반적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

로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주민이 직장을 갖게 되어 있다. 최근의 상황

은 바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력

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받거나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가능한 인력은 거의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95년 현

재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직업선택, 직업의식, 근로환경, 노동실태 등을 검토하는 것은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의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북

한은 노동이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 이며, 모든 주민의 지위는 노동에

대한 성실성에 의해 규정되고, 노동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노동에 둘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혁명적 열의 와 애국심·충성심 으로

주인답게, 자원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동성향을 내면화하여 노동에 있

어서 자발성·창발성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치도덕적 동기 유발에 의한 노

동의식의 제고는 북한이 60년대까지 양적인 외연적 경제성장을 하는데 어

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집단의식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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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적 노동의식도 점차 이완되고 있다.

4 ) 남북한통일정책과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 현황

우선, 국민의 정부 의 통일정책을 보면 대북포용정책의 천명을 들 수 있

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2월 19일 제15대 대통령 당선 직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통일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목표

및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정부

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해치거

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

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추진방향은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

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등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한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1998

년 1월 1일 당보·군보 공동사설 과 2월 18일 정당·단체연합회의 를 통

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체하여 연북화해정책 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4월 18일에

는 김정일의 서한형식으로 민족대단결 5대방침 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

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

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

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해외의 온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

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와 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특사교환, 남북상설대

화기구 창설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8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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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공개 질문장 을 발표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5개항의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였다.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대해 운운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그대로 두고 북남 사이의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가?

상호주의와 햇볕론 따위를 들고 상대방을 우롱하려 들면서 진정한 협력교

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북침을 위한 외세와

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면서 평화와 전쟁위험 제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

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은 역대 파쇼독재자들이 감행해온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의 재현이 아닌가? 등.

세 번째,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보면, 통일교육의 활성화,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

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고,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전후의 탈북자 및 북한주민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비용마련 대책이 부족한 점. 통일을 대비한 행정인력의 교육은 있지만,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이 부족한 점. 법·

제도 측면의 보완 및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통일을 대비

한 직업교육훈련 시설 및 공간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 통일을 대비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부족한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 동서독 주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주민간

의 갈등도 심하여 독일정부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도 통일 이후

사회 전반적인 혼란 혹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 주요 문제점을 보면,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직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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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생산성의 저하 등의 문제. 남북한 인구의 이동

은 직업안정과 직업교육훈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문제. 통일국가

의 인사정책 변동과 이로 인한 불만요인의 발생. 남북한주민의 직업능력과

기술력 및 생산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갈등문제. 남북한주민의 학

력·자격·경력문제에 따른 갈등의 소지. 남북한주민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

라 북한주민 및 남한주민사이에 직업교육훈련문제로 생기는 갈등. 기타 직

업교육훈련에 관련된 예산·체제·프로그램·용어·교사·시설·장비·공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 .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1) 북한의 일반교육정책

우선, 북한 교육의 기본 정책노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사회주의적 교육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주의적 혁명 이데올

로기의 우월적 신봉, 생산과 교육의 결합 및 전면적 기술교육의 원리

(poly - technical principle) 강조, 노동자와 성인들을 위한 조직적 교육의 강

화, 교육에 대한 노동당의 절대적 통제 등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정책

은 공산주의적인 인간개조를 위해서 모든 교육적 수단을 동원하고, 이를 합

리화하는 정책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 일반교육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교육체제는 학교교육체계, 특수목적교육체계, 성인교육 체계로 구

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 체계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년- 6

년으로서 초중등교육의 기초교육이 10년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등 교육단계

는 우리와 다르게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없다. 북한은 지난 1970년대 초반

에는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다. 다음으로 진로 분화의 시기를 보면 중등 후기까지 진로 분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등 교육 단계에서 실업 계통이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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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을 위한 학교체계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분

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인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

다. 특히 산업체 부설 형태의 성인 직업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방송

매체를 이용한 성인교육, 성인에 대한 정치교육 기관이 존재한다.

학교교육체계에서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유치원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은 반 1

년은 의무교육 기간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학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온 인민의 인텔리

화 라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유

형을 살펴보면 공장대학, 고등전문학교 같은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성격을 띤 고등교육기관이 많다. 북한의 고등교육은 생산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기술을 훈련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직무와 관련

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정규대학에까지도 군제대자

와 직장 근무자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에 학문과 생산현장의 기술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성인교육제도를 보면, 온 인민의 인텔리화 라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에 따

라 발전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교육의 목표는 학력보충, 직업훈련,

그리고 정치사상교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력이 미달하는 성인들에게 학

교중심의 성인교육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을 보충하고 성

인 각자의 직무와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방송대학, T V방송대학을 개설하여 방송매체를 성인교육에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일반교육 정책과 체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노선의 고수와 김

일성부자 및 당에 충성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교육의 기본 원리를 사회주의적 교육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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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단정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공산주의화 시

킬 것을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북한 교육행정체계는 노동당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수립·지도·통제한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급 학교의 학교 당조

직을 통해 교육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 내각 (행정부)의 경우 중앙의 교육성

은 각급 도 (직할시) 및 시군 행정기관(지방인민위원회) 및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행정을 집행한다. 또한 교육행정은 지방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담당

하고 있다. 중앙의 내각 교육성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고등

교육부는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보통교육부는 고등중학이하의 교육행정을

분담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시·도 (직할시)인민위원회의 교육처와 시·

군·구 인민위원회의 교육과의 지도·감독하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북한교육정책 및 체제의 특성은 북한식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는 변함없이 지속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이념과 목표는 후대

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 을 양성하

는데 두고, 교육의 원칙으로서 ①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주체의 수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등을 주장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에서

는 당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당의 지도와 통제를 통한 교육의 정치

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의 과제로서 현재 분단상황에서 미리 통일을 준비하

는 과제가 있을 것이며,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가 있을 것이다.

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과제로는 남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들

수 있으며,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의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과제도 있다. 그리

고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의 상황을 상정하고 교육체제의 개편 과제를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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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다.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교육 전문가들이 공동으

로 참여하여 논의하고 토의하는 개방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는 남북 양측의 정부 당국자, 교육

담당자,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기구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남북한의 교육체제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정립하고 합의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통합의 방향은 기본

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인간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인격의 완성을 이끌 수 있는 제도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여

겨 개성을 중시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아 가치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

나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교육받고자 원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수립해 나가야 한

다. 인간은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적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신장시

켜 나갈 능력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개인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정책변화와 실태

가 ) 당 방침의 기본 내용

(1) 기술인재 양성에 관한 당의 방침

북한은 일찍부터 기술교육을 강조하여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을 교육의 근

간으로 삼았다. 특히 기술교육에서 주체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강조하여 사

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체의 힘으로 주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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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기술인재를 키우자는 것으로 기술교육에서조차 이데올르기를 강조하

는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직업교육에 있어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부르짖고 있다.

첫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기술인재 양성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둘째, 교육체계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半工半讀 형태의 교육체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기술교육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북한이 강조하는 방침이 직업교육훈련의 주체적인 추진이다. 즉 북

한은 모든 직업기술교육을 주체적으로 실시하여 자력갱생과 당의 정책적 요

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나가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방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지식교육의 강화와 함께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전체 근로자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대한 당의 방침

북한은 경제성장의 기초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는데,

김일성의 주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기술교육체계를 시급

히 확립하여 일군들의 기술수준과 로동자들의 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

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촉구하였

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주장과 북한의 정책적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북한은 근로자들의 기능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기

술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근로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조직을 강조하고 있

다.

셋째, 북한은 기술교육의 학습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기술기능학습의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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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앞세운 기술교육을 주

장하고 있다.

나 ) 북한 기술교육훈련의 정책적 변화와 내용

(1) 6·25 남침 이전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첫째, 교육제도와 기술교육체계의 수립

북한 지역을 강점한 김일성은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우선 교

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당시 북한

에는 대학은 없었으며 3개의 기술전문학교와 몇 개의 직업학교가 있었다.

이에 북한은 인민학교, 중학교와 함께 전문학교와 대학 등을 설립하고, 새로

운 교육내용과 방법 및 학교관리를 지시하였다.

그 내용은 일제강점기의 실업학교를 초급기술학교 또는 기술전문학교로

개편하고, 새로운 학제를 만들어 인민학교 졸업생을 입학시켜 초급기술 인

력 (준기수)으로 양성하는 3년제 초급기술학교, 초급중학교 졸업생을 입학시

켜 기수 및 중등전문가로 양성하는 3년- 4년제 기술전문학교 체계를 수립하

였다. 또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을 입학시켜 기사·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대학을 신설·확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통신 및 직장교육체계를 수립하여 기술교육

에 있어 광범위한 길을 열어 1947년 8월말까지 초급기술학교, 기술전문학교

및 대학 등 나름대로의 직업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하였다.

둘째, 일반대학과 기술대학의 신설 및 분화

김일성은 북한에서 권력 기반을 구축하자마자 우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여 자신의 추종자를 양성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종합대학에서 기술관계학부를 분리하여 기

술대학 설립을 지시하여, 1948년 7월 7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157호

를 채택하여 1948년 7월 20일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학부와 운수공학부

를 분리하여 평양공업대학 (현재 김책공업대학)을, 농학부를 분리하여 평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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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학 (현재 원산 농업대학)을, 의학부를 분리하여 평양의학대학을 신설하여

1948년 9월 1일 개교하였다. 이 외에 지방에는 흥남공업대학 및 함흥의학대

학 등을 비롯한 기술단과대학을 설립하여 1949년 당시 북한에는 15개의 대

학에 18,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교육행정기관도 변하게 되었다. 1945년 11

월 북한은 행정 10국의 하나로 교육국을 설치하고, 1948년 7월 7일에는 고

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157호 를 채택하여

교육국에 고등교육원을 새로 설치하였다. 이후 고등교육원안에 행정각국의

일원으로 구성된 최고과학기술평의회를 조직하였다.

셋째, 초급기술학교와 기술전문학교의 신설 및 중등기술교육의 강화

북한은 고등교육과 함께 중등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학교와 각

종 초급기술학교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근로자 출신의 중등기술자 및 전문

가를 대량적으로 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의 첫 번째 중등기술교육기

관인 평양공업전문학교는 1945년 11월 1일 개교하였다. 1945년 11월 김일성

은 교육국에 북조선학교교육 림시조치요강 을 제정, 공포하도록 하여 나름

대로의 교육방침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교사업의 조직원칙과 기본방

향, 교육의 기본 내용과 방법, 학교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할 과정안과 중요

교과목들의 방향 등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1948년 1월 당시 북조선인

민위원회 교육국 안의 학교교육부를 보통교육부와 기술교육부로 분리하여

기술교육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넷째, 야간 및 통신교육을 통한 기술교육제도의 수립

북한은 소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추진하였는데, 당은 우선 시설

과 교원이 충분한 기술대학들에 통신학부와 야간학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48년도에 4개의 대학에 통신학부와 3개의 대학에 야간학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북한은 1947년 4월 8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25호 <북조선 성

인교육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결정서> 를 채택하여 각종 직장기술전문학

교와 직장기술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산업기술간부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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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배인양성소와 중앙 및 각 도에 3개월 내지 2년제의 산업간부양

성소를 설치하였다. 중앙에는 산업·교통운수·체신·농림·보건·상업·금

융재정 등 각 부문의 산업간부양성소를 설치하고, 도에는 행정간부학교·체

신기술원양성소 등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에 내각 직속의 중앙지도

간부학교 (현재의 인민경제대학의 전신임)를 세워 현직 산업간부를 육성하였

다. 또한 북한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단기기술강습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여섯째, 기능공양성기관의 신설·확장 및 근로자들의 기술학습 강화

북한은 기술자·기능공의 극심한 부족과 기술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능공의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양성사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북

한은 소위 양성과 로력후비양성기관 과 기능일군양성기관 을 설립하였다.

이들 기관은 직공학교·노동자학교 등으로 모든 공장·기업소에 기술기능

전습반 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특히 1947년부터 주요 공장과 기업소에 기술

원양성소·고등기술원양성소·기술강습소 등의 기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와 함께 기능공 양성기관과 양성규모의 설정 및 기능공의 배치 등을 중앙에

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능공 양성사업을 업종별(기능직종별)로 전문화

를 시도하였다.

(2) 6·25 남침기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첫째, 기술인력양성의 전시체제 전환

1950년 7월 교육담당자를 불러 전시교육내용의 개편 방향을 지시하여 과

정안과 교수 요강 및 교과서 등을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편하여 전쟁

수행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술간부 육성의 강요

북한이 강요한 주요 내용은 전시대학의 정상화와 기술간부의 육성에 대한

강요. 전시중등기술교육의 정상화와 중등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의 강요 등

이다.

셋째, 부상자 및 유자녀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추진

북한은 남침 전쟁을 하면서 사상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혁명

자유가족학원 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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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 전후재건기(1953년 8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북한은 6.25남침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기술인

력의 공급이었다. 이에 북한은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중등기술교육기관

을 재건하고, 공장대학과 공장기술학교 등을 설립하여 인력양성에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기술대학의 복구 및 신설과 기술간부 (기사, 전문

가)의 육성책, 중등기술교육의 복구와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개편 및

고등전문학교의 설립, 인민교육체계의 개편과 새로운 형태의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체계의 설립,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강화와 공장대학 및

공장고등기술학교의 설립, 기술보습반의 설치와 기능공 양성 및 기술기능학

습의 강화(기술보습반의 설치, 기능공양성의 강화, 기술기능학습의 강화), 기

술교육훈련분야의 정치교육강화 등이다.

(4) 1961년 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첫째, 기술인력의 대량 육성 정책

1961년 9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7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

어 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학업위주의 교육체계

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도록 방침을 정하여 기

술인재를 양성하였다. 학업위주의 교육에서는 고등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일

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기술대학을 증설하여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 지방의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 설립

북한은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관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각

도마다 그 지역의 정치·경제·문화발전을 위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각 군마다 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 분야의 중등기술인력은

각 도에서 지역별로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전문학교

를 설립하여 모든 부문의 중등기술인력을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9 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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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1년 9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소위 7개년 계획

기간에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북한

은 이런 의무교육체제의 개편을 1965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다시 천명하고, 이어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

업을 더욱 추진시킬데 대하여 라는 내각결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하

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북한은 1966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

차 회의에서 1967년 4월 1일부터 전반적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넷째, 기술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 사상교육의 강화

북한은 기술인력의 양적인 양성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기본은 특이하게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자

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치사상교양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복무하는 혁명화와 노동계급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소위 100만인 인테리대군 육성 정책의 추진으로 소위 100만 인

테리대군의 양성, 주체형의 혁명적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등을 추진하였다.

여섯째, 기술기능 교육제도의 개편을 통한 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의

실시를 추진하였다.

(5)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첫째, 새로운 단계의 기술자 및 전문가양성사업 추진

북한은 80년대 이후 정치적 변화에서 김일성의 대를 이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그의 역할은 각 방면에서 정책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위해서 우선 과

학자와 기술자 및 전문가를 많아 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은 정치사상교육의 강화와 고등교육단계의 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

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강화, 고등교

육단계의 기술교육정책, 기술교육체계의 정비 등의 추진이다.,

둘째,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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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소위 주민의 인테리화를 주장하였는데, 김정

일도 이를 따라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제기하였다. 즉 일하면서 배우는 고

등교육체계의 발전, 사회교육의 강화를 통한 혁명적 학습기풍의 확립 등이

다.

(6) 1985년 이후

이 시기에 북한은 중앙급대학 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예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전 인민의 인테리화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

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1985년 이후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11년제 의무교

육을 완전히 실현하였다고 판단하고, 전 인민의 인테리화 라는 구호를 제시

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제까지 사상교육을 중시한 결과 과학기술교육

을 등한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

하였다. 특히 1984년까지 자력갱생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하

여 경제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한은 자력갱생적인 폐쇄

경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경제 개발계획의 방향을 과학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특히 1984년 제정한 합영법으로 인하여 선진과학기술의 도

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체 과학시술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

장하였다.

다 ) 북한 직업교육훈련의 체제와 정책의 특성

(1) 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정책의 변화에서 현재 북한의 기술교

육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성인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형태상 크게 산업체부설형과 통신교육형

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체부설형 교육기관으로는 공장고등전문학교·공장

대학·어장대학·농장대학 등이 있고, 통신교육형으로는 각 대학의 통신학

부·T V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사회교육기관은 모두 고등중

학교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 진학하게 되는 학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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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일반적인 특성

북한의 직업교육은 독립된 교육기관의 형태, 공장대학을 중심으로 한 직

장 내 직업교육, 그리고 통신을 통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교육

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라고 부르는 생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교육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교육은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직업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은 기능공학교·고등

전문학교·공장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능공학교는 단기

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정규 학교제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

등전문학교와 공장대학은 학제 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규 교육기관이다.

넷째, 북한의 성인교육은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

의 실습장을 마련하지 않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교육에 소

요되는 제반 경비로 공장 순수익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교육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다섯째,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을 그 지역에서 충원한다.

(3) 정책결정상의 특성: 집권자 일인에 의한 정책결정 및 체제유지의 도구화

북한에서 그간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일반정책은 물론 직업기술

교육훈련정책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결정과 지시

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

인 특성인 일당 독재체제와 수령지배체제로 운영되는 특성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4) 정책 내용상의 특성

첫째, 정치사상 및 김일성 주체사상교육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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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정책 추진

셋째,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넷째, 정책의 급진성과 폐쇄성

다섯째, 평등 및 집단주의의 강조

여섯째, 이론과 실천의 결합 및 반복교육의 강조

일곱째, 증오사상의 주입과 긍정적 감화의 원리활용

다 . 외국의 사례

1) 독일

현재 동독지역은 산업화 이전상태로 회귀하고 있는 드문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이란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는 장기실업자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바라던 통

일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노동사회는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버렸고, 갑자기

실업이 만연한 사회로 전환을 하여 이에 대한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침체는 깊어지고 있다.

독일 통일후 구동독 지역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는 경제·산

업구조 및 고용구조와의 불일치성의 문제이다. 현재 안고 있는 딜레마는 구

동독 지역에는 앞으로 어떠한 경제·산업구조가 발전될 것인지, 이에 따라

어떠한 자질 및 능력들이 습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동독에서의 고용체계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직업자질

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계속교육훈련의 효과성은

의문시되며, 현재 노동촉진법 (AF G)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직업능력

향상 및 전환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취업가능성의 제고는 부차적이며, 취

업이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적·복지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해되어지

고 있다. 사실상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데 비해

국가나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에 거는 기대는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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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적 투자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실업상황

에서의 직업전환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일 것인가

가 문제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로의 변형과정에서 생겨난 고실업을

위해 수많은 비용이 직업교육 및 직업계속교육으로 투자되며, 또한 고용촉

진방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그 수를 줄이지 못하는 직업교육훈련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실업문제는 직업교육훈련정책만으로는 해

결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일자리들이 나누어질 수 있

는 다른 정책 또는 방안들이 병행해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 중국과 대만

중국과 대만은 교육 및 학술분야의 교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

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는 초보적인 교류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안의 산업구조와 인구문제 등

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중국·대만간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안의 학술

및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여전히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제

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전문가 및 관계자와 정부간의 의

견대립도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안간 교류에 소

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대만정부가 최근 정치적인 고려를 최대한 억제하고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 교류 자체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양안의 학술교류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양안간의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분야에

서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가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과 대만은 우리와 같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로서 우리와 같은 아시아

주에 속해 있으며, 또한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도 비슷하다. 중국

이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대만은 남한과 같이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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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점도 같다. 따라서 양방간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에서

보면, 교류정책이 추진되면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는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대만간의 교육·학술을 중심으로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교류로

부터 시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치적 부문인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자료와 정보 및 인적·물

적 교류부터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교류하고 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민간 위주의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셋째, 직업기술교육의 상호발전이라는 순수성에 입각한 교류와 협력이 추

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남북한간의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중개할 수 있는

중간매개 집단을 해외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 혹은 연구기관은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구상하고, 지원 조

직 및 계획을 수립하여 장차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라 .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

1)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기본목표와 전략

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기본목표

첫째, 국민전체의 평생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의 향상과 이를 바탕

으로 민족의 화합 및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

둘째, 통일국가의 국민 직업안정과 사회적 안정추구

셋째,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한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넷째, 통일국가의 종합적·체계적 인력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나)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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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한 전체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개발과 홍보

둘째, 민주성 확보를 통한 전국민의 지지와 지원

셋째, 자율성 강조를 통한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넷째, 다양성과 탄력성을 확보하여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다섯째,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과정

여섯째,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

일곱째,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성제시

여덟째, 다른 통일대비 정책과 상호 보완하는 교호성 확보

2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규범적 방향과 과제

가)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 7,000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기술

교육 및 훈련의 구조적 발전과 질적인 발전을 지향하여 남북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통일을 대비한 여러 정책 중에서 특히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 특

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 주민의 지역적·경제

적·사회적 추세와 여건을 고려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직업교육훈련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구조적 발전을 위해 정책과정에

책임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이 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넷째, 통일시대를 맞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구조적 개선과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정규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사내교육·성인교육·통

신교육·직업훈련·직업지도·진로지도 등 공개적이고 탄력적인 보충제도를

통해서 남북한 주민 모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구현 및 질적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시대를 맞이한 직업교육훈련은 직업능력의 질적인 개선에 목

표를 두고, 남북간·지역간·도농간·남녀간·계층간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

한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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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은 평생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연구결과·평가 결과 등이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덟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남북한 주민의 직업교육훈련

을 위한 재정 및 자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나)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일반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일

반교육정책의 초·중등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과 방향을 이

해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한다.

첫째, 직업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초보교육은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직

장 혹은 각 지역의 교육훈련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원하는 자에게 모두 기

회를 주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은 이론과 실기를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교육의 성격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통일 한국의 사회변화와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기술변화의 일반

적인 경향과 양상을 이해하고, 이들이 우리 개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 혹은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중등 및 고등교육단계를 비롯

한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을 파악하여, 각 단계에 대한 내실 있는 조직

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지역적·경제적·계층적인 차별이 없이

모든 주민 및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의 조

직체제를 위한 새로운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전일제와 시간제를 포함한 몇 가지 기본적인 조직

형태가 남북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환경의 변화 즉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책임 있는 관계

당국에 의한 시간제 교육제도가 도입·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실습장비는 지역적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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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새로운 직업환경을 맞이한 직업의 준

비과정으로서 그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적

용·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기술·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직업교육훈련연구와 정책 및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기관과 고용당국 및

직업별 관계기구는 다각적인 연구와 협조를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히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분단의 시기에 단절되

었던 문화·전통·습관·이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여 두 가지 이상의 다기능

혹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편성되어야 한다.

일곱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력이 부족한 분

야 및 즉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자원

과 재원을 분배하고, 점차 직업기술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프로

그램을 개발·편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라)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계속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그간 남북에서 실시되었던 계속교육으로서의 성인일반교육을 재검

토함은 물론 기본적으로 인간성의 개발과 직업의식의 개선, 전문분야의 향

상 가능성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동안

직업분야에서 갖추었던 지식과 실제능력 및 기술·기능을 보충하여 새로운

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직종에

서 변화하는 신기술 및 신지식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통일시대에 맞지 않

는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는 직업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직

업교육훈련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시대의 계속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충분한 홍보와 새로

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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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속교육으로 통일시대의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특히 북한

출신 성인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경험과 이미 습득한 전문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수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한 개인 혹은 집단의 필요를 만

족시킬 수 있고, 환경과 기술적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계속교육으로서 특수한 집단을 위

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 통일을 전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는 직업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직업

지도와 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시대의 남북한 혹은 지역적·기관별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업지

도·진로지도 및 직업의식 개선 노력은 직업교육훈련·상담·취업·취업알

선 등의 업무간에 긴밀한 상호 연락망과 협조가 있어야 하며, 변화되는 직

업환경과 생애에서의 고용·경력개발 및 발전 기회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과 여성 및 북한 지역출신의 주민을 위해서는 특별한 직업지

도·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필요

하며, 동시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의 특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일반교육으로서 중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 및 직업·진로에

관한 지도는 현장성을 강조하여 현장견학 및 기초적인 실습을 등을 통한 광

범위한 수준에서 실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직업선택의 긍극적 필요성과 합

리적인 직업선택의 중요성을 이식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직업준비 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직업지도는 열려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필요한 학력 및 앞으로의 평생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지도

하고, 교육훈련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학생

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진로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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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근로자 자신의 수요와 요구에 가장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

도록 도와주고, 개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수준의 훈련과 관련을 맺게 하여

스스로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직업지도는 개인의 태도와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

적·기술적·가정적 요인에 관한 지식, 적성검사를 포함한 검정결과의 객관

적인 평가로부터 얻은 정보, 개인의 학업성취도 및 직장에서의 성취도에 관

한 지식,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에서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력 기회에 관한 지식, 새로운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의식의 개선 등과 같은 부분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직업지도와 진로지도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학습과정 및 방법 등이 남북한주민의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이어야 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내용은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

다.

둘째, 통일시대의 직업교육훈련은 학습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에 사용되는 학습방법과 자료는 교육받는 학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되는 실습용 기계 및 장비는 사용자의

수준과 산업체의 수요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의 지원과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결과 평가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유능한 교사와 행정인력을 확보하

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지도·감독 및 격려가 필요하

다.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훈련전문직으로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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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동시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격적·도덕적·전문적·교육적 자질

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행정책임자는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육경

력이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지도한 분야의 학습 및 근무경력으로 생

긴 원숙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폭 넓은 식견을 갖추고 행정력이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지도 및 진로지도 담당자는 그 분야에 대한 특수한 교육이 필

요하며, 동시에 통일시대를 이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훈

련이 요구된다.

넷째,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충교육과 감독 및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서 봉사심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구체적 과제

가) 통일 전 단계

첫째,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직업교육훈련분야의 기

본적인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인적 교류, 직업교

육훈련 분야의 물적 교류 및 지원, 남북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정책교류)

둘째,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인력 및 행·재정력 확보(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문 행정인 및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직업교육

훈련분야의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준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행정지

원 조직체제 강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일체의 정책과 업무를 협의·심

의할 수 있는 가칭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전문가협의회 구성, 직업교육훈련

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및 적극적인 참여, 정책 추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예산의 배정 및 지속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적립,

셋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직업안정 정책의 강화, 이를

통한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경험 축적

넷째, 북한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방법의 준비 (북한주민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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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접적인 직업교육훈련 대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장소에 관한 연구 및 준비,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적당

한 시기에 관한 논의,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선정문제를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다섯째, 외국사례에 대한 실증적·심층적 연구 및 시사점도출과 활용

나) 통일 후 단계

첫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정책적 진단

통일 후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가장 먼저 기존의 정책을 진단·점검하여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환경변화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 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평가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는 통일국가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하고 추진하였던 정책과 방침을 재점검하여 새로

운 환경에 맞는 정책문제와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정책 문제에서 그 시급성에 따라 정책과제를 선정

통일이 될 경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인구의 이동, 직업의 불안정, 남북한 주

민의 직업능력의 차이, 남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차이, 직

업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선정 및 정책의 우선 순위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정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정책분석

직업교육훈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

가 필요할 것이다. 즉 결정된 정책을 집행했을 경우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결정된 대안에 대

해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된 정책분석기법에 따라 정

책을 분석함으로서 정책목표달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수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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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의 정책환경은 정부 내에서만 보더라도 예산·인력·장비·조직

등이 부족하여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어려움

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도 제한된 예산·인력·시설·장

비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논의해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평가할 기준의 선정 및 객관적인 평가와 새

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개발

일반적으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단에 관하

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통일국가

의 직업안정 및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정책의 집행 및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과 합리성 및 효과성 등을 통하여 개관적인 평가를 수

행해야 될 것이다. 나아가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특히 많은 변화를 수반한 통일사회의 직업교육훈련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 제언

이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통일에 관한 논의

대상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얼마나 충실히 실

천 가능한 방안을 연구·준비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미 국내외적인 통일의 환경은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과 교류정책을 추진하

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것

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장차 이들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당면과제로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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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급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정책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훈

련분야에 대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관심과 민간부문의 기업과 종교단체·

NGO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구과정에서 보면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부 및 민간 영역의 관심이 부족하며,

연구결과물은 물론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턱없이 부족

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제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가 시급하다. 특히 북한의 직업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찰단 혹은 방문단을 파견하여 북한

의 직업교육훈련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의 학자 및 전문가들과 대화 및 학술

회의 등을 통하여 남북한 상호 발전적인 협력방안과 교류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중국의 연변지역 및 조선족 학자·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상호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

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예산의 확보를 통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통

일대비 직업교육훈련에서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분야는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지원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즉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

는 직업교육훈련 공간 및 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필요

하다.

넷째, 현재 북한 인력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실제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

업 및 각 종 정부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북한인력의 직업능력향상 방

안 혹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다른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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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고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통시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담당

기구의 설립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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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 TRA CT

A Stu dy on VE T P olicy D ev elopm en t for

th e Reu n if icat ion of th e K or ean P en in su lar

Korea Research In st itute for V ocation al Edu cat ion & T raining

Researcher - in - Charge : Il- Gyu Kang

Research Staff : Byung - Jun Yi
M an - Gil H an

1 . P u rp o s e a n d Me th o d o f S t ud y fo r Re s e a rc h

A . T he n eces sity an d object iv e of study

Korea has st ill ex isted as a divided country since it had b een

liberalized from Japan . In the thresh old of new millennium , it is Korean

people ' s w ish and duty to h av e a reunified country . F ortun ately , the

int ernal and ex ternal con dit ion is m ov in g up this w ish . T h e chang e of

int ernat ional environment , su ch as the collapse of socialism , Germ any ' s

reunificat ion , the ch ang e of Chinese society , an d Korea - China amity is

the affirmativ e chan ge for Korean penin sula . Since South Korean

gov ernment is leading th e ex pan sion of support an d ex ch ang e w ith North

Korea , it contribut es to m ake m ore people g et ready for reunificat 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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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th this chan ging circum stance of reunificat ion , there need to be

v ariou s policies in ev ery aspect of society . V ocation al edu cat ion and

trainin g can ' t b e an ex ception . It guarant ees cult iv ation of lab or force,

dev elopm ent of v ocat ional ability , and employm ent security for the

process of reunificat ion a s w ell a s post - r eunification st ag e. So,

ult im ately , this study aim s at ex aminin g the policy object iv es for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g in th e reunificat ion st ag e. N orth and

South Korean s should v olunt arily an d positiv ely dev elop an d improv e

their v ocat ional t echniqu es to cope w ith the ch angin g environm ent . In

som e w ay s , it w ill affect the n at ional homogeneity an d p sy ch ological

reunificat ion .

B. T h e content , m ethod, an d extent of this study

T he main content of this stu dy is th e basic discu ssion on v ocat ional

education an d trainin g for Korea ' s r eunificat ion , case study on North

Korea ' s v ocat ion al edu cat ion policy an d other reunified countries '

v ocat ional edu cat ion , and th e policy object iv es of v ocation 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

T he m ain m ethods of this stu dy include literature review , an aly sis on

related m aterials , case stu dy , int erview s , and ex pert s’conference .

T he extent of this stu dy is by som e ex tends lim ited becau se it is

difficult to forecast policies of v ocation 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aft er

reunificat ion . T h ere is a cert ain g ap betw een North an d South Korea so

that it produ ces v ariables and discrepan cy in policy forecast . W hile other

studies cope w ith th e ch ang es by w ay of m aking im aginary scen ario,

this stu dy con sider s general and m ethodical approach to the object iv es of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g in three periods ; pre- reunification st 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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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chan ging st age for reunificat ion , an d post - r eunificat ion st ag e,

supposing Korea w ill b e reunified peacefully . North Korea ' s v ocat ional

education and trainin g condition s are also cov ered in the aspect of policy

chang e. So, m ore det ailed inform ation about N orth Korea ' s v ocation al

education and training w ill be discu s sed in th e nex t stu dy .

2 . T h e Ch arac teri s tic s of E nv ironm e nt , P olic y an d S y s te m

of N orth K ore a 's V oc ation al E du c ation an d T rainin g

A . T he Ch aract erist ics of North Korea ' s V ocation al Education an d

T raining Environm ent

F ir st , in the polit ical aspect , North Korea is based on the

socio- political life theory of sov ereignty ideology that a leader , a party ,

an d people comprise one b ody . So, they focu sed on our ow n socialism

highlight ing th e great est leader ' s dictator ship, r ath er th an stren gthening

real socialism as their ideology .

Secon d, North Korea has socialist ic econ omy sy st em w hich is basically

different from South Korea ' s capit alist ic econ omy sy stem runnin g in a

m arket . T h e m ain ch aract eristics are socialistic ow ner ship , centralized

plannin g economy sy stem , and th e establishm ent of in depen dent n ation al

economy , an d h eavy indu stry priority policy .

T hird, N orth Korea ' s social policy is based on class sy stem th at is

st at ed in the con st itution and the communist party ' s law . People ' s class

is decided by their family origin and loy alty to the party . In a closed

sy stem b ased on the ascribed st atu s , it is alm ost impossible to chan ge

their class w ith per son al effort . Sexu al discrimin at ion is becomin g ev en

w or se in N 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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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urth , populat ion m atter is a v ery important v ariable in reunification

policy m aking . E specially , the follow in g factor s are crit ical for the policy

of v ocation al education an d trainin g ; tot al populat ion , populat ion den sity ,

the proportion of m ale an d fem ale, bir th rate , populat ion per ages , an d

economically activ e populat ion .

F ifth , F or th e employment an d labor is sue , ev ery people are supposed

to hav e a place to w ork like any other socialist countries . Ev en th ou gh

the situ at ion has been recently chan ged, people should w ork to draw

their r at ion s an d n eces sit ies under th e socialism th at no on e can ow n it s

property .

B. T h e Ch aract eristics of North Korea ' s Vocat ional Edu cat ion an d

T raining Sy st em and Policy

1) North Korea ' s V ocation al E du cat ion an d T rainin g Sy st em

T he characterist ics of North Korea ' s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g

in st itu te for adult s is m ainly divided by in du stry annex and

correspondence education . T he in du stry annex in stitut e includes factory

t echnical school, factory college, fishery college, and agricultural college.

T h e corresponden ce edu cat ion inclu des distan ce learnin g at univ er sit ies

an d T V colleg es . People go to these social edu cat ion in stitu t es aft er

complet ing high sch ool for elev en y ear s of m andatory education .

2) Gen eral ch aract erist ics of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g

T he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g is clas sified into in dependent

education in stitu t e, v ocat ional edu cat ion in companies cent ered w ith

factory colleg e, and correspon dence stu dy . On e of the m ost import ant

characterist ics of v ocation al education an d training in North Kore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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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 ct ion education , so called learnin g by doin g . It is becau se North

Korean edu cat ion sy st em is est ablish ed for w ork er s an d farmers to be

able to learn at their ow n w orking places .

3) T h e charact erist ics in policy m aking

M ost policies in clu din g v ocat ion al edu cat ion and training policy w ere

m ade by the dict ator s . It is becau se North Korea ' s political sy st em is

based on the g eneral characterist ics of socialist countries , su ch as one

party dict ator ship.

4) T h e charact erist ics of policy content

F ir st , emph asis on polit ical ideology an d Kim Il Sung sov ereignty

education : Secon d, carryin g out th e t echnical edu cat ion to raise superior

m anpow er : T hird, plannin g an d controllin g highly centralized political

pow er : F ourth , r adicalism an d closure of policies : F ifth , emphasis on

equality and collectivity : Sixth , emphasis on mix ture of theory an d

pract ice, an d repet it iv e educat ion : Sev enth , in stillat ion of hatred ideology

an d utilization of affirmativ e reform prin ciple.

3 . T h e Pre s ent S itu ation of R eunif ic ation P olic y an d

V oc ation al E du c ation an d T rainin g f or Reun ific at ion

T he current Korean gov ernm ent ' s r eunificat ion policy is embracing

North Korea . T he v ocation al educat ion and trainin g relat ed policies are to

vitalize reunificat ion edu cat ion , to str ength en social r eunificat ion

education , t o prot ect an d support North Korean refug ees . But , th ese

policies are st ill un sat isfactory in the aspect of v ocat ion al edu cat ion and

trainin g for re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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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re is n o sy st em atic an d comprehen siv e plan for the v ocation al

education and training before reunificat ion . T here is also not en ou gh bu dg et

for th e v ocation 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to N orth Korean refu gees or

resident s . T h ere is only the education for administr at iv e m anpow er w ithout

cult iv ating profes sional w orkforce for v ariou s fields . Supplem entat ion of

legal sy stem for reunification is needed. T he facility and space for vocational

educat ion and training is in sufficient . Non - gov ernment organization s ' an d

local gov ernm ent s ' lack of ackn ow ledgm ent of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sh ould be solv ed out .

Aft er the reunificat ion , the problem s that can be arou sed relat ed to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are as follow s : T h e disagreem ent s of

ideology an d profession alism , an d fin ancial depriv at ion m ak e th e

produ ct ion low . Populat ion mov em ent b etw een N orth an d South Korea is

also an influencing job stabilizat ion and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 g .

T h e ch ang e of per sonnel policy m akes un satisfactory factor s . T he

difference of edu cat ion , qu alificat ion and job experien ce betw een North

an d South Korean s . T he problem s arou sed by bu dg et , sy st em , program ,

t erm s , t eacher s , facility , equipm ent , an d space related to v ocat 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4 . T h e D ire ct ion an d A s s ig n m e nt of P olic y

A . T he Direct ion of Policy

T he v ocat 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efore reunificat ion is for

sev enty million N orth and South Korean people. It aim s at th e stru ctural

an d quality dev elopm ent of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and th e

direct ion that the syn ergy effect of N orth an d South unificat ion can be

- 300 -



m ax imized.

T he v ocation al edu cat ion and trainin g policy before reunificat ion needs

to link w ith g eneral educat ion . T he effort t o m ake primary an d

secon dary sch ool student s un der st and the import ance of the v ocation al

education and training .

F or th e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 g policy before reunification ,

preparatory proces s - su ch as secondary and colleg e edu cat ion - for

occupation sh ould be un der stood. Effect iv e org anization an d program for

each lev el of education are necessary .

T he v ocat 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before reunificat ion is to

be formulat ed to str engthen th e function of lifelong educat ion to North

an d South Korean s .

T he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g policy before and aft er

reunificat ion is to be accompanied w ith career guidance an d reform of

job att itu de .

T he v ocat 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before reunificat ion is to

ben efit the learn er s of North an d South Korean s in the aspect of

learning proces s an d m ethod.

T he v ocation al edu cat ion and trainin g policy before reunificat ion should

secure competent teacher s and administr ativ e m anpow er an d the

continuou s edu cat ion , guidance, superv ision an d en courag em ent to them

is necessary .

So, the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g policy before reunification

sh ould be linked w ith g en eral edu cat ion , in du strial policy and hum an

force supply policy . It also n eed to b e in gradu al and comprehen siv e

process . F or sev enty million people in the reunified country , the policy

sh ould be planned to m ake people adapt in the new global environm ent

an d to height en n ation competency .

- 30 1 -



B. T h e A ssignm ent of Policy

F ir st , ex chan ge, cooperat ion an d support in the area of v ocat ion al

education and training : Basic dat a an d inform ation ex ch ang e, hum an

ex chan ge, m aterial ex chan ge and support , and policy ex chan ge.

Secon d, security of w orkforce an d administr at iv e and fin ancial

capability in the area of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g : fost ering

ex pert administr ator s and ex pert group for tr ainin g , m aint aining leg al

sy stem , strength ening administr at iv e support organizat ion , formin g

so- called Expert group for v ocation 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before

reunificat ion to discu ss and con sider ev ery policy an d bu siness ,

continuou s interest and support by local g ov ernm ent , an d en dles s effort

t o at tain budget to giv e sh ape to the plan .

T hird, str en gthenin g the policy of v ocation al edu cat ion an d job

st abilization for North Korean refug ees , and accumulat in g v ocation al

education and training ex perience for North Korean s .

F ourth , preparation for specific v ocat ional education an d training

program for North Korean s : studyin g and preparing for th e people w ho

are g oing to learn , the place of edu cat ion , appropriat e t iming , the

in structor s , and th e dev elopm ent of education program .

F ifth , dev elopin g int egrated m odel for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g :

Becau se of the differences betw een North and South Korea ' s sy stem s of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g ,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m erit s

an d sh ort coming s of both sy st em s , so a s to con sider the possibility of

complem ent for bett er integrat ed sy st em in the unificat ion stage.

Six th , the actual and depth study on foreign countries ' case and the

su gg est ion s : A s it h as b een ten m onth s aft er Germ any reunified, they

hav e v ariou s experien ces w e can refer to in this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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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on c lu s ion

From th e stu dy abov e, w e can h av e th e follow ing result s for the

direct ion and as signm ent of v ocat ional education an d training before

reunificat ion .

F ir st , the policy for v ocation 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before

reunificat ion is the process of comprehen siv e an d lon g - t erm process

in cludin g fost erag e of hum an resource for reunified country , st abilizat ion

of North Korean ' s job s , lifelong edu cat ion for North and South Korean s .

Secon d, the policy for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g should be

discu ssed in an open w ay con siderin g the policy environm ent like any

other policy m akin g process . It h as to be an open policy t akin g all the

follow in g v ariables into account ; politics , econ omics , society , culture , and

populat ion .

T hird, it is difficult t o foreca st th e policy of v ocat ional educat ion and

trainin g . It is becau se there are m any unpredictable v ariables , su ch a s

the tim in g an d m ethod of reunification , the form of reunified country .

T h e direct ion an d assignm ent of policy for v ocat ional education an d

trainin g is to v ary according to the v ariables .

F ourth , sin ce th ere is a big differen ce betw een the policies and

sy stem s of North and South Korea ' s v ocat ional edu cat ion an d trainin g , it

is necessary to stu dy , dev elop an d supply the int egrated m odel for

v ocat ional edu cat ion and training by w ay of ev alu ating the m erit s an d

sh ort coming s of both countries ' policies an d sy st em s . W hile North

Korea ' s policy focu ses on profes s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w ithout

any in dividu al ' s autonomy , th at of South Korea is based on in dividu al ' s

opinion . T he form er is m ore supplier centered, but the lat ter is m ore

con sum er orient ed. In t erm s of social sy st em , North Korea m aintain 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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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lin e, but South Korea ha s double lin ed sy st em .

F ifth , t o att ain all th e thin g s abov e, it is desir able that the ex ch ang e

of materials as w ell as inform ation and mutu al support sy stem sh ould be

con structed.

F in ally , th ere should be continuou s an d in - depth study on the direction

an d a ssignm ent of the policy for v ocat ional education an d training before

reunificat ion . Gov ernm ent and society h av e to giv e m ore at tent ion and

support for this is 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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